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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 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2009. 10. 15 창립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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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그룹홈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8월 29일~30일) 
제 1 회 중장년세대 Feel 살리기 한마당!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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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박람회 』 참가, 부스 운영-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모니터링사업
제 2 회 그룹홈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8월 27일~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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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 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100 인 원탁회의
제 3 회 그룹홈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7월 8일~9일) 
제 3 회 중장년세대 Again 한마당! (9월 23일)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100 인 원탁회의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부스 운영
제 4 회 그룹홈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6월 12일~14일)
제 4 회 중장년세대 Reset 한마당! (10월 20일)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5년 연속)
제 10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부스 운영 (10월 5일~6일)
제 5 회 그룹홈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8월 17일~18일)
제 5 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 (9월 28일)
창립 10주년 기념 및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2009 ~ 2019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2013 ~ 2019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2014 ~ 2019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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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회장 성 규 탁)

●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학과장 도 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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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

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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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福祉)란 한 개개인 인간의 측면에서는 '안녕한 상태(well-being)'이고,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의 측면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상태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모든 국민의 안녕한 상태를 이
루기 위한 국가의 사회적 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
민의 일상생활상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국가단위의 공동체적 노력, 빈곤, 질병, 
노령,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말한다.
 
  1. 한국 사회복지의 현주소 

  사회복지의 궁극적 가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이다.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헌법, 1919년 ILO 창설 등의 영향으
로 서구제국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존엄성 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가 발달하기 시
작하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즈음 우리나라에도 사회복지라는 용어
가 전파되기 시작하였지만 한국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까지에는 긴 
시간이 더 걸렸다. 
  지난 한 세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 20세기 전
반부 일제강점기의 외세지배를 겪고, 광복이후에도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 큰 혼란을 
경험하였다. 전통사회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난과 질병의 굴레로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세기 후반부에는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주의사회로 급속하게 재편되었으며,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
하였다. 농촌사회가 해체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
의 생활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발전을 배경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가 발
전하기 시작하였다. 임시정부수립이후 대한민국 100년 역사에서 사회복지가 발달한 
것은 후반부 약 40년 역사가 그 전부이다. 1970년대 후반 사회복지발달의 배경은 첫
째, 1960년대 초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축적된 덕분이며, 둘
째, 경제성장 및 산업화과정에서 도시화, 가족변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사회문제가 
증대되고, 산업·지역·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어 이를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이다.  
  국민의 기본적 욕구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아플 때 병원 가는 문제에 대응하는 의
료보장정책이 먼저 시작되었다.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가 1977년에 시작되었
다. 의료보험제도는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초에 소규
모 사업장까지 계속 확대·적용하고, 1989년 농촌과 도시의 모든 지역주민까지 확대하
여 전 국민의료보험을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절대빈곤층을 위한 의료
보장정책으로 1977년부터 의료보호제도도 시행되었다. 
  그 이후 2000년에는 의료보험의 명칭을 건강보험으로 바꾸고 전 국민계층간 연대
로 재원을 조달하는 통합방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출범시켰다. 한편 2008년에는 중



풍, 치매 등 만성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별도로 시행하였다. 
  국민의 기본적 욕구 중 또 하나 중요한 경제적 생활상의 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작되었다.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처음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을 시작하여 점차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나갔다. 1995
년에 농어민, 1999년에는 도시 자영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전 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 2008년부터 완전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는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
도가 별도로 시행되었다. 

  실업 시 소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제도도 1995년에 도입되어 2000년에는 1인사업
장까지 확대·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을 전후하여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3대 사회보험을 완성하고, 그 적용대상을 보편주의의 원칙에 
따라 전체 국민에게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아동수당제도도 새로이 도
입되었다.
  절대빈곤층의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방식의 소득보장사업은 1980년을 전후하여 개
선되기 시작한 이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현대적 복지제도로 발전하
였다. 절대빈곤층의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가난의 멍에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실질적인 소득보장제도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시
행되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도 1981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3대 복지법 제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2000년 대 부터는 지역사회사회복지사업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아동, 노인, 장애
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설의 종류, 사업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화되었다.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재가복지시설도 동시에 크게 증가하
였다. 특히 2008년에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시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전문
인력도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9년 현재 1백만 명을 넘어
서고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약 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지출도 괄목할 만큼 증대되고 있다. 1980
년대 이후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GDP대비 3.1%에서 
2000년 5.5%, 2016년 11.5%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러한 추세로 증
가하면 10년 내에 OECD국가의 평균수준(GDP 대비 21%)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21세기 초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에는 아직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21세기 초의 사회변화를 전망해보면 이제부터 새로운 사회문제가 보다 다양화되고 
사회복지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간의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복지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한편, 고령사회가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18년 
14%를 넘어서서 완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 고령사
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전통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었던 가족이 도시산업화사회에서 현저
하게 붕괴되고 있다. 개인 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소가족화가 진전되어 가족의 부
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싱글가족, 이혼가족, 별거가족도 늘어나고 있
다. 당연히 아동양육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부양문제 등이 증폭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개인과 가족이 해결하던 시스템에서 사회가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이행
되고 사회복지의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살펴볼 때 앞으
로 21세기 초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라 만들기―경제성장과 산업화―민주화와 복지화의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성장은 필요
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사회복지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
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복지가 발
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병행적
으로 그리고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서구 선진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 개혁에 대한 대응방향을 타산지
석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복지에 따른 재정문제 등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하고 개혁
을 논의하고 있는 서구제국의 경우에도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는 인간사회의 ‘필요
한 선’이므로 이를 유지하면서 복지프로그램의 부분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사회와 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싱글가족 등 가족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특히 21세기 고령사회에서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응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을 확대하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을 효율적
으로 운영해 나가야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가 늦게 발달하였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까지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수요의 확대에 대응
하여 사회복지재정지출을 더 늘려나가야 한다. 다만 선진복지국가에서 경험한 것처럼 
지나친 사회복지재정지출이 가져오는 경제성장의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나가야 한다.

 3. 한국 사회복지의 이념적 지향

 현대국가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국가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적 성격도 다르게 발달해왔다. 개인의 자유사상과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자유주의유형의 국가들이다. 반면에 평등사상과 공동소유를 바탕으로 
국가계획경제를 추진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전면적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사회주의유형의 국가들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중간에 복지주의유형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 복지주의유형의 국가는 자유와 평등사상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나라마다 국가개입의 정
도나 복지정책의 형태는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유형은 보수, 
사회주의 유형은 진보, 복지주의 유형은 중도로 분류할 수 있다. 중도의 복지주의유형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유형의 어느 쪽에 가까우냐에 따라 다시 좌우파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의 구체적 형태는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 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정도, 복지의 대상과 범위, 복지의 내
용과 수준, 복지에 대한 재정책임과 비용부담의 정도,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의 형태 등
이 가기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자유이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정의에 바탕을 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자
유와 경쟁,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책임, 사유재산의 축적과 사용 등을 사회체제의 
기본으로 하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 공동체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발달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자유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여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고 중산층이 
두터운 원형사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이념을 바탕으로 하
면서 평등이념과의 조화로 사회연대성을 추구하고,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개인의 책임
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고, 복지의 대상 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
향하면서 선택적 복지를 가미하고, 복지의 내용과 수준면에서 적정수준의 복지를 지
향하면서 최소원칙을 강조하고, 복지재정책임 면에서 개인책임을 강조하여 사회보험
의 보험료부담, 급여이용 시의 본인부담을 지우면서 국가재정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이념적으로 분류하면 복지주의유형 중에서 중
도우파 형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21세기 다양화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해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성
장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중산층
중심의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중도우파 형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도우파 형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의 대상 면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형태를 상호보완적으로 혼
합하는 것이다. 전체국민을 보편적 대상으로 하여 생활상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완성하고, 구체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 대하여 선별적 원칙하에 보
호와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내용과 보장의 범위는 모든 국민의 생활상 위험으로서 의료, 소득, 주
거 등의 기본적 욕구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리고 복지의 수준은 보편적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적
정급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선별적 공공부조제도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
장할 있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재정책임에 대하여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개인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
되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면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만들어진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
에 따른 급여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선전달체계의 보완이 가장 시
급한 과제이다. 지역사회수준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간 
사회복지조직과 인력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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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제 9, 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Q 1 : 지난 2년간의 문재인정부의 부문별 정책평가를 보면,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비용 효과성 제고, 복지 포퓰리즘 제거 등 反복지적 색체가 강하
게 보인다. 이러한 효율성만 중시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얼마나 호응할지 의문시 된
다. 현시점에서의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말씀해주기 바란다.   

□ 2020년 보건복지노동 지출을 전년대비 12.8% 증액하는 내용의 국가예산을 제출하  
   였음.
 

○ 2018년에 11.7%, 2019년에 12.1%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두자리수 복지예산 증가율
을 기록하게 됨.

○ 경상GDP 성장률은 4.5% 내외수준에 불과한데, 이에 3배 수준에 복지지출 증가는 지
속가능하지 않음.

○ 그 결과 2020년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7.2%에서 39.8%로 증가된 80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나랏 돈을 아낌없이 펑펑쓰는 복지정책은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음.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이런 추세로 정부재정을 확대하면 국
가채무비율이 ‘23년에 46.4%로 급속히 증가

○ 2019년에 개편 국민계정 이전 기준으로는 49.3%가 되어 5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사회보험료로 조달되는 국민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 발생이후 금년에는 4조원이상의 

재정적자 예상되고, 고용보험 역시 보험료율을 지난 8월 1.6%로 인상하였지만 재정
이 불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음

□ 복지는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필요한 때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시행되는 복지정책은 자신들이 모두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중요한 복지정책은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

○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고용보험도 
김영삼정부 199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08년 이명박정부, 기초연금의 시행과 확
대도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 시행된 것임.

○ 미래세대에게는 절대로 국가 빚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
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Q 2 :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고 함.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대책에는 오히려 소득대체
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소득보장 강화를 우선시 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말씀해주기 바란다.    

□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되고, 연금보험  
   료율을 현재의 9%에서 30% 수준으로 3배 인상하지 않으면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음.
 

○ 국민연금료율 30%외에도 건강보험료율 15%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5%이상 등 
3개의 사회보험료율만 해도 합계 50%를 넘어서게 되어 미래세대가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좀 더 부담하는 연금개혁은 불가피하지만, 현재
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바로 개편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부론에서 제시하는 
경제대전환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경제가 회생가능한 시기인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부담을 높여나가자는 것임.

○ 현재에도 경제불황 등으로 민생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전이 예
상되는 미래세대의 엄청나게 과중한 부담을 고려한다면, 우리세대가 조금씩 더 희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함. 



Q 3 :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
로 청년 실업, 과중한 일 부담, 육아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가 
무엇이며, 저출산 극복방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기 바란다.    

□ 저출산을 떠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현금 중심의 청년복지는 지양하고, 경제를 살려서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더많이 만
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기존의 직업훈련 정책을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필요한 기
술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시대에 해외 경험을 지원하는 예산 확충.

○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6만호 공급지원과 함께,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
고(복지확대가 아닌 미래 투자로 인식). 청년 및 신혼부부의 거주 수요가 있는 지역
을 중심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의 주택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

○ 현재 고용보험에서 운영되어 왔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모성보호사
업을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적용대상도 비정규직 자영업자까지 넓혀서 육아기 
취업자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부모보험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 여전히 부족한 아동돌봄 서비스를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 및 인력 수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양육수당의 현실화로 부
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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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회서비스 시장화 논란 

  사회복지는 당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과 국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
통적으로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방식은 공공에 의한 직접제공,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주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바우처방식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상업적 서비스 기관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상업적 기관의 증가는 공급주체 다원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으로 정당화 하지
만 결국 지난 몇 년 동안의 흐름은 영리중심의 서비스 공급자 증가, 부정수급, 이용
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
겠지만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난립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 서비스 덤핑화의 위험이 
존재하며, 공급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존 공급기관의 독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 공공복지의 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시장화 논리에 지배되는 상업적 서비스로 전락됨에 따라 당초 기대와는 달리 중앙정
부나 지방정부의 공공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후퇴하고 오히려 서비스 질은 왜곡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은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가 보다 
잘 기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들은 지역
주민 조직화를 통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
다. 하지만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원리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여야 
기관운영에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사업은 참여의 수준을 증대시키겠지
만 이익이 되지 않는 기본적 비영리조직의 목적사업은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성취에 대한 사명감의 상실은 
결국 자원봉사와 후원자나 기여금확보와 회원확보 등 시민의 참여와 자체조직건설을 
위한 사업에 조직들이 힘을 쏟지 않도록 하는 비영리기관의 목적불일치현상을 가속화
시키게 된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포괄적이고 통합적 서비스를 원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욕구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주체의 다원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이 서비스의 공공성, 질적 확
보 등의 과제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책임과 가치가 우선되
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디자
인 되어야 한다. 



〇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권리
 
  최근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변화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이용자에 대한 인권이 특
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
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존엄의 권리, 서비스 품질 기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법적책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과 권리가 보장되며, 서비스 품질의 질적 변화를 가져 오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
져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가 강조되는 반면,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2015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민간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실태에서 이용자로부터 직접폭행을 당하는 사회복지사가 20.5%, 욕설이나 정서적 
폭행을 당하는 비율도 4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상황 실태에서도 80%가 언어적 폭행을 
경험하였고 그중 17%는 신체 폭행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 사회복지분야에 근
무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오래전부터 그 개선이 요구되었으나 진
전은 없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에 제정되
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처우증진과 인권관
련 권고’가 전부였다. 

  향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도 늘어나고 그 제도의 변
화도 빨라질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더 
강조될 것이다.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
권과 권리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사회가 더 이상 서비스 제공자의 미소 뒤에 희생
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〇 저출산․초고령사회의 대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3명, 1990년 1.60명으로 
하락한 이후 2001년에는 1.30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6년에는 1.17명
까지 줄어들었으며, 2018년은 0.98명으로 떨어져 1970년 통계청 출생통게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국가위기에 이르고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1977년 825
천명 이었던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수는 2017년 356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67년에는 212천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100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후 기하

1)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해 외, 2013,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p536.

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kosis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2019.10.17.



급수적으로 감소되어 2200년 50만명, 2300년에는 5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하여 
2700년에는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체인구에서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함으로 
사회 전반적인 연령대가 고령화 되는 추세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
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가 되었
고, 2026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
게 될 전망이다.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는 2020년경 이후에는 노인부양 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유년부양 부담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경제활
동 인구로 유입되는 청장년층 축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노동력 
부족은 저개발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현재 유휴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을 더욱 가속화하여 출산기피 현상이 더욱 조장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인구구조의 심
각한 불균형이 가중될 것이다. 

  저출산의 심화는 곧 고령화문제로 연결된다. 즉 저출산의 해소는 인구의 고령비율
을 줄이는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정책의 시급성이  출산장려에 집중
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현재 노인이 가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령화대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출산은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문제와 교육문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는 주택과 취업문제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진로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 고령화대책은 노후에 경제적보장과 건강보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로 집약
될 수 있다. 우선 경제적인 소득보장문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를 확고히 하면서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의 건강문제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보험 부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〇 사회복지의 확대와 증세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원 3032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에 실시한 ‘세금만족도 조
사’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37.7%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62.3%는 ‘낼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사뭇 다른 내용이 조사되었는데, 
성인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세금을 더 거둬서 사회복지를 확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응답자 75.7%는 ‘정당하다’고 답하였다.3)  
  위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우리국민의 다수는 사회복지의 확대와 증세에 
상호 모순된 인식을 갖고 있다. 국민 10명중 7명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가 ‘정당하다’

3) 국민6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없어”, 한국납세자연맹, 2019. 6.13., www.koreatax.org, 
2019. 10.17.



고 하면서 직접 세금을 더 내겠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10명중 6명은 부정적이었다. 

  지난 7월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
구되는 시점”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입확충 계획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
으나, 그 내용은 최고소득층에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고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 주지
만 규모가 미미해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증세없이 재정의 과감한 지출이 가능할까? 복지가 발전하는 만큼 증세도 이야기해
야 한다. 중간계층까지 포함하더라도 직접세 구조에서는 누진증세 혹은 부자증세 효
과가 발생한다. 특히 세금의 사용처를 사전에 정하는 ‘복지증세’ 방식이면 세금의 신
뢰도 확보할 수 있다. 몇몇 복지단체들이 전체 세목의 개혁 로드맵과 함께 시민의 참
여를 이끄는 상징으로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프랑스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별도로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이 존재한다.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뿐만 아니라 여러 세목들이 복지지출과 연계되는 복지증
세 구조이다. 일본 역시 소비세를 올리면서 인상액을 모두 복지에 사용하기로 법에 
담았다. 복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금이 복지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세 전략이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확충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무상보육, 
아동수당, 고교무상교육, 기초연금, 장기요양 등 보편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에 지출 
항목을 명시하고 국민들에게는 추가로 내는 세금액과 새로 누리게 될 사회복지 혜택을 
알 수 있도록 한다면 대다수는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는 ‘재분배’를 확인할 것이다.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의 바람이 분 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 국
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경험하고 세금에 대한 책임도 인식해 가고 있다.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한 증세 이야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증세가 없다면 포용적 복지도 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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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
며, 같은 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제11차 인구포럼 
등에서 노인연령에 대한 재정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7년 한국노인과학학
술단체연합회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경제, 건강, 사회적 관점에서 재논의하기도 하였
다. 이렇게 촉발된 논의는 2019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
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점화되고 있다. 또한 2월 21일 대법원에서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4월 10일 보건
복지부는 노인진료비 할인혜택 연령을 상향하는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
다. 이 계획에서는 1,500원 진료의 외래 정액제 대상자를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연 231만명의 혜택대상자가 감소하여 의료재
정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2019)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
세)는 2017년 73.2%에서 2067년 45.4%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8%에서 2067년 46.5%로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30년이 되
면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서 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노인부양비 역시 2017년에는 36.7명이지만, 2067년
에는 120.2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심각한 부양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초고령
국가로 알려진 일본이 예측하는 96.2명보다 높은 것으로 한국이 부양인구가 100명이 
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연령을 상향시키자는 논의는 사회 각계에서 제시
되고 있으며,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가장 심각한 초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노년기의 시작 연령을 늦추면 연금재정부담이 완화되어 정부의 재정정책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부양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대수명이 
80세가 넘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빨리 노인의 연령에 도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많
은 사람들의 심리적 동의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처럼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는 이제는 없던 것으로 되돌리기에는 어려
운 상황이 되었으며, 어떻게 노인연령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논의
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연령기준의 상향과 관련
하여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노인연령을 상향했을 때 예상되는 쟁점들
에 대해 각각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고, 정책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한다. 



II.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들4)

   일반적으로 ‘노인’은 연대기적 개념에 의해 65세 이상의 자로 정의되어 왔으나 법
령상 65세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74세 이하의 노인을 전기노인, 75세 이상을 후기노
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는 없고 학자들마다 노인에 대한 
구분은 다르기도 하다. Atchley(1987)는 노인을 젊은 노인(young-old, 65-74세), 중
간노인(middle-old, 75-84tp), 고령노인(the old-old, 85세 이상)으로 구분하기도 하
였다. 65세 이상을 노인의 연령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노인에 대한 구분
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Orimo et al., 2006; 정순둘, 2016). 또한 각 나라마다 노
인연령기준은 문화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67세, 아
프리카는 50세 등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노인의 연
령기준이 높은데 이는 선진국의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WHO, 2000).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자는 논의는 현재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연령에 관
한 기준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은퇴와 같은 사회적 제도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노인 연령기준은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면 경로우대제중 노인무임승차의 경우 1980년 5월 처음 실시 할 때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50%를 할인해 주었으나 1982년 1월 만 65세로 확대실시 되었
고, 1984년에는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0% 무임승차로 바뀌었다. 또한 1991년 
시작한 노령수당의 경우는 초기 만 70세 이상 대상에서 1997년 만 65세로 확대 실시
되었다. 반면 2013년에는 만 60세 정년이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노인에 대한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미국혁명이전의 백인노인
들은 재산소유, 가족 내 어른, 지역사회통제, 무역 정치, 종교에 유력한 입장을 지닌 
권위자로 노년기는 신이 내린 축복의 시기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
면서 생산성과 효율적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서 노인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인지식을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없게 하였고, 은퇴하는 노인에 대한 보상적 개념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었다. 따
라서 사회에서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개인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노인을 3세대(third age)와 4세대
(fourth age) 노인으로 구분하는데(Gilleard & Higgs, 2000), 의존적이고 노쇠하며 
죽음을 앞둔 노인을 4세대로 그렇지 않은 노인을 3세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이 제안했던 노인의 연령기준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

4) 이 부분의 논의는 정순둘(2016). 노인연령,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제11차 인구포럼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수정 및 업데이트한 것임



1. Settersten(2003)의 노인연령기준 

   Settersten(2003)은 노인의 연령을 통계학적 연령규범, 적정연령규범, 사회통제적 
수준에서의 연령규범 등 3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계학적 연령규범
   Settersten(2003)은 사람들이 언제 정규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지 등
과 같은 중요한 삶의 사건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나이에 대한 인구학적 경향이 있다 
것에 기반을 두고 노인연령을 나누었다. 그는 삶의 전환기에 있어서의 통계학적 규칙
성이 사회에서 공식적인 연령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보았는데 이때 연령은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제약이 되기도 한다. 서구사회의 산업화와 중산층의 출현과 
정규교육을 기반으로 한 학교제도 등은 삶의 기간(period of life)을 고착화 시키는 
요소로 보았고, 따라서 삶의 주기는 연대기적 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보았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지난 20년
(1998-2018)간 남녀 모두 4.4세 증가하였고, 기대수명의 경우는 지난 20년간 남자 
9.0세, 여자 7.0세 증가하였다. 반면 은퇴연령은 남자 3.5세 여자 4.5세 증가하였다. 
이를 <그림1>과 <그림2>, <그림3>에서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노인연령은 통계학적
으로 약 8세 가량 상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 2019 자료: 통계청 생명표 1997, 2007, 2017
  <그림 1> 평균초혼연령 변화 (1998-2018)       <그림 2> 기대수명의 변화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2017  조사자료).  Age of withdrawl from the 
labour force in OECD   countries (Scherer, 2002)

<그림 3> 실제 은퇴연령

   

   2) 적정연령규범
   적정연령규범은 생애사의 전환에 있어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예
를 들면 결혼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령이 있음 등에 대한 것을 말한다. 과거에 결혼적
령기라면 여성은 26세, 남성은 30세였으나 최근에는 여성 30세, 남성 34세로 변하였
다. 노인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연령의 경우도 70세 이상이 86.3%이나 다른 세
대에서 노인을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66세로 20대는 67.7세, 30-40대는 68.6세, 50
대는 69.7세(노인실태조사, 2017)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노인실태조사 (1994, 2004, 2008 , 2014, 2017년)

<그림 4> 노인(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변화

   마찬가지로 <표1>은 노인들의 재혼에 대한 태도,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 학습에 
대한 태도, 외모 가꾸는 것에 대한 태도 등 연령규범과 관련하여 응답한 자료이다. 
재혼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학습이나 일, 외모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규범에 따르면 노인의 
적정연령은 70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표 1> 연령규범 관련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명

�  자료: 노인실태조사 2017

  
   3) 사회통제적 수준에서의 연령규범
   사회통제적 수준에서의 연령규범은 어떤 행위나 역할을 관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
통제기능에 초점을 둔 연령규범을 말한다. 노인이 되면 사회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를 보상한다. <표2>를 보면 만60세 이상의 경우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수혜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보여
주고 있다. 

<표 2> 노인연령별 사회보장제도

   한편 <표3>에서는 연금수령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연령
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 은퇴나이는 60세이며, 연금 수령나이는 
62세이지만,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은퇴연령을 현재 65세에서 2023년 67세로 올리려는 계획
을 가지고 있으며,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올려 은퇴연령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연금수급연령을 67-68세로 상향조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에서 보면 노인연령은 65세 보다는 높아야 하겠지만, 시
제 몇 세를 노인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표 3> 세계 각국의 정년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이데일리 2019.3.11

2. Orimo et al. (2006)의 노인연령기준

   Orimo et al. (2006)은 노인을 연령보다 건강상태에 따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실제 지난 10년간 (1992-2002)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의 신체적 활동은 대략 남
자는 7.5년, 여자는 10년 젊어졌다. 일본에서도 고령자의 노화에 따른 걸음속도와 힘
으로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변화가 5-10년 지연되는 회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젊은 층에서  정신건강이 잘 유지되며, 대다수가 활발한 사회활
동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신체기능도 향상되었
는데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도 70세에서 2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5>와 <표 6>
에서 보면 ADL & IADL 기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
물학적 근거에 의한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을 정의하는 경우는 현재 노인대상자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신체적 나이가 비교적 건강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노인연령을 상
향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도 연령별 기능수준
이 쉽게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노인의 연령을 70대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심리학적으로도 연령코호트 비교에 의하면 최근의 
70대는 50∼60대에 필적하는 항목을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
적 기능에서 70대의 결정성지능(언어분석, 단어력, 어학능력 등)은 10년 전의 60대와, 
유동성지능(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지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 
등)은 10년 전의 50대와 유사한 정도의 득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남, 
2016).



� � � <표 4> 장기요양대상자 등급별 연령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7월    � � � � � � � � � � �

<표5> 65세 이상 노인 ADL 항목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자료: 노인실태조사 1994, 2004, 2014, 2017  
 전체응답자 수:  1994년 2,057명,  2004년 3,278명, 2014년 10,451명, 2017년 10,299명

<표 6>65세 이상 노인 IADL 항목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자료: 노인실태조사  2004, 2014, 2017              
전체응답자 수:  2004년 3,278명,  2014년 10,451명, 2017년 10,299명 



   그러나 이러한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해야 한다는 Orimo et al. (2006)
의 이론은 건강 외에도 노년기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Bytheway, 2005). 즉 은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 등을 반
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연령이라 할 때 건강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보다는 사회
적 관계와 개인적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야한다고 지적하였다.  

3. Clark–Kazak (2008)의 노인연령기준

   Clark–Kazak(2008)는 앞서 제시된 연대기적 연령은 성인기 사회적 구성주의를 
간과한 정의라고 지적하였고, 또한 건강상태에 의해 제시된 연령, 즉 신체적 발달의 
생리학적 사실들 역시 사회적-정치적 함의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노인
을 규정할 때 ‘사회적 연령(Social Age)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사회적 연령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연령의 본질로 시간,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나고 따라서 사회적 연령의 작업적 정의는 연대기적 연령을 보충하여 노인이라는 
정의를 법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연령은 생물학적 삶의 사건과 
사회적 구성을 구분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gender’ 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에 주
목함에 반해 ‘sex’는 생물학적인 부분에 주목함 것이고, 연대기적 연령에 의한 구분은 
인간발달의 관점에서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로 볼 때 사회적 연령은 태아, 아
동, 젊은이, 성인, 노인, 그리고 세대 내와 세대 간 관계에 관련된 신체적 발달과 역
할에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으로 서로 다른 경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보았다. 이는 늙는다는 것에 의미를 주는 문화적 과정과 실제에서 증거를 고려해
야 한다고 말한 Bytheway(2005)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떻게 노인이 되는 지, 소녀가 어떻게 여성이 되는 지를 생물
학적 요소로만 규정할 수는 없으며, 인간발달의 관점에서, 즉 사회적인 맥락과 구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결혼은 청소년기와 성년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고 노동
의 분화는 지역사회에서 파워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
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또 다른 기회와 시간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연령 역시 연대기적 연령을 무시하기 어려우며, 사회구성
주의가 갖는 의미로 인해 때에 따라서는 각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분명하게 경계짓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4. Sanderson & Scherbov (2008)의 노인연령기준
 
   Sanderson & Scherbov (2008)는 Fuche(1994)가 구분한 명목적 나이(연대기적 
나이)와 실제연령(기대여명에 부합하는 연령 또는 사망률의 변화)에 주목하고, 생일을 
기반으로 한 연대기적 연령과는 달리 기대연령(Prospective age), 즉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생일의 숫자에 기반한 연령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아있는 수명과 같은 개념
으로 2002년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에서 중요한 인구사회
학적 지표로 선택되었던 바 있다. 노인의 남은 기대여명증가는 연금과 은퇴계획을 디



자인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고정된 연령기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
는 기대여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의미있다는 개념이다. 이 이론은 1975년 Norman 
Ryder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 그는 남은 기대여명이 10년 이하로 남았을 때 노인
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Sanderson & Scherbov(2008)는 남은 기대
여명이 15년 이하 일 때 노인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
적, 정서적으로 의존적이 될 때를 노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아래 <그림 
5>에서 기대수명으로 계산한 나이에 따르면 1952년 30세인 여성은 2005년 40세인 
여성과 기대수명이 같게 된다. 즉 두  집단 모두 남은 삶의 기간이 같기 때문에 같은 
기대여명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5년 40세는 다음 세대에는 새로운 30세가 
된다. 즉 이 여성의 기대연령(prospective age)이 30세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65세는 다음 세대에는 새로운 50세(기대연령)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남은 기대수명이 15년 혹은 그 이하일 때 노년기가 시작된다. 

<그림 5> 기대여명

   아래 <표7>의 기대여명 표에서 살펴보면 1970년에는 60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이 
15.9년이었으나 2013년과 2017년에는 70세와 약 72세에서 유사한 기대여명이 나타
난다. 따라서 2017년의 70세는 1060년대의 60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기대여명이 15년 이하로 나타난 72-73세가 노인의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기대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년)

자료: 통계청 생명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anderson & Scherbov(2008)는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3개의 새로운 인
구고령화척도를 만들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에 대한 비교파트



(counterparts), 고령인구부양비율(OADR, the old-age dependency ratio), 미디안 
에이지(the median age) 등이다. Sanderson & Scherbov(2008)는 연령구조의 추세
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를 단순히 20-64세 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수를 반
영하는 고령인구부양비율(OADR)이 아니라 기대여명이 15년 미만으로 남은 연령그룹
의 사람들의 수를 기대여명이 15년 이상인 연령그룹에서 20세 이상인 사람들로 나눈 
값인 POADR(prospective old age dependency ratio)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
다. POADR은 지난 시간을 의미하는 연령이 아닌 남아있는 여명을 고려함으로써, 기
대수명이 증가함으로써 의존의 시기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개념을 반영한다. 
POADR에 따르면 전통적인 노인부양비율에 따른 예측에 비하여 고령인구가 많은 나
라에서 의존성(부양)의 증가세가 줄어들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Sanderson, Scherbov, & Gerland, 2017). 그 예로 유럽에서는 1990년에서 2015
년 사이에 OADR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POADR은 그 기간 동안 감소하여 노년층의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하였다(<그림6> 참조). POADR 또한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노화 관련 의존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OADR에 비하여 그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UN, 2017). 예를 들면, 65세 이상
의 비율로 보면 이들은 전체 인구 중 15.3%를 나타낸 반면 남은 기대여명으로 살펴
봤을 때는 15년 또는 그 이하를 나타낸 비율은 11.7%로 노인 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여명은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지만, 
인구집단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있다. 즉 기대연령을 사용하는 것은 인구집단 중심
의 고령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의 건강과 기대수명에 있어서의 개선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OADR과 POADR의 비교
 
  그러나, 이 이론의 단점은 실제로 기대여명이 15년 이하로 남은 노인들이 어떻게 
의존적인지에 대해 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작다는 것이며, 또한 나라마다 남아있는 
기대여명이 달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III. 노인 연령 상향시의 쟁점들

1. 국가재정부담이 줄어드는가?

   국가 입장에서 노인연령상향시의 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의 수가 줄어들면 정
부재정부담 등은 줄어들 수 있다. 기존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에게 70%를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2019년 10조원, 2022년에는 20조원에 달한다. 이것을 노인연령을 상향
하여 70세로 높이면 연간 최대 3조원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이 전체 진료비의 40%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노인연령의 상향은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이는 기대효과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1980
년대 65세 인구는 3.9%였으나 2018년 14%가 넘어 사회적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
다. 2017년 현재 592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기준을 70세
로 늘릴 경우 적자 폭은 줄어들 수 있다. 
 
2.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속도를 늦출 수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인구가 부족하고 2015년에서 2050년까지 27.5% 가 더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1명에 대한 부양의 경우 2019년에는 근로자 5.5명이, 
2030년에는 근로자 2.6명이, 2050년에는 근로자 1.4명이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어 우리사회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조선일보, 
2018.3.13.). 그러나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2040년 기준 노인인구는 8.8% 감
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8.4% 포인트(424만명)로 증가하여, 전체 노인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00만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는 59.2명에서 38.9명으로 20.3% 낮아질 수 
있다(중앙일보, 2019, 1. 24; 이데일리, 2019. 3. 11.). 
 
3. 인권의 측면에서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현재 노인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5%에 불과하지만,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5명중 1명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노인연령기준이 상향될 경우 이러한 노인차별의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
로 예측된다. 즉 노인이라는 낙인 연령이 높아지므로 노인차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노인의 역할과 사회적 참여가 증가되어 노인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 또한 일을 통해 수입도 늘 수 있고, 건강을 유지에도 도움이 됨
은 물론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노인의 고립을 막고 정 
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노인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을 사
회의 지지자로 간주, 활력있는 초고령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Ouchi 
외, 2017).



4. 소득 크레바스를 경험할 것인가? 

  현재도 실제 은퇴연령과 연금개시연령의 기간 차이로 인해 은퇴후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런데 노인연령이 상향될 경우 15년 소득 공백의 문제로 소득 크
레바스 경험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적 정상퇴직연령은 만60세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2세부터 65세(2033년)로 단계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어 이론상으로는 로 
2-5년의 공백이 있다. 그러나 실질 퇴직시점은 이보다 빨라 2018년 통계청자료에 의
하면 49.1세이다. 남성의 경우는 2006년 52.4세에서 2018년 51.4세로 여성의 경우는 
48.3세에서 47.1세로 빨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실제 퇴직이후 소득 공백은 15
년 이상일 수 있어 빈곤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2007년 44.6%였던 노인빈
곤율은 지속 상승해 2016년에는 46.5%까지 올라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 노인기준 연령 상향은 은퇴
와 연금개시연령을 모두 늘려 노인빈곤 시기를 20년 이상으로 늘려 상황을 더 심각하
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회보장 수급연령을 올릴 경우 수급
자의 2/3가 재정적으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Zissimopoulus et al., 
2017).

5. 노인빈곤문제를 가중시킬 것인가?

   현재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는 심각하여 OECD국가중 1위를 수년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노인연령을 높이면 현재 은퇴연령과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격차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경기복지재단(2018)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이 각각 10.2%, 8.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용하(2017)는 단계적으로 노인연령을 상승시켜 2033년 이후 연금수급연령
을 65세로 한다면 노인빈곤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때가 
되면 연금수급율이 60%로 이상으로 예상되고, 일자리가 활성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언
급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더 늘릴 수 있어 부족
한 연금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노인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시 노
인빈곤율은 변화가 없으나 고용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Zissimopoulus et 
al., 2017), 일을 계속하여 개인의 저축을 늘리고, 전반적 재정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Zissimopoulus et al., 2017).  



6. 세대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1) 노인연령기준 상향으로 세대갈등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
   노년층에 비해 젊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의 기회, 액수 등에서 불평   
등을 야기한다는 면에서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청년세
대는 부모보다 연금을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만, 보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기회가 순연되어 이러한 논쟁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에게 사회보장 비용으로 인한 짐을 줄여 줄 수 있다   
는 점에선 갈등의 여지를 줄인다고 볼 수 있다. 

   2)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세대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
   은퇴연령이 늦어지면서 젊은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유럽에서도 세대갈등은 일자리를 놓고 심하게 나타났다(경기복지재단, 
2018).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노인일자리와 젊은층 일자리는 차이가 있어 갈등
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는 시제 9-5의 시간으로 일하는 것
이 아니라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노동시간이 적용되어 일자리 갈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인의 일자리와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
어 노인이 IT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에 취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과 젊은 
세대가 팀을 이루어 일할 경우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보
고서도 있다(김문정, 정순둘, 김주현, 2016). 

7. 노인운전지속기간 늘려 사고 발생율을 높일 것인가?

   노인운전자의 연령고령화로 사고 발생율 높일 수 있다. 현재도 노인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선진국은 노인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반납 운동 벌이
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그러한 추세에 있다. 75세 이상 고령자 면허적성검사기간 5
년에서 3년으로 단축,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의무화하고 있지만, 노인연령기준 상향시 
노인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운전하면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  

IV. 노인 연령 상향시의 정책과제

1. 이론상 적합한 노인연령의 기준을 선택해야 함, 이를 위해 세대간 상생을 위한 사
회적 자본축적이 기본이 되어야 함 

   본 고에서 검토된 여러 가지 연령을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
법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대기적 연령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
내 주는 보편성을 띠고는 있지만, 65세라는 연령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다. Settersten(2003)이 제시한 연령기준에 의하면, 통계학적으로 



결혼, 기대수명, 은퇴연령 등이 모두 증가하였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시된 노인
의 연령 역시 70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통제를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
상의 법적 연령기준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rimo 등(2006)이 
제시한 연령기준은 신체적 건강에 의한 것으로 건강상태의 개선과 길어진 평균수명 
등으로 인해 과거에 의미했던 65세가 2019년 오늘에도 65세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는
데, 특히 장기요양대상자의 등급판정자 비율이 70세가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는 점에서 노인연령상향의 분위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Clark-Kazak(2008)은 연대기적 연령이 문화와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상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보충할 사회적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연령의 사회적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Neugarten & Neugarten, 1987). 즉 생애주기
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으며, 연령집단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연령에 적
합한 행동이라고 고려되었던 것들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 실제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
하는 특성이 애매하고, 청소년과 성인은 결혼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노인의 경우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 
   이러한 경향을 본다면 Sanderson & Scherbov(2005)가 제시한 논의가 가장 안
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기대연령
(prospective age) 개념이 개별 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어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이다. 따라서 이 노인은 현재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하면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연령기준을 선택한 후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
회적 합의이다. 노인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국가, 노인, 다른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듯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각
각의 이해집단이 갖게 되는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을 고려하여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위해 세대간 이해와 
존중,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존중과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두 세대가 상생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
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노인연령기준상향전 사회안전망이 먼저 리모델링되어야 함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연령기준의 상향이 아니다. 노인연령이 상향되어
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상향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두
려움이 이를 즉각 받아들이는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인연령기준 상향전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해 보고 인구 연령구조 변화에 맞는 사회의 안전
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노인빈곤의 예방하기 위해 연금재정을 예측하
고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의 설계는 젊은 세대에게만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
전망으로의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당장 
2019년 6월까지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짧은 기간에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도를 검토하고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연금 등 공적 지원 사회시스템을 연령기준 상승과 맞추어 개선
   단순히 노인연령만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
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용하, 2017)에서는 
2030년은 되어야 노인인구와 연금재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
의 선진국은 은퇴와 연금수급시기를 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은퇴연령을 늘리면서 연
금지급시기도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수급시
기와 은퇴연령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연령은 정년연장 등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야 은퇴 후 소득의 공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반 조건을 
고려해 노인연령기준을 상향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2) 정년퇴직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금시스템이 개편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제도 역시 전면
적인 개편이 필요하다(KDI, 2019). 2050년 15-64세 생산 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
상 노인 77.6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OECD평균보다 20명 가량 
높은 수치다. 향후 30년 동안 현재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성장률을 좌우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30%인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
율이 G7처럼 15%대로 떨어지면 2031-2040년 성장률은 1%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진다.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년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비중을 높이고,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9.2%(2017년)에서 G7수준인 
80-90%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Sanderson & Scherbov (2005)가 제
시한 기대연령을 사용하는 것이 맥락상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3) 정부의 부처들도 종합적인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함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여러 정부의 부처들은 인구추계를 활용해 여러 제도들에 대
한 전망을 시뮬레이션해 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에도 실제 정책부서들은 
인구로 인해 어떤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동아일보 
2019.4.17).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과 기초연금지금, 지역사회통합 돌
봄계획 등에 대한 계획,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



급계획, 고용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행정안전
부는 중기인력운영 계획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
은 부서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범부처간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함 

   1) 고령자 적합직종 등 연구 및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필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시급하며, 중장년에게 적합한 일
자리에 대한 재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가 주변형의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들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의 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친화사업쪽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필
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장년층의 경우 주 52시간과 같이 정해진 노동시간보다는 탄
력적인 근무를 하는 등 유연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일자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 나이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일자리 배분에 대한 재고려 필요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일자리 배분에 대한 재고려 또한 중요하다. 동아일보
(2019.4.16)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34억 원 규모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
원은 만 39세 미만에 1점 가산점을 주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은 연령별로 지원액이 다르다(최대 지원 금액인 만39세 미만은 2000만원, 만40세 이
상은 1000만원). 청년전용자금은 만39세 미만 창업가에게 연 2.0%의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며, 2018년 5월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 35세 미만 청
년사업자는 수도권에서 법인세 50%, 그 외 지역에서 법인세 100%를 감면해준다. 노
스웨스턴 켈로그 경영대학원 발표 연구에 따르면 성장률 상위 0.1%에 드는 기업자들
의 창업당시 평균 연령은 45세 였다고 한다. 창업지원에 나이제한이 없는 이스라엘과 
같이 지원기준을 나이가 아닌 성공가능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 시스템이 구축

   신중년 재취업 등 노인연령기준 상향과 관련된 지원 정책의 정비가 필요함. 현재 
50+센터나 캠퍼스 등을 통해 인생교육, 창업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의 
정규교육을 통해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거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스
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부산대와 동의대, 동아대, 신라대 등이 생애재
설계대학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생애재설계 대학은 평생교육 차원을 넘기 어려
운 구조이기 때문에 대학에 학사편입을 통해 새로운 학사를 취득하도록 하자고 제안
하는 것이다. 



V. 결론 

  연령은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속성 중 하나일 뿐이다. 연령을 통해서 인간
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Westerhof & Tulle, 2007). 현대 사회는 의학의 발
달과 건강의 증진으로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규정하는 개념과 연령은 변해야 한다. 노인연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따
라서 65세, 70세 등의 새로운 노인연령기준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 사회
구조에 가장 적합한 연령의 구조를 고려하여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재구조화는 모
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는 연령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연령통합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Riley� &� Riley,� 2000;� 정경희,�
2004;� 정순둘,� 2015). 따라서 노인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
고, 젊은이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사회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세대 간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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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 자리를 10여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자살률의 증가속도 역시 20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하였다. 즉 자살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살의 증가속도를 어떻게 
늦추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해야 하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아오고 있다. ‘자살공화국’이
라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눈 앞에 펼쳐져 보이는 자살의 현실적인 모습
은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IMF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하루에 약 10여명이 자살을 하였던 1990년대에 비해 2016년에는 하루 36명, 일
년에 13.092명이 자살하였다는 보고를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이처럼 우리의 자살은 사회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가히 두려울 정도로 급증하였다.

 둘째 모방자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연예인의 자살과 유명 정치인의 자살 
등이 보도되고 나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모방자살이 
많은 것에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있음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과 유사한 면을 다소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였을 때 이를 모방함으로서 동일시하려고 하고, 동조하는 행동이 우리 자
살의 한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노인자살률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은 뉴질랜드 등
에 비교하여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즉 OECD 여러 나라의 청소년 자살률보다 우리나
라의 자살률은 조금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이 자주 회자되는 것은 
청소년의 자살이라는 점에서 좀더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보이고, 이것이 매스컴
을 통해 널리 소개된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70대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10만명당 60명을 넘는 수치로 전
체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연령대의 자살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70대 이상의 자살
은 도리어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노인의 자살률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생물학
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감소하는 것을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우울감과 외로움, 그리고 소외감 등도 원
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 수입의 감소와 사회적 배제 경험은 
우리 나라 노인의 자괴감을 증가하시키는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원
인은 단독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노인의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살에 대해 우울증을 주원인으로 거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
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살예방책이라는 것이다.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울증의 진단기준에 자살의 시도가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자살을 시도
하면 자연히 우울증의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점
과 우울증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방책이라는 주장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다. 어찌보면 사회적
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와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살
의 시도와 우울증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지 우울증이 발생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만은 없을 것 같다. 즉 동시발생적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울
증의 치료는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증적인 요법에 속하고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
한다고 생각된다.

2.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이론
 여기서 우리는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에 기대어 노인 자살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Joiner의 이 이론은 인간관계 특히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 문화에서의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
는 점에서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보인다. 또
한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 많이 물 들은 청장년층보다는 아직 집단주의 문화 영향을 크
게 받고 있는 노년층의 자살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Joiner의 이론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요인과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자살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은 순수하게 인간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살사고를 갖게 하
는 요인으로 집단에서의 배제나 이탈 등으로 인한 소속감의 좌절과 집단 속의 다른 구성원
에 대한 배려나 폐에 근거한 지각된 짐스러움을 들고 있다.

 여기서 소속감의 좌절이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어 이제는 그 공동체에 몸담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평생직장으
로 충성을 하여 오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다거나 가족의 해체로 인해 자신이 
소속되었던 가정을 잃게 되었다는 등의 상황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직장을 위해 일을 
처리하던 중 법적 문제가 일어나서 이를 책임지게 된 전문경영인이 이에 대한 내부의 비난
을 받으면서 자신이 평생을 헌신한 회사에 다시는 소속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
이들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짐스러움이란 자신의 상황이 공동체에 짐이 되게 되었다는 인식을 말한다. 준비가 없이 
큰병에 걸려서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
이 소속된 공동체나 집단이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변
의 중요한 사람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역시 삶의 의욕
을 꺽고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남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우리의 노년층은 중장년기를 지내오면서 숱하게 노후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어온 세대
이다. 그리고 그 위 세대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아온 세대
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르신은 집
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식이 잘되게 키우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된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해온 세대여서 외부로 표현하는 생각과 
달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노후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세대라 보인
다. 따라서 많은 사회경제적이고 정책적인 보장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
의 빈곤층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아울러 젊은이의 활동반경은 이제 공간적인 지역사회를 넘어서고 있다. 소비의 패턴
이 국경선을 넘어섰고, 이제 나라를 넘어서 외국의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고는 실패할 가능
성이 높아진 사회를 살고 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멈
추게 될 때 도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살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부모 세대와 다른 
생활패턴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이전부터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온 서구와 달리 갑작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게 된 우리의 노인층에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한다. 특히 주변사람의 시선
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노년층은 자녀와의 왕래나 연락 
등이 외부로 보이게 될 때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반대로 그러한 점을 자
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으로 웅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지
역사회는 외부인의 진입에 다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
과 낯선 공동체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소속하고 있는 지역이나 종교, 가족, 학연 등의 공동체에서 이탈되었을 때 그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노인 자살사고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노인이 되면서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면서 주변에 의존
하는 경향은 증가하게 된다. 그나마 노부부가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지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초로의 경우에는 서로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겠지만 점차 연령이 증가하고 준비해
둔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면서 질병마저 갖게 되면서 의존하여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
몰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받는 것
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되고 애틋하게 키워온 자녀에게 어려움을 전가하게 된 자신의 모
습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히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이 큰 
우리 어르신은 가족의 평화와 행복에 자신이 큰 짐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
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동체에 소속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과 주변 사람에 대한 부담감을 지우게 되
었다는 인식은 노인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마음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런데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Joiner는 획득된 자살의 잠재력이라는 말로 개념화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말은 고통에 둔감해지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Joiner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이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노출되는 것, 신체에 고통을 주게 되는 
행동에 익숙해져 있는 것 등이 그 잠재력을 증대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고통에 익숙해지고 둔감해지게 되어 죽음이라는 행위에 수반되는 고통을 가볍게 받
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 청소년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자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에게 가하는 위험한 행동을 통해 심리적
인 각성을 감소시켜 왔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자해를 통해서도 각성이 감소하는 안도감을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심각도와 강도를 높여야만 각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통해 자해가 목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정도까지 강도가 
증가하게 되어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Joiner는 획득
된 자살의 잠재력이라고 한 것이다.

 발표자의 연구에서도 국내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도 자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과 대처에 대한 신념이었고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와 비난이었으며,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자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마
지막은 미래에 대한 기대였다. 여기서 첫 번째는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신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였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도 이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에 분명히 죽음이라는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주 폭
력에 노출되면 이러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감소하여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시기를 지내오셨고, 한국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 
상황에 노출되었던 분들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각종 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을 많이 가
지고 계신 분이다. 군에서의 폭력도 일상화되어 있었고, 각종 시위와 폭력사태가 우리 주
변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었다. 가정의 폭력은 가정의 일이라 하여 타인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 그대로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였었다. 이러한 시기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획득된 자살의 잠재력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이미 과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Joiner의 의견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자살의 잠재력은 지금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자살사고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성하
고 각종 자구책이나 지원책을 강구하여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노인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성하기 
위해 노인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



지 않도록 하려면 사업이라는 무게보다는 놀이와 같은 형식, 축제와 같은 형식으로 발전시
킬 필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경제적 측면이 아닌 지역
사회의 노인과 젊은 사람의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하는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언하고 싶다. 돈보다는 주변에 계시지만 평소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어르
신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함께 하는 행사로 변경하려는 노력을 박수 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성북구 등에서 노인을 일정한 시점을 두고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사업, 노
인의 여러 가지 경험을 청소년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노인이 자신이 이제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을 질병이라 생
각된다. 사실 많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사건도 부모의 질병이다. 특히 노인
의 질병은 회복보다는 대증요법적으로 증세를 완화하고 고통을 줄이며, 그 질병을 안고 살
면서도 통제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면 이러한 치료를 위한 의료비에 대해서
는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노인은 한 세대를 책임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분이다. 우리 역시 곧 그 대열에 합류하
게 될 것이며, 평균수명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러한 길을 피할 수 없다. 그러한 
노인이 삶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감고 못 본척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어르신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적절한 준비도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심각한 고
민을 하여야 하는 때가 왔음을 왜 우리는 애써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는가 자괴감이 든다.

 노령사회에 진입했다는 말을 매스컴을 통해 들어서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노령사
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인이 불행하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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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이미 그 증가속도나 증가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기록이
다. 1960년 2.9%였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000년, 7.2%, 2018년엔 우리나라 전
체 인구 5,163만5천명 중 노인인구 738만1천명으로 14,3%가 되었다. 2000년 노인인구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이다.

<그림 1> 고령자 연령대별 구성비

 반면 노인계층의 사회적 고통감을 측정하는 대표지표인 자살률은 고령화의 속도에 비해 
더욱 가속적이었다. 1983년 인구십만명당 14,1명이었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994년 20.4명, 그리고 IMF 외환위기였던 1996년과 1997년엔 각각 29.0명, 30.5명으로 
이래적인 자살률 상승현상을 보였으며, 급기야 2010년엔 81.9명이라는 최고기록에 다다랐
다. OECD가입국 중 자살률 1위, 그리고 노인자살률의 급격한 증가가 계속되면서 2011년, 
국가 차원에서 주요한 자살예방전략기제가 형성되었는데, 그 하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살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한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우리나라 주요 자살수단이었던 음독, 특히 독성이 높았던 농약(그라목손)에 대한 생
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효과였는지 인과관
계와 영향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나, 2011년 이후로 노인자살률은 조금씩 감소추
세로 전환되었고 2018년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47.7명/
인구10만명으로 <그림 2>와 같이 2011년 이후 8년 동안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살률 감소에 안도하기보다 이러한 자살률 감소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전략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자살률에 가장 큰 영향
을 끼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이해이며, 또한 자살로 인해 우리가 이미 상실한 노인사
망자 -1991́ ́ ́ ́ ́년 이래 우리나라 노인자살사망자수는 총 84,041́ ́ ́ ́ ́ ́명으로 이중 남성노인 55,621́ ́ ́ ́ ́ ́
명, ́ 여성노인은 28.420́ ́ ́ ́ ́ ́명임- ́ 에 대한 분석적인 이해이다.́



 

<그림 2> 우리나라 노인자살률(1991-2017)

 지금까지 노인자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노인자살위험요인들을 제시해왔다. 경제
적 빈곤, 가족관계갈등, 건강 및 신체적 고통, 우울, 무망감 등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
제들, 알코올 중독 등이 사회복지, 정신의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공통적으로 노인자살의 위험요인들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의 특성은 매
우 개인적이고 병리적인 특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노인자살이 사회계층
적이고 한 사회의 역사적이고 사회경제적인 구조적인 특성과 상당히 밀접한 사회문제임에
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은 자살위험요소가 되는 질병과 빈곤, 가족갈등 등 
개인과 가족중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문제중심적이고 치료적이며 무엇보다 개인중심 접
근, 즉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일차적 기능에 치중해왔다. 이에 본 발표자는 현재의 국가자살
예방전략의 방향성을 좀 더 사회적이고 거시통합적인 역할과 책임 범주로까지 확장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서 현재 노인세대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위기를 ‘노동빈곤층’ 중심으로 진
단하고, 무엇이 이들에게 자살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배제’와 ‘사회적 통증’을 중심으
로 논하고자 한다.

노인, 배제, 사회적 통증

 배제(exclusion)란 누군가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
든 행위를 의미한다(Cambridge English Dictionary, 1994). 그러나 이러한 배제현상은 
그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 영향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WHO(2008)는 이렇게 정
의하고 있다.



배제는 경제, ́ 정치, ́ 사회 그리고 문화라는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개인, ́ 세대, ́ 집단, ́ 지역사회, ́
국가, ́ 그리고 글로벌 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중에, ́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의한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과정에서 발생된다. ́ 또한 배제는 건강과 관련된 자원, ́ 능력, ́ 그리고 
권리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도 불평등하게 작용함으로써 건강불평등이라는 배제 현상이 계속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하면 배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세계, 사회, 집단, 그리고 
그 구성원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 현상이며, 이로 인해 배제의 대상이 되
는 어느 개인, 집단, 사회, 국가가 자신들의 필요(need)나 의지(intention)와 상관없이 격리
되거나 또는 기회의 방해나 제약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배제의 대상은 힘, 
권력, 어떤 결정권을 가진 자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지 못한 개인, 가족, 사회단위가 
되며, 동시에 이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구성하는 정보, 경제, 정치 등의 참여 기회가 제
한되고 통제됨으로써 그 존재의 유지나 역할수행에 치명적인 장해를 입게 된다.
 노인에게 배제는 다양한 사회단위에서 발생한다. 일차적으로 가족내 자녀, 배우자와 친구로
부터의 배제는 노인에게 심리적 소외, 고립, 절망감을 초래할 수 있는데 조성희, 김경미
(2016)는 그들의 연구에서 이러한 일차 집단에서의 배제는 심각한 문제발생시 의지, 걱정거
리에 대한 토로, 관계망에 대한 비난, 실망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므로써 자살사고를 높일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노인 자신이 의료, 복지서비스로부터의 배제 경험이 많다고 인식할
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가족, 의료, 복지를 다시 의미화해보면 이 세 가지는 노인이 자신의 일상에서 반
드시 충족되어야할 보호, 관계, 기능유지에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생물
학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환경요건들로부터 배제되었을 때, 
자살위험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통증(social pain)이란 의미있는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평가절하되거나혹은 
원하는 관계로부터 배척받을 때, 마치 물리적 통증과 유사하게 심리적 통증을 경험하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MacDonald et. al., 2005; 장근영 외, 2015). 이러한 사회적 통증은 사회
적 취약성으로부터 작동하는데, 특히 대인관계에서 의미있는 타자로부터의 배제, 소속집단
이나 사회로부터의 배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시스템에서의 배제 등 불평등 또는 불형평
적 사회/관계구조로부터 경험되는 것으로 노인 당사자가 이를 인지할 수도 있고, 명확하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결과적으로 노인에게 가슴의 답답함, 근골
격계 통증과 긴장, 소화 등 내과적인 기능의 장애감, 그리고 불안, 우울, 분노 등을 경험하
게 되는 생심리사회적으로(bio-psycho-social) 복합적인 고통감이다(박지영, 2018b).

 그런데 이러한 통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 왜곡되거나 병리적인 문
화 등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
적 통증에 노출된 개인이나 집단은 무기력감, 자책감, 자기비난감, 낮은 자존감 등을 경험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울, 좌절, 무망감 등을 지속하게 되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자살
은 사회적 통증의 가장 극단적이고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인자살문제에 있어서 배제와 사회적 통증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 본 발표자는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의 주역으로 1960년대부터 90년대 봉제산
업에 참여했던 여성노동자들의 고령화 과정에서 경험한 자살위기를 생애사적으로 고찰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한 계층의 삶과 자살위기에 작동해온 사회, 역사, 문화
적 맥락을 짚어보고 이러한 거시적 자살맥락 속에 국가의 자살예방전략이 거시적이고 장
기적 측면에서 어떤 관점과 대안들을 마련해야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 그들의 생애: 가족, 헌신, 그리고 늙어감1)의 네러티브
아동청소년기: 가난에서 출발된 삶,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시작

 그 여성노인들은 대체로 가난한 부모의 계획없는 임신에 의해 태어났으며, 아들이 아닌 
탓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다지 존재의 가치감 없이 ‘살림밑천’의 삶이 주어졌다. 학교교
육보다는 집안일이나 농사일손을 보태는 역할이 우선되었으며, 어린 나이 때부터 동생들을 
케어하는 모성노동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졌다. 글도, 사회도, 자아감도 깨우치지 못한 10대
에, 그들은 가족의 가난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자신’
의 불행과 한을 동생들에게는 물려주기 싫어, 기꺼이 임금이 주어지는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글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숙식을 헤결하기 어려웠던 그들에게 최고의 일자리는 ‘숙식이 
제공’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꼬박꼬박 돈
을 주는’ 곳이었으며, 이런 요건들을 찾아 들어간 곳이 ‘봉제하청공장’이었다. 그들의 당시 
월급은 500-700원, 이중 그들은 약 300-600원을 가족에게 보내고, 남은 돈을 저축하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갔다. 그 당시 그들의 꿈은 동생들의 성공, 가족의 안위 그리
고 ‘티끌모아태산’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1) 본 내용은 2018년도 한국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의 「한국사회의 현상: 빈곤과 자살」 세션에서 주제발표한 
‘한 지역사회, 어떤 빈곤노동자들의 고령화과정과 자살위기경험: 생애사적 재구성’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오랫
동안 봉제하청공장들이 밀집해있던 한 지역사회에서 40년 이상 봉제업에 종사하며 노인이 된 여성노동자 3명의 
삶을 분석한 내용임 



<그림3> 아동․청소년기 생애경로

 1930-40년대 태어난 이들에게, 태동에서부터 시작된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제적 상황에서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
이 주어진 여건이었다. 빈곤은 이들에게 글, 기술, 사회, 주체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부
터 이들을 배제시켰고, 당시 문화에서 여성은 배움과 사회적 참여, 자기성취의 주체보다는 
가족보호를 위한 희생자로서의 미덕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이러한 미덕이 자신들
에게 어떠한 노년을 선사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보다는 현재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숱한 
노동을 지속했으며, 당시 국가 역시 이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학습해야할 최소한의 배움
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고, 교육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인식조차 부재한 상황이었다.

청장년: 고립, 또다른 빈곤의 시작

 이들에게 청장년기는 우리나라 봉제산업의 호황기에 봉제공장에서 경험을 통한 기술 숙련
성을 인정받고 조금씩 임금이 상승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기와 초기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형제들의 학업과 노년기에 접어드는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지고 더불어 결혼으
로 다소 해소될 거라 기대했던 가난이 시댁부양, 자녀 양육 등으로 오히려 부양의 확대, 
빈곤의 확대로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청장년기는 부양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양의 노동을 
해야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야학이나 자신의 노동 옹호를 위한 사회
참여의 기회에 접근하지 못했다. 친구도 없고, 가족의 지지도 없이 그들은 자신과 같은 노
동자들과 최소한의 관계망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자신의 고립된 세계를 구축해나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시기에 자신의 가난이 자녀들에겐 대물림 되어선 안된다는 신념과 
의지로 자녀들의 학업, 배부른 식탁을 위해 노동에 가속을 더하였다.



<그림 4> 청장년기 생애경로

노년: 다시 시작된 노동, 생존의 문제들

 90년대 봉제산업들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고, IMF외환위기는 그나마 소규모봉제하청업체
들에겐 쓰나미같은 위기였다. 이들은 직장이 문닫지 않도록 노력들을 했고, 평생을 일해 
마련한 20평 남짓한 집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남편과 청장
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의 학업중단, 실직, 사업실패 등은 그나마 끈끈하게 묶어두고 싶었던 
가족관계의 위기를 초래했다. 자신보다 성공한 동생들의 외면,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노부
모의 부양책임... 등 중년에서 노년으로 진행되는 그들의 삶에는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가
족들의 실패, 사망, 관계갈등, 절망 등 많은 고통스런 사건들이 연잇고 있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조차 자신과 마찬가지인 힘없는 노인들이다. 그나마 이
들과의 힘없는 연대가 지금의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평생을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 스스로 현실을 이겨내고 싶어했다. 사회적 지원
대상 자격에서도 이미 빗겨나 사회적인 도움에도 호소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지원이라는 것
이 자신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놓을 수 없었던 노동을 다시 시작했다. 오랜 봉제일로 인해 마디마디가 구부러지고 
관절염에 통증이 심한 손일지라도, 눈감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거리들을 찾아 저렴함을 
무기로 다시 생존의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림 5> 노년기 생애경로

자살.. 죽음의 위기들

 이렇게 쉼없이 살아온 이들의 삶에 이들을 지켜줄만한 사회적 관여나 보호는 거의 작동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배제에 노출되었었는지, 어떤 보호를 받았어
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했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발생한 모
든 사건과 문제들을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실종, 자살,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이후 이들이 경험하는 이 자녀들을 지켜내지 
못한 자책감, 20평 되지 않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사업했던 자녀의 실패 이후 평생 자녀
의 꿈과 부(富)를 위해 번듯하게 뒷바라지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감에 대한 원망, 사고로 후
천적장애를 갖게 된 아들 수발의 힘겨움, 낙상 이후 모든 일상이 힘겨워진 고통, 평생을 일
했어도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외로운 인생, 열심히 부양한 가족
들의 떠나감에 대한 서운함,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 딸에 대한 미안함...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하
거나 정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적이 있었다.
 이들에게 자신의 가난은 사회적으로 불형평적인 고용과 임금구조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개인 문제였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과 자녀들의 불만
과 실패를 자신의 게으름, 무지함, 팔자의 결과로 인지하고 자기 비난(self-blame)을 멈
추지 않았다.
 가난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자신의 가난을 사회가 도와줄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사회적 지원, 서비스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라 여기는 동시에 자신의 빈곤, 가족문제 등은 자신의 노동과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하는 것
으로 믿었다. 또한 이들에게 가난은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자녀세대로까지 이어지
는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선 죄책감을, 그리고 자녀의 빈곤과 갈등이 또다시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들에게 노동의 지연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대올림에 대해선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본 발표자는 이들의 생애를 재구성하면서 이들의 빈곤과 가족내 관계의 무너짐, 
그리고 이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만큼 무겁게 작동했던 자기 비난과 책임은 어떤 위기
와 충격의 사건이나 단순히 일시적인 충동성, 정신건강의 문제 범주를 넘어 이들의 일생에 
소소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불평등, 차별의 배제와 같은 ‘물방울 좌절’에서 비롯된, 
사회구조와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라 강조한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하는 신체적인 고통, 낮
은 자존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 무력감, 죽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오래고 반복된 
배제로부터 초래된 사회적 통증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과정과 경험은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세대가 경험해온 전형적인 동시에 사회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는 노인계층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사회적 자살예방: 배제로부터 통합으로, 사회적 통증에서 사회적 치유로!

 2018년 고령자 통계(2018)에서는 현재 우리가 알아야할 노인세대의 주요한 특성들이 제
시되어 있다. 본 발표자가 의미있게 살펴본 몇 가지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으로 남성노인의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음

<그림5>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성비

∙생활비 마련수단이 2011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51.6%에서 2017년 61.8%, 반면 ’자녀 
및 친척 지원’ 39.2%에서 25.7%로 감소하여 노인의 자기생활비 마련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2018년 현재 노인인구 중 장래근로를 희망하는 노인비율 64.1%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 보탬’으로 응답한 노인이 2015년 57.1%에서 2018년 

59%로 생활비 마련 비율이 증가
 ∙미충족의료(병의원 11.7%%, 치과28.8%)의 사유 중 가장 높은 이유가 ‘경제적 이유’
 ∙사회적 관계망에서 친구, 이웃, 지인과 매일 왕래하는 비율이 2014년도에 비해 2017년  
   4% 감소



 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자살률이 2~2.5배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남성노인 인구의 증가율을 고려하면 좀 더 남성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하며, 복지, 노동, 보건, 교육을 아울러 노인의 경제활동, 의료적 충족율, 사
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 정책들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점차 사회적 
소통과 일처리 방식이 첨단화, 자동화, 정보화되어감에 따라 노인세대가 익숙한 기존의 소
통, 관계방식이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적 배제, 문화적 배제, 관계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으
므로 노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노인을 보호적 대상으로 사회의 여러 기회로부터 배제
하고 보호기제를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노화와 사회변화적응을 위한 교육
을 기반으로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기회를 확장해야한다.
 노인세대에게 사회적 치유란 상담과 보호적 지원, 의료적 치료를 넘어서서 ‘그들이 살아
온 삶’에 대한 사회적 존중,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교육’, 그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존과 
생활이슈를 해결,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
래야 평생을 열심히 노동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신 삶의 배제와 이로 인한 고
립과 가난, 그리고 이러한 배제의 연속선 위에 지속되는 자녀들의 고통들을 스스로 책임지
려 자살을 선택하려는 노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노인들에게 자살은 우울의 병이 아니라 ‘절망’의 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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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나름의 개념과 이론으로 우리 사회의 곤란함과 어려움
을 묘사하고 설명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거의 같다. 시스템이, 체제가, 제도가 제
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말이다. 그 원인에 대한 해명과 해결을 위한 방안 또한 
많다.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복지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방
안의 목록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발표문을 통해 그런 작업을 하
려는 생각은 없다. 
 발표자는 한국의 모든 시민들이 그런대로 적당하게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기 위
해서는 복지정책 대안의 마련과 실행에 앞서 살필 문제와 대결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 고장나버린 커피 자판기에 계속 동전을 넣어봤자 제대로 된 커피가 나올리는 
없다. 커피 자판기를 고쳐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고치는 일은 사실 어렵다. 자
판기를 고칠 수 있는 기회, 달리 말해 체제전환(regime change)이 이루어지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체제(regime)는 특정 시기 동안의 정책, 가령 맞춤형 복지 정책이나 고환율 정책, 
화력과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과 같은 용어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
한 노무현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같은 개별 정부보다도 추상수준이 높다. 물론 체제
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시스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공화주의 헌정시스템보다는 덜 
포괄적이며, 추상수준 또한 낮다. 하지만 체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된
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흔하다. 
 일본의 체제전환을 연구한 펨펠(Pempel, 1998)은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핵심적 
요소로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을 든다. 나라를 움직이는 광
범하고 일관성 있는 방향(공공정책)이 존재하며, 그러한 움직임이 부여하는 권력을 행사
하는 집단들(사회경제 연합)이 있으며, 그런 집단들이 권력행사의 통로로 활용하는 규
칙들(즉, 정치경제 제도)이 체제를 특징짓는다는 것이다. 펨펠은 체제내적 변화와 체
제 자체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1 서열의 변화는 어
떤 체제의 세 가지 핵심요소 중에서 한 가지 요소의 변화만으로 한정된다. 김대중 정
부에서 이루어진 공공부조의 전면적 개혁, 이명박 정부의 햇볕정책 폐기 등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의 변화 사례이지만 사회경제 연합이나 정치경제 제
도의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6차례의 정부교체 기간 동안 
사회경제 연합을 구성하는 핵심 엘리트들은 추가, 탈락, 대치되거나 복귀하였지만 정
치경제 제도의 광범위한 변화는 거의 수반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1 서열의 변화
로 체제내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정부부처의 신설이나 폐지, 국회의 의사결정 규칙 
변화(가령, 국회 선진화법)와 같은 정치경제 제도의 변화 또한 있었지만 사회경제 연
합의 교체나 공공정책의 변화를 동반하지는 않았기에 역시 1 서열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2 서열의 변화는 더 근본적이다. 2개 이상의 요소들이 상호 연관적으로 변화하는 것
으로 상당한 충격을 가하지만, 그럼에도 체제 자체의 변화로 판단하긴 어렵다. 1950년
대의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2 서열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공공
정책의 변화는 컸다. 1953년에 도입된 건강보험제도와 그 뒤를 잇는 보충연금제도
(Allma"n tilla"ggspension; ATP)는 평등주의적 지향이 강한 보편적 복지로부터 생애
주기의 위험을 분산하는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경제 연합의 변경도 이루어졌다. 노동자와 농민에 기초한‘적-녹 동맹’이 블루 칼
러 노동자와 화이트 칼러 노동자 사이의‘적-백 동맹’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러한 중대한 변화 역시 체제 자체의 변화는 아니었다. 민주적 조합주의
(democratic corporatism) 제도의 변화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스웨덴의 
지향이 변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국의 생활보장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는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어 왔지만,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김
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동안 진행된 정책 변화가 한국 복지국가의 태동을 가져왔지
만, 그것은 프로그램 수준의 변화이며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발표자 또
한 다양한 경험적 자료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송호근․홍경준, 2006).   
 
 체제 자체의 변화, 즉 체제전환라고 할 수 있는 변화는 3 서열의 변화로 정치경제 제
도, 사회경제 연합, 공공정책의 세 가지 요소 모두에서 상호 연관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회경제 연합이 주도한 공공정책의 변화가 정치경제 제도의 개혁을 
동반하는데 이른다면 체제의 전환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
지만 필요한 일이고, 지금이 적기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
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집권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과제는 체제 전
환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수 사회성원이 원하는 바이고, 집권에 성공한 
대통령 역시 여러 용어로 체제 전환이 자신의 과제임을 밝혀왔다. 정치경제 제도, 사
회경제 연합, 공공 정책의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지만, 이 글에서
는 정치경제 제도, 특히 개헌을 비롯한 정치제도의 변화가 중요하며, 그것이 한국 사
회복지 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 발전과 정치제도의 관련성

1) 선거제도

 흥미로운 분석결과가 있다. <표 1>은 이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 선거
제도에 따라 정책 산출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시기적으로는 1960년부터 1998년까지
를, 공간적으로는 OECD 국가를 포함한 여러 대륙의 6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GDP 대비 중앙정부 지출규모의 차이를 살펴본 칼럼 (a)를 먼저 살펴보자. 여기에서 
중앙정부의 지출규모는 5년 단위로 평균한 값(규모)과 5년 단위로 연간 증가율을 누



적한 수치를 평균한 값(변화)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1960년대까지는 다수제와 
비례제의 차이는 거의 없었던 반면, 1970년대 이후부터는 선거제도를 비례제로 택한 
국가들에서 중앙정부의 지출규모가 점차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의 폭 또한 
비례제를 택한 국가들이 다수제를 택한 국가들보다 더 크다. 

<표 1> 선거제도와 정책 산출
  　(a) GDP 대비 중앙정부 지출 (b)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전체표본 다수제 비례제 전체표본 다수제 비례제
　 규모 변화 규모 변화 규모 변화 규모 변화 규모 변화 규모 변화
1960-64 18.3 0.7 19.2 1.5 18.7 0.5 
1965-69 20.0 1.8 21.0 0.6 20.4 2.4 
1970-74 22.2 3.0 22.1 1.5 22.9 3.6 5.9 0.9 3.8 -0.9 6.8 1.6 
1975-79 26.0 3.6 26.3 3.0 26.3 4.0 6.4 1.0 4.7 0.8 7.6 1.1 
1980-84 29.8 4.1 28.6 3.5 30.6 4.5 8.0 0.7 5.6 1.0 9.6 0.5 
1985-89 29.3 -2.4 27.3 -1.5 30.2 -2.9 7.7 -0.1 5.1 -0.5 9.0 0.1 
1990-94 29.1 1.2 27.5 -0.3 29.9 1.9 8.1 1.5 5.4 0.6 9.5 1.9 
1995-98 28.5 -0.8 25.9 0.2 29.9 -1.4 8.1 -0.5 4.6 -0.2 9.9 -0.6 
전시기 25.8 11.9 25.4 8.6 26.5 13.3 7.4 5.2 5.0 2.7 8.8 6.5 
사례수 60 60 21 21 39 39 50 49 18 17 32 32

출처: Persson, T., & Tabellini, G. E. (2003). The Economic Effects of Constitution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P;108 <표4-6>에서 필자가 정리함

 한편 칼럼(b)는 이 글에서 초점을 두는 사회복지 발전에 초점을 두어 GDP 대비 중
앙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규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도 사회복지비 지
출규모는 5년 단위로 평균한 값과 연간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누적하여 평균한 값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자료의 제약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1970년 이후로, 포괄하는 국
가들의 수도 50개로 줄어들었지만, 결과는 유사하다.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들이 단
순다수제를 택한 국가들보다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더 큰데, 이것은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그러했다. 또한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표 1>에서 제시한 통계치는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제도가 사회복지제도의 발
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한 여러 
재분배 정책에 정치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상당히 많다. 주로 신제도주의 관점
에 기초한 비교정치학, 비교사회정책학 분야에서 산출한 많은 연구들은 우리에게도 매
우 익숙해서 복지국가 발전, 혹은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정치
제도 관련 요인들을 투입하는 것은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제
도와 복지국가 발전, 또는 사회복지제도 발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발표자는 정치제도, 구체적으로는 선거제도(비례제 vs. 다수제)와 사회복지 발전 사이
의 인과관계에 대한 수리모형(formal model)을 제시하고(홍경준, 2009), 경험적 자료
의 분석을 통해 해당모형을 검증하는 작업(홍경준, 2010)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두 논
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성원들의 소득수준과 정책선호가 동일하다 해도 선거
제도가 비례대표제냐 다수대표제냐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정도는 다르다.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 모형에서는 두 개의 정당과 지역적으로 구분된 3개의 유권자 
집단(J=1,2,3, 모든 유권자들의 소득은 동일하며, 각 집단의 크기 또한 같다고 가정한
다)이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또한 두 개의 정당은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정
책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내는 
정당에게 표를 준다. 정당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은 사회성원들이 내는 세금을 어떤 
정책 조합을 통해 재분배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정당들이 제시하는 재분배 정책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유권자 모두를 수급자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지역, 즉 특정한 유권자 집단에게만 배타적으
로 제공되는 보조금의 형태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사회복지제도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결국 수혜자에겐 소득이전을 통해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제도와 기능적으로
는 유사하다.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농민, 중소기업과 같은 특
정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지원금이 전형적인 보조금인데, 이 프로그램들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ly equivalent 
program)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조합은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세액(t)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예산제
약조건은 로 표시할 수 있으며, J집단에 속한 유권자의 정책 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s.t.여기에서는 모두 효용함수에 대한 통상적인 가정에 따라 오목(concave 
function)하며 는 집단 J에 속한 사회성원들의 개인적인 소비를, 는 각 집단에 배타적
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을, 은 보편적 사회복지 급여를 나타낸다. 또한 분석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노동공급 감소효과와 같은 조세의 왜곡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려면 두 정당은 어떤 정책조합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할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3개의 집단 중에서 두 정당에 대해 무차별한 부동
층으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급여 프로그램보다는 특정한 집단에 배타적인 편익을 주는 보조금이 부동층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 같은 크기의 파이라면 나눠 갖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
수록 효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층의 유권자는 보조금의 증가를 통해 자
신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조금은 비례대표제에서도, 
다수대표제에서도 피할 수 없는 정책 수단이 된다. 
 중요한 것은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책조합에서 배타적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례
대표제보다는 다수대표제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3개의 집단이 각각 지리적으로 구획된 
3개의 선거구로 구분되는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부동층이 많은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것
이 집권에 결정적이다. 결국 다수대표제 하에서 정당들은 배타적인 편익을 주는 보조
금이 큰 정책조합을 제안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3개의 집단이 단일 선거구 
내에 속하는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그와 다르다. 부동층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도 필요
하지만,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큰 정책조합을 제안해야만 다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
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다수대표제는 비례대표제에 비해 사



회복지제도보다는 그것을 기능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배타적 보조금의 확대를 유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수대표제에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배타적 보조금의 특성 또한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Estevéz-Abe, 2008). 가령, 다수대표제가 중대선거구제(MMD)와 결
합하면 조직화된 유권자의 동원이 중요한 만큼, 각종 직능단체와 산업협회의 구성원들
에게 혜택을 주는 보조금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다수대표제가 
소선거구제(SMD)와 결합하면, 지리적 선별성이 강한 보조금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2) 정책조합, 혹은 재정지출 구조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를 위해서는 증세
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이 사기였다는 점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자는 증세 논의와 함
께, 아니 사실 그보다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재정지출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OECD에서는 국민계정 부표의 하나인 기능별 지출의 분류체계로 정부활동의 기능을 
일반공공서비스, 국방 등 10개의 기능으로 분류하는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를 사용한다. <표 2>는 2014년을 기준으로 보고된 
16개 OECD 국가들5)의 재정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총 지출 대비 기능별 지출의 비중
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재정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10개의 기능별 지출 비중에 대한 16개 국가들의 
평균값과 대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6개 국가들이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재정지
출은 총지출 대비 3.54%이지만, 한국은 7.80%를 지출하고 있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평화체제의 구축이 복지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 간단한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발표자가 더 주목하는 것은 경제
사업, 환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 소위 ‘개발’과 관련한 부문과 사회보호로 대표되
는 ‘복지’와 관련한 부분의 극명한 차이다. 16개 국가들이 경제사업 부문에 대해 지출
하는 비중은 총지출 대비 약 9.2%이지만, 한국은 16.1%를 넘는다. 환경의 경우는 16
개 국가들의 평균값이 약 1.7%이지만 한국은 2.5%에 달한다. 또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부문은 16개 국가들의 평균값이 약 1.4%이지만 한국은 2.6%를 넘는다. 한국은 
소위 ‘개발’과 관련한 재정지출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크다. 반면에 사회보호 
분야에 대한 한국의 재정 지출은 총지출 대비 19.4%에 불과하지만, OECD 16개 국가
들은 평균적으로 총지출 대비 37%를 넘는다.   

5) 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
인, 스웨덴, 영국, 미국이 포함되었다. 



<표 2> 16개 OECD 국가들의 재정에 대한 기능적 분류(총지출 대비 %) 
16개 OECD 국가 한국평균 표준편차

일반 공공서비스 13.96 2.73 16.58 
국방 3.54 2.24 7.80 

공공질서 및 안전 3.59 1.02 3.99 
경제사업 9.18 2.24 16.14 

환경 1.73 0.93 2.48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36 0.62 2.62

보건 15.95 3.30 12.51 
오락, 문화, 종교 2.10 0.76 2.15 

교육 11.56 2.63 16.32 
사회보호 37.03 7.78 19.41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7년 3월 17일 추출하여 필자가 작성

 좀 더 구체적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과 환경을 포함한 경제사업 부문에 속하는 
것에는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제 분야에 대한 지출 ② 
주택 및 지역개발 관련 지출 ③ 환경관련 지출 등을 포함한다. <그림 1>은 이 세 분야
의 재정지출액을 합산한 값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로 나타낸 수치를 
X축에 놓고, 사회보호 재정지출액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로 나타낸 
수치를 Y축에 놓아 16개 국가들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다. 전체를 4개의 분
면으로 나눠보면, 한국만이 독특하게 우 하단에 위치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보호 
부문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매우 작은 반면 경제, 환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
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비교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보호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낮고 경제, 환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매우 크다는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
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반면, 성장과 개발이라는 물량적 발전에 우선
순위를 둬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7년 3월 17일 추출하여 필자가 작성

<그림 1> 2014년 OECD 주요 회원국 재정지출의 기능별 비중(전체지출 대비)



 하지만, 이러한 점만을 지적하는 데 그친다면 이 또한 사태를 온전하게 파악한 것이라
고 하긴 어렵다. 한 사회에서 개인과 가계가 활용할 수 있는 생활보장의 수단들은 사
실 다양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위험에 대해 개인과 가계가 활용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응수단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떠올려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국민국가 형성과 발전의 비교적 긴 과정을 경과하여 복지국가라는 특수한 역사적 국
면으로 이행한 서구 복지국가(Flora, 1984)의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
가 생활 과정에서 직면하는 사회위험에 대한 주된 대응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국가
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위험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을 위험범주(risk categories)로 구분하거나(Baldwin, 1990), 시회복지제도에 
따른 이해관계의 형성을 논의하는 복지국가의 신정치론(new politics of welfare 
state, Pierson, 1996)이 가능한 배경이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비서구 국가의 경우에
는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수단을 사회복지제도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복지정책으로 분류되거나 인식되지만 않지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보장의 수단
들은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s; Bonoli, 2003; Estevéz-Abe, 2008)로 
칭해지거나, 숨겨진 복지국가(hidden welfare state; Howard, 1997)로 개념화되기
도 하는데, 이것들은 개인과 가계를 직접적 수혜자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가계와 개인을 직접적 수혜자로 하는 기능적 등가물들이 
있다. ① 영리적 사보험 등 민간복지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부 프로그램, ② 시장경쟁을 
축소하거나 규제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③ 공공부문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다른 유형은 가계와 개인보다는 생산자를 수
혜자로 하는 기능적 등가물로 ① 도시 생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수혜자로 하는 
프로그램, ② 농어촌 생산자(농어민)를 수혜자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사회보호 부문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매우 작은 반면 경제, 환경,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매우 크다는 것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수행한 기능을 한국에선 사회보호 부문보다는 경제, 환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
에 이 대신한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사업 부문에 속하는 농업직불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조윤희, 2015)에 따르면, 농축산업에 대한 재정지출은 농가
의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지원하는 생산비 지
원, 1차 생산중심에서 탈피하여 농업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혁신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기능
을 통하지 않고 공공재정에 의해 생산자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되는 
농업직접지불제는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소득 지원이다. 
 <표 3>은 농업직접지불금의 현황을 나타내는데, 2016년 기준으로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직접지불금들은 경제사업 부문의 지출로 사회복지제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제도들의 명칭과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가격 하락 시 목



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고정 및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도
모하는 제도로 시장가격이 기준년도의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지 않으면 변동직불금은 지
급되지 않지만 고정직불금은 지급되므로 농가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이나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사실상 사회보
험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직접지불금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시간
이 갈수록 저해되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
왜곡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뿐더러, 경작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됨에 따라 소농과 대규
모 농가 간의 소득 양극화 격차를 심화시켰다. 
 2015년 기준으로 농축산업에 대한 재정지출의 약 38.2%를 차지하는 생산비 지원은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에서 생
산요소가 결합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생산비 지원 역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책금융지원을 위주로 수행하는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출 또한 기업과 생산자를 직접적 수혜자로 하지만, 이 
또한 한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특성 때문에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가계와 개인의 소
득을 보전하고 지출을 감소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표 3> 직접지불금 현황(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104,420 135,268 136,371 140,431 143,681
직불예산합계 16,833 16,157 19,674 22,815 28,172
직불예산 비중(%) 15 12 14 16 20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6,181 6,984 7,740 8,450 8,240
 쌀소득보전변동직불제(기금) 620 252 200 1,641 7,193
 경영이양직불제 659 624 617 590 573
 친환경농업직불제 506 478 442 508 437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36 395 395 395 395
 경관보전직불제 76 141 141 139 136
 FTA피해보전직불제 600 600 1,005 1,005 1,005
 폐업지원 300 300 1,027 1,027 1,027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14 11 895 - -
 밭농업직불제 624 726 1,347 1,929 2,118
 농업재해보험 1,140 2,016 2,701 2,853 2,869
 송아지생산안정사업 63 43 43 43 13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지원 2,593 2,820 3,241 3,367 3,433
 취약농가인력지원 63 71 76 86 86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275 327 294 291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358 368 397 490 640
출처: ‘직접지불금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9. 

2017년 3월 25일 추출하여 필자가 작성.

 종합하면, 경제사업 부문의 재정지출로 분류하고 다뤄지는 농어가와 중소기업, 자영
업에 대한 지원제도들은 한국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기능적으로 대체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사회복지제도를 기능적으로 대체해왔던 배경에는 다
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제도의 효과 또한 존재
한다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예산규모가 동일하고, 사회성원들의 정책선호가 같다 



할지라도 다수대표제를 선거제도로 하는 경우 정당들은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
회복지보다는 특정한 집단에게 편익을 주는 배타적 보조금을 제공할 유인을 더 많이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효과
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정
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하면 개혁하는 작업, 즉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제
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정책 실행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핵심적인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한 바 있다. 또
한 이와 관련하여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증대를 위
한 주거비와 의료비의 경감, (2) 아동수당의 지급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의 단계적 완화, 기초연금 급여수준 인상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 (3)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인력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
로 설정하였다. 좋은 정책방안들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정책방안이 제시된다
고 해도,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은 합법화와 예산의 확보를 필요로 하므로, 그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합법화의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설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작년 7월 ‘문재인 정부 국
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입법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는
데, 이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등에서 91개 과제, 487개 실천과제 중 321개 과제가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의 경우 제정 및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은 124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지침 등 하위법령은 50개이
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는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이 173개, 하
위법령이 85개이다. 문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지침 등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
정은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합법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국
회의 입법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은 간단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난 
총선이 초래한 정당구성을 통해 현재 한국은 다당제의 정치지형을 가지게 되었다. 대립
하는 두 개의 정당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주도하는 양당제의 정치지형과 비교하면 정당
들 사이의 타협과 연합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쟁점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국회 의사결정 규칙은 합법
화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필
리버스터 제도,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로 인해 쟁점법
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5, 즉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가 필수적이 되었



‘18~’22 합계
합 계 178.0
더불어 잘 사는 경제  42.3
   공무원 추가채용          8.2
   사회서비스 일자리 1단계 계획추진          3.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2.4
   청년 구직촉진수당          1.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7.4
    기초 및 장애인연금 인상         23.1
    아동수당지급         10.3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국고지원          5.5
    기초생보 부양의무자기준완화 및 주거급여확대          5.4
    치매안심병원 설립 및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8
    공적임대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택 지원         19.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
    농어업 직불금 및 쌀생산조정제          1.1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4
지방이전재원  26.5
제도설계 후 추진  16.4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에서 필자가 정리

다. 재적의원의 3/5 이상을 점유한 절대 다수당이 아닌 한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책 결정 및 변화와 관련한 거
부권의 지형(veto point), 또는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의 배열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개정 국회법은 한국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洪坰駿, 
2014). 재분배와 사회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성원들이 차지하는 몫을 변화시키는 복
지정책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쟁
점법안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 법으로 인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좋은 정책을 준비하고 제안한다 해도 절대 다수당이 아
닌 한 쉽게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 

 (2)재원조달의 가능성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적절하게 이루
어지야 한다.‘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을 178조원으로 밝혔다. <표 4>는 ‘18년~’22년의 국정목표별 
재원소요액과 복지정책과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의 재원소요액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표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재원소요액 (단위: 조원) 



 77조 4천억 원을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
정목표에 할당했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10만 원 인상에만 23조 1천억 원을 투
입하는데, 이는 100대 과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많은 예
산이 투입된다.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을 추가로 뽑는데 8조 2천억 원을 상정했고, 사회복지, 보육, 요양, 공공의료 등 사회
서비스 34만개 일자리 계획 중 1단계 17만개 확충 계획에 대해 3조 2천억 원을 반영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청
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해 2조 4천억 원, 청년층의 구직활동과 관련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1조 3천억 원을 할당했다. 일자리 확충 관련 예산이 전체 지출액의 23.8%를, 
현금급여 관련 예산이 전체 지출액의 43.5%를 차지하여, 이 두 부문과 관련한 정책
과제의 예산규모는 전체 공약 이행 재원의 2/3 정도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다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
펴보면, 총 178조원의 재원 중에서 세입 확충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이 82조 6천억 
원이며, 세출 절감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이 95조 4천억 원이다. 세입 확충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세수 자연 증대분이 60조 5천억 원, 비과세 및 감면세제의 정비를 
통한 확보액이 11조 4천억 원, 탈세 방지를 통해 5조 7천억 원, 과징금과 연체·불납액 
해소 등 세외 수입으로 5조 원을 편성했다. 한편 세출 절감액에서는 재정지출절감액으
로 60조 2천억 원이 계획되었고, 주택도시기금, 고용보험기금, 전력기금과 같은 기금
의 여유자금 활용분으로 35조 2천억 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재정지출 소요액과 재원마련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
선 재정지출 소요액이 적절하게 계산된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 재정지출 소요
액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
원 추가 채용 관련 예산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공무원 추가채용에 소요되
는 예산을 5년간 8조 2천억 원을 상정했지만, 해당 일자리에 대해서는 향후 퇴직 시
까지 국가재정에서 인건비 및 공무원연금 등 기관부담금이, 퇴직 후에는 공무원연금 
부담분이 발생하게 된다.

 9월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추계에 따르면, 17만 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인건비
와 연금지급액을 합쳐 374조 1,000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본 예산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서울경제, 2017. 09.23). 재원조달 방안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
기될 수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호황을 전제로 마련한 60조 5천억 원의 세수 증대
분을 과연 확실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하며, 뚜렷한 증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만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것과 비슷하다는 비판도 있다. 



 사실 한국의 정치제도가 가지는 특성은 증세와 같은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한다. 정치
제도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지성(identifiabilit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지성은 특정 정책의 법제화를 주도한 정파가 누구인지를 유권자들이 얼마나 쉽
게 알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며, 책임성은 유권자들이 정책의 결과를 두고 특정 정파
에 대한 책임의 귀착과 심판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인
지성은 단독정부 하에서 크며, 연립정부 하에서는 작다. 또한 책임성은 소선거구제 하에
서 크며, 중대선거구 하에서 작다. 문제는 인지성과 책임성이 큰 제도 하에서는 증세
와 같은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에 있다. 그 정책을 어떤 세력이 주
도했는지 유권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 뿐더러, 다음 선거에서 그에 대한 심판 또
한 용이하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와 결합한 단독정부는 인지성과 책임성이 큰 정치
제도인데 바로 한국이 가진 것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증세와 같은 인기 없는 정
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3. 나가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헌을 비롯한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사
회복지학자로서 발표자는 정치제도의 개혁은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생
각한다.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단순다수제,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맡는 단독 정부, 절대 다수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의 국회선진화 법 등은 우리
가 기대하는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제도이다. 저복지-저부담의 굴레를 벗어
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사회복지 친화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우선
적인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장나버린 커피 자판기를 고쳐야 할 역사적 임무를 
가지고 출범한 정부이다. 또한 자판기를 고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진 정부이
기도 하다.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 즉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정치제도의 개
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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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중고령자의 일자리 걱정과 장수사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 장수사회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미래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도 경제적인 불황 및 사회적 혼란이 증가될 때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수사회가 등장한 것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최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이유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미
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미래를 전망 혹은 상상해보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도 
과거의 자료와 경험으로는 예측이 거의 불가하게 되면서 미래에 관한 다양한 방법으로 많
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적 관심이 가장 많은 주제는 일자리와 교육이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다수를 차지하는 일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결합한 
지능을 가진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의 연관어 검색을 찾아보면 2017년 1월에 인공지능을 검색하면 일자리가 가장 
많은 연관어로 검색되었다. 2016다보스포럼(WEF)에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개국에서 5년 이내에 500만개의 사무직 일자리, 210만 제조 및 건설관련 일자리가 사
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대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대
체 혹은 미래에 관한 연구결과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미래 변화
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분석결과가 아닌 관련자의 단순한 의견에 근거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라지는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
야할 것은 미래 사회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인
재의 모습 혹은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일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끝자
락에서 장수사회의 시작 세대인 중고령 세대는 이러한 변화 속에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도 60% 이상의 중고령자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대비한 중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다.

 미래사회 변화와 중고령 인구에 대한 재인식 필요성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장수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요체인 기계가 만든 새로운 디지털 세
상,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초연결 기술은 미래 사회에 가장 중요한 변화요인이다. 장수 사
회는 평균 수명 80세를 넘어 100세를 향해 매년 0.67년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서 2060년경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최근 고령인구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취업률이 20대를 추월
한 것도 오래 전이다. 요즘에 증가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다. 새
로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령인구를 말하는 활동적 고령화의 확산은 지속적인 미래 
경제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1> 가정별 기대수명, 1970_2060

<그림2> 60세 이상 취업자와 비취업자 변동추이

 미래 사회의 일터와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의 모습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
이 핵심 인력이 아닌 보완적이거나 부양해야할 대상이 아닌 주력 미래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고용가능성을 유지해서 활동적 고령화가 
가능하게 되어서 피 부양자가 되는 시간을 1-2년이라도 늦출 수있다면 이는 상당한 사회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모든 노령인구가 핵심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미래 사회가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준비된 노령자에 한정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한 능력과 준비를 살펴보
면 고령자는 기본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된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시각의 예리함과 시야가 감퇴되고 청각에서도 청력이 약화되고 예민
성이 감소된다. 업무에 직접 관련된 주위 집중력과 단기 기억도 어느 정도 약화된다. 하지
만 장기기억은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표1> 고령근로자의 특성: 고령근로자 신체기능 변화

 노령 근로자의 신체능력이 약화되는 대부분은 현재 발전중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상
당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청각과 시각의 경우 이미 개발된 기술만 활용해도 충
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보청기술은 필요 없는 소음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증폭하는 
기술이 이미 일반화 되어 있고,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기술의 발전으로 시각 보완기능
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화에 따른 시력과 청력 저하로 인한 문제를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스마트 폰과 같은 스
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단기기억 보완도 상당부분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와 같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스마트 기술은 기억력을 보완하고 중요한 정보
를 처리하여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능력이 보완될 경우 업무 수행에 중요한 
지적 능력이 중요하다. 노령층의 지적능력 유지 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능력분야에서 상
당정도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능력이 65% 수준으로 유지되고 공간지각 추론
능력과 수리 능력도 80-70% 수준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스마트 기술을 노령자가 잘 활용
하고 능력개발을 꾸준히 참여할 경우에는 노령층 근로자도 기본 업무능력에서 장년층 근로
자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업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3> 고령근로자의 특성: 고령근로자 지적능력 변화

 이러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노령인재의 경우 청장년층과 차별화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지능검사 도구인 IQ검사의 경우도 60세 이후에 크게 떨어지지 않
으나 그 특성에서 상당정도의 변화가 발생한다. 먼저 유동적 지능은 청년기를 정점으로 지
속적으로 감소하지만 결정적 지능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여기서 유동적 지능은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암기력, 자연과학의 공통적인 수
리해석과 빠른 일처리에 필요한 신속함과 관련되는 능력이다. 결정적 지능은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활용한 능력으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숙련된 암묵지와 상대방에 대한 공감적 이해
와 소통능력 등이 해당된다. 
4차 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발견은 인간의 
능력과 인공지능의 능력이 매우 상이하다. 인간에게 아주 손쉬운 개와 고양이의 구분 등 
유형화가 인공지능은 가장 어려운 영역인 반면 인공지능은 수리논리 연산에서 우수하다. 

따라서 미래 관련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미래에 필요한 능력은 인공지능이 잘하지 못하
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양한 소통능력, 다양한 자료를 연결시켜 종합적인 해석
을 가능하게 하는 통찰력, 경험을 활용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전수하는 교습능력(teaching)
은 앞으로 미래사회 인재가 갖추어야할 중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인 결정적 지능의 발휘로 노령자의 경우 일처리의 신속함
과 수리논리적 능력은 감소하지만 오랜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은 청장년층 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림4> 고령근로자의 특성: 연령증가에 따른 근로자 역량변화

 또한 현재의 근로 여건을 고령자의 특성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직은 고령자
가 거의 없는 청장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고령근로자가 다수 일하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
았다. 실제 중고령 근로자가 경험하는 직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살펴보면 무엇을 개선과제
를 찾을 수 있다.

 일터에서의 고령 근로자의 어려움

 고령근로자의 이직 또는 경력단절에 있어서 보상은 상당한 원인이 된다. 최근 급증하는 
중고령자의 취업의 경우 상당수가 저임금 일자리가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상과 급
여와 관련해서는 먼저 급여 자체가 너무 적은 경우가 33%, 복지혜택과 승진기회가 낮아서 
낮은 보너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직무수행의 어려움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직무 능력의 부족은 크지 않았다.



<그림5> 고령근로자의 특성: 고령근로자의 이직 혹은 경력단절의 보상관련 원인

 두 번째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문제이다. 고령근로자의 증가는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도 주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
원관리에서 고령근로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은 중요한 이직 원인이 된다. 인적자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영관리진이 고령근로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53% 이상을 차지한
다. 업무 교대시간 및 근무와 후식시간의 구성 등에서 고령자의 특성을 배려가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유연성의 부족과 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일-가정의 갈
등이 문제로 지적 되었다. 새로운 장비나 제도적인 변화 없이도 이 부분은 고령자의 특성
을 반영하는 인적자원 관리는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능력개발은 중고령 인력의 생산성과 지속가능한 고용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능
력개발에 대한 낮은 동기 부여와 전문성 개발의 미흡의 문제는 청년입직자중심의 능력개
발 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깊다.



 <그림6> 고령근로자의 특성: 고령근로자의 이직 혹은 경력단절의 능력개발관련 원인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능력개발과 취업이 단절되는 구조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능력개
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거의 훈련이 필요 없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한정된 중고령자 취업이 지속될 경우 의미 있는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또한 새로운 학습 기회의 부족과 자기개발 부족은 개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능력개발 기회를 찾기 어려운 평생학습 참여 기회 부족과 관련된 문제이다. 실제 직무 능
력이 부족하거나 능력개발 기회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부족의 문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탔다. 최근 고등교육을 마친 고령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고령근로자의 학
력이 높아지면서 기본 학습능력과 능력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 능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적응과 능력개발 참여 부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중고령자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

 앞서 서술한 고령자 취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취업확대와 고용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먼저 고령 근로자 유지를 위한 방안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근무유연성의 확대
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도 고령근로자를 배려하지 않는 근무시간과 유연성 부족문제와 
연관된다. 고령근로자는 4시간 혹은 8시간 연속근무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2시간 혹
은 3시간 단위의 근로와 휴식의 주기를 인정할 경우 고령근로자의 취업과 공용유지에 상
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고령근로자를 배려하는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보상 차원에서 연금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연금제도는 고
령자에게 의미가 없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연금제도와 독립된 소득보전 목적
의 연금 혹은 보험이 필요하다.



<그림7> 고령근로자 유지를 위한 장려책

 고령자에게 적합한 능력개발

 고령자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개발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능력개
발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더 살펴보면 먼저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의 문제점이 가
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령자로 구성된 훈련의 경우 안전 및 작업 규칙에 대
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현재 고령자 대상의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 훈련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과 관련이 있다. 또
한 직무 내용과 관련이 낮은 훈련내용도 낮은 동기부여의 원인이다.

 다음으로 지적된 문제는 훈련의 속도이다. 고령자는 새로운 정보의 인식에 필요한 시간이 
조금 길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훈련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직무와 관련된 새로
운 정보의 공급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림8> 고령근로자 훈련의 문제점

 고령자에게 적합한 학습방법의 적용은 고령자의 능력개발에 중요하다. 능력개발을 위한 기
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으로 능력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효과적일 것
이다. 고령자가 선호하는 학습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이다. 중요한 설명은 강사가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강의는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
였다. 다음은 전통적인 강사가 직접 강의하고 지도하는 방법이다. 고령자가 가장 친숙한 
방법이다. 다음은 현장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현장훈련이다. 실제 장소 혹은 이와 유사
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은 직장내에서 그룹단위로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은 지원 없이 혼자 수강하는 온라인 강좌와 영상컨퍼런스 
및 온라인 학습이다. 상대적으로 강사와 접촉이 적고 기술 요소가 많으며 지원 없이 스스
로 학습하는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사회의 노령 인재 고용확대를 위한 과제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예측한 대표적인 연구인 Frey와 
Osborne(2013)도 대체 불가능한 능력인 소통과 통찰력과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직업은 인
공지능으로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이는 노령인재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
과와 일치된다. 하지만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령인재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원인은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
무수행과 학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국가 최하위권이다. 또한 
40이 넘을 경우 능력개발 참여도 현격히 낮아지면서 40대 말 50대 초면 정년이라는 사오
정과 같은 말들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40대 말과 50대 초에 경력 단절과 저숙련 저임금 업종 혹은 자영업 편입의 확
대는 미래 인적자원 활용은 물론 미래 경제 사회 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고령 인재의 확산을 위해서는 먼저 고령인력의 
특성에 적합한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림9> 연령구조(age structure)의 유형

 현재와 같이 소년 청년기에 교육과 훈련, 청장년기에 근로 참여, 노년기에 여가와 휴식으
로 단절된 능력개발과 근로의 구분을 연결시켜서 필요한 능력개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
공해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 고령자를 고려한 작업 환경과 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40세 이
후에도 능력개발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신체변화와 
역량에 적합한 고용여건과 환경조성이 중요하고 특히 인적자원관리와 능력개발이 중요하
다. 능력개발은 고령자의 특성에 맞춤형 제공이 필요하고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
다. 또한 2,3차 경력변경을 원하는 고령 입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능력 고도화 훈련을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령층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작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중고령자는 이미 축적한 능력을 소유자이다. 다만 디지
털화된 일터에 적응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자원을 확보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확보가 어려운 대학이 축소되는 가운데 중고
령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관으로 대학의 중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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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가 넘어서면서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
고, 2017년 4월 현재 전체 인구의 13.8%로 올해 안에 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통계
청, 2017). 평균수명의 증가와 지속된 저출산(1984년 1.7명에서 2015년 1.239명)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령인구의 증가는 지속되었고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노인세대 인구구조가 점차 바뀌어 
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의 증가는 노인 인구층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955년에서 1963에 출산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
입하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복지정책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이제
까지는 당면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끌려 다녔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거의 720만 
명이나 되는 베이비부머들이 쓰나미처럼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이 시기에는 이들이 직면하
게 될 문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아마도 이는 개인적으로는 노
년기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며 사회적으로는 노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 또는 사회가 노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노년기를 지내게 할까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활기찬 노후(activeaging)’, ‘생산적 노후
(productive aging)’,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개념들
은 과거의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노인과 노년기의 긍정적 
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이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노년층은 이미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될 수 없다. 부자노인과 빈곤 
노인, 건강한 노인과 의존적 노인, 젊은 노인과 고령노인, 여성노인 등 양분화되고 다층화 
된 노인세대는 각기 다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어떤 상황
에 있던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보장이라는 안전망에서 보호되고 사회적 안녕을 누
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노인복지이며 사회의 책임이 될 것이다. 사회보장의 양축
인 소득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노인의 생활에 밀접하
게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중요하다.
 노인 개개인이 사회에서 보호되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있다는 복지체감도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경험된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든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자신이 이용 가능한 공적/사적 공간에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제도는 현실성이 
없게 된다. 개별 노인들은 복지체감도가 떨어지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
을 하게 되며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도 사회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결과는 개인노인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본 발표는 노인의 실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현 노인복지현황과 새 정부의 
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2015      2020      2023      2028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비율         13.1%         17.3%         21.5%         29.6%

 노인인구 중 베이비부머비율            0%          7.8%         25.8%         47.6%

Ⅱ. 인구학적 변화와 베이비부머

1. 인구학적 변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젊은 세대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처음 노년기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의 65세 이상
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7.3%를 차지하면서 2015년에 13.1%에 비하여 약 4%가량 증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 이러한 변화 추세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이 지
속되면서 점점 가속화되는 것으로 1963년생인 마지막 베이비부머가 65세에 돌입하는 
2028년에는 29.6%가 노인인구로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표 1> 노인인구의 증가와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비중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추계함.

 주) 2015년: 베이비부머의 시작세대인 1955년생이 60세가 되는 해
    2020년: 베이비부머의 시작세대인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해
    2023년: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인 1963년생이 60세가 되는 해
    2028년: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인 1963년생이 65세가 되는 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는 것은 실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의미있는 현상
이다.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이비부머들의 이동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10대였던 그들은 2000년, 2020년의 청장년의 
시기를 거치며 항상 당대의 대표적인 인구층으로 자리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모든 베이비부머가 80대 이상의 후기 노인이 되는 2050년에는 후기 노령층이 우리사회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흐름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모
형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의 피라미드형 인구구
조에서 베이비부머의 이동에 따라 종형을 거쳐 반추형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장기적으로는 
2050년에 이르면서 역피라미드 형으로 전환되었다. 즉, 베이비부모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출산율의 현저한 감소와 맞물리면서 1970년대의 피라미드에서부터 2050년
의 역피라미드 형으로 전면적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림 1> 베이비부머의 이동에 따른 인구변동
출처: 주간동아 http://weekly.donga.com/List/3/all/11/75899/1

2. 베이비부머의 특성
 
 노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논하기 전에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문재
인 정부 기간에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60세를 넘어 65세로 진입하게 된다. 이들은 전 세대
와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다. 아래는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간단히 소게하며 어떤 욕구가 있는지 또 필
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베이비붐(Baby boom)세대는 전쟁 또는 불경기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으로 출산율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태어나게 되는 인구 코호트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되기 전인 1963년까지의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가 2015년부터 60세 노인층으로 진입 (2017년 
현재 54세~63세)하여 2050년에 인구의 38.2%가 노년층이다.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살펴보면, 6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부모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국가성장발전을 이끌어가는 인적자원의 
역할을 하였다. 베이비붐세대는 역사적 격동기를 지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세대라 하겠
다. 유년기였던 1960년대는 빈곤의 시대를 지나왔고, 1970년대 청년기에 유신시대를 맞이
하고 1980년대에 사회로 진출, 산업화가 가져온 경제적 풍요로움과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 
사이에서 갈등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신화가 IMF위기로 이어지면서, 위로는 
승진에 대한 불안과 해고 가능성에 직면했고 아래로는 신세대 후배와의 정서적 단절로 이
중고를 겪었다. 베이비부머는 인구밀도가 높은 세대로 생애 단계마다 경쟁적 경험을 했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대이며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다. 이 과정에서 베이비붐세대는 사회적 
변화를 갈구하면서도 가정의 안정을 추구하는 이중 잣대를 갖게 되었으며, 이념적으로도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세대라는 특징을 가졌다(정성호, 2006).
 아래 <표 2>를 보면 연령 코호트에 따라 특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기
준으로 연령이 많은 층은 예비노인층과 노년층으로 나뉘고 베이비붐세대 아래 연령대는 



      구분     출생연도                               특성

     X세대
   1964년 ~

    1976년

 •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경험

 • 자유분방, 자기중심적, 다양한 가치관 추구

 베이비붐세대
   1955년 ~

    1963년

 • 인구학적 과밀, 과잉 경험하며 성장

 • 치열한 경쟁 경험

 • 유신세대로 민주화위해 투쟁한 세대

 • 1980년대 국내 경제성장 뒷받침

 예비노인세대
   1946년 ~

    1954년

 •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세대

 • 청소년 시기에 빈곤경험

 • 청년기에 출산억제정책, 반공의식함양, 월남전 등 경험

   노인세대   1945년 이전

 • 청소년기 조선해방, 대한민국수립, 한국전쟁과 보릿고개 경험

 • 성인초기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

 • 유교주의와 가족주의 영향

 • 개인보다는 가족과의 관계 중시

이들의 자녀인 X세대이다. X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경제발전을 이룬 부모를 두어 
풍요롭게 지낸 세대이다.
 예비노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세대로 빈곤한 시대에 성장하였고 한국전쟁을 겪
은 이후 반공의식이 강한 사회에서 성장하였다. 예비노인세대와 노인세대는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하였고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같이 겪어냈기 때문에 세대 간 특성에 있어 크게 차이
가 나지 않다고 하겠다. 노인세대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이전을 
겪었으나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가족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표 2> 세대 간 비교 및 특성

출처: 김미혜・정순둘(2015). 한국의 베이비부머의 삶과 미래. 서울: 학지사.

 일반적으로 노인을 노년층이라는 하나의 세대로 여기지만 실제로 위와 같이 연령과 특성
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겪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
화는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궤적에 따른 어려움과 욕구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노인세대는 베이비부머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노년기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질 높은 삶을 
누리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된다. 현재 노년기에 있는 노인에게 제
공되는 서비스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건강하고 
활기차며 능동적인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노년기에도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노인세대에게 각기 필요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개인 및 사회적 비용절감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서비스        재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시설서비스

 최소한 기능저하
 • 전화안부
 • 주택개조

 • 지역센터
 • 노인시민학교
 • 상담

 • 공동시설
 • 거주시설

 중간 수준 기능
 • 가정방문
 • 사례관리
 • 도시락배달

 • 주간보호센터
 • 정신건강센터
 • 1차 보호 Unit
 • 복지센터

 • 임시
 • 주간 생활지원 주택
 • 시설

 제한된 기능
 • 보건유지
 • 방문간호
 • 완화치료

 • 주간보호 Unit
 • 주간병원보호
 • 단기보호

 • 병원
 • 특수병원
 • 재활 병원

3.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하나, 사회서비스의 개
념은 학자 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다. 아직까지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서비스
(personal services), 사회적 보호(social care)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
다(강혜규, 2007). Johnson(1995)은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것으로 보는 반
면에 Baugh(1987)는 사회서비스를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제공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강혜규, 2007 재인용).

 지은구 외(2017)는 사회서비스를 개인 혹은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사회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이며,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며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사회서비스
란 2012년에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4호에 정의 된 것으로 ‘사회서비스’란 국
가 지방자치단체 및 만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를 말한다(2017: 21-22).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정의 내에 사회복지가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도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S. Tolbin & Tosenl(1990)은 
사회서비스를 소득, 의료, 고용 및 취업, 주거를 제외하고 인적 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보고 <표 3>에 신체적 정신적 기능과 재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및 시설서비스로 
교차하여 구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교육, 문화, 환경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표 3> 사회서비스 모델



Ⅲ. 노후를 보는 관점과 활기찬 노후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며 이들의 노년기 
진입은 인구구조의 양적변화 뿐만 아니라 인구특성의 질적 변화도 가져왔다. 노인으로서의 
베이비부머는 현 노년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대 간 구분이 생기게 되었고 
서로 다른 노인복지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문제 중심 혹은 즉흥적인 서비스제공은 노
인복지를 발전시키고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긴 터널과 같은 고령사
회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노인복지를 끌어갈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노후라는 생
의 단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답이 한 나라의 노인복지를 이끌어 갈 패러다임이 될 것
이다. 현재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생산적 노후, 활기찬 노후, 성공적 노후의 개념이 제시됨.

1. 노후에 대한 관점

1) 생산적 노후 (Productive Ageing)
 생산적 노후는 Butler & Gleason(1985)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서 고령자의 생산성 및 
생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고령자가 생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 제시하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은 유급의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대
표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손・자녀 양육, 친지나 친구를 돕는 활동이 포함된다
(Herzog&House, 1991).
 이와 마찬가지로 Glass(1995)는 노인의 생산적 노후 활동을 가사노동, 정원관리,손・자녀
양육, 유임금 노동, 자원봉사의 5개 영역으로 제시하였고, 윤순덕, 한경혜(2004)는 경제활
동, 가사활동, 자녀원조활동, 친척원조활동, 이웃 및 친구 원조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하였
다. 학자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에 보다 강조를 두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학자(최희경, 2010)
도 있지만, 유임금 노동에 비해 오히려 다양한 사회참여활동과 자원봉사가 사회적인 가치
와 기여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임을 강조한 학자도 있다(김미혜, 2001). 그러나 이러한 
생산적 가치를 유지하는 개념과 더불어 개인이 활동적이고자 하는 동기가 중요한 요소라
고 보아 활기찬 노후를 위한 조건과 중복되는 점이 있다(Hanka & Stucka, 2008).
 생산적 노후의 개념에는 노인이 여가를 즐기는 소모적인 집단이라거나 사회에 부담을 주
는 집단이라는 기존의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져 있으며, 노인의 활동
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규원,1997).

2) 활기찬 노후 (Active Ageing)
 활기찬 노후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노년학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세계보건기
구에서 고령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시한 개념적 틀이다. 이는 2002년에 고
령사회 정책 패러다임으로 재정립되었다. 2012년에는 MIPPA의 10주년을 맞아 활기찬 노
후와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로 활기찬 노후의 개념이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천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년도                                           내용
  1993년  유럽노인의 해: 고령사회정책의 필요성 강조
  1999년  UN 세계노인의 해: 고령자 취업에 대한 강조
  2000년  리스본 전략: 고령자 고용정책 강조 → 생산적 노후 개념 강조

  2002년
 UN 마드리드 세계고령화회의 국제 계획(MIPPA) 수립
 WHO　세계보건기구의 활기찬 노후 정책 패러다임 발표

  2006년  EU 집행위원회 ‘유럽의 인구학적 미래: 위기에서 기회로’

  2012년
 MIPPA 10주년: 활기찬 노후와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 → 활기찬 노후를 이론적 논
 의를 넘어 실천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로 전환

   활기찬
   노후의
    영역

 건강 
 개인의 건강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건강증진 요인을 최대화함으로써 수명을 연
 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가능, 의료서비스·요
 양서비스 이용 감소 목표

 참여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고령자들이 사회경제적, 문화
 적, 영적 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기에도 보수 또는 무보
 수로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안전
 노년기에 사회적, 재정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
 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표 4> 유럽에서의 활기찬 노후 개념의 변천

 활기찬 노후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노년기에도중・장년
기처럼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경
우 긍정적 자아개념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맞을 수 있다고 보았다(권중돈, 2010).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활기찬 노화의 개념을 노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의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최대한의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해당 영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WHO 세계보건기구의 활기찬 노후 영역

 활기찬 노후는 UN의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에 기
초하여, 과거 욕구중심의 전략에서 현재는 노인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전략을 채택하도
록 요구되고 있다. 이 활기찬 노후의 접근법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고령친화사
회’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3) 성공적 노후
 성공적 노후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Rowe & Kahn(1986)이 Successful 
Aging을 언급하면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성공적 노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과
연 무엇을 성공으로 보아야 하는 가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현재 학자마다 다르게 바라
봐지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 결과, Ryff(1989)는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유
성, 환경에의 숙달,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으로 노후의 성공을 설명하며, 홍현방(2002)



은 보다 포괄적으로 심리적 측면, 사회관계적 측면, 신체건강의 측면과 정신건강 측면에서 
성공을 바라보는 등 학자들마다 성공을 정의하는 수준과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공을 다루는 영역은 유사하여 신체 및 심리적으로 건강을 유지
(박경란, 이영숙, 2002; 홍현방, 2002; Rowe & Kahn, 1997; Rowe & Kahn, 1998)하고, 
사회적으로 교류(박경란, 이영숙, 2002; 홍현방, 2002; Ryff, 1989; Rowe & Kahn, 1997; 
Rowe & Kahn, 1998; Charbonneau, Mosher, & Stanford, 2002)하는 삶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성공의 주요 측면으로 보고 있다.

 성공적인 노후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성공이 갖는 독특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노후의 성공
을 판단하는 것에는 노인이 갖는 보편적 특성이 중심이 될 지라도 그 이상으로 시대적, 사
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0
년대부터 서구 사회의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성공적 노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강인(2003)은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
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을 성공적 노후를 위한 구성요소로 포함하였고, 김미혜 
외(2004)는 9가지 복을 언급하며 부부, 자녀, 친구, 재산, 여가, 건강, 죽음, 거처, 마음의 
복으로 한국적 상황에서의 성공적 노후를 제시하였다(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이후 김미혜, 신경림(2005)은 성공적 노후를 한국적 문화를 반영하여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김미혜, 신경림, 2005)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라는 사회에서는 자녀, 부부 등 가족에 대한 요소가 성공의 주요한 요소라는 특성이 반영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으로,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소가 다양한 만큼 어느 정도 달성되어야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 성공적 노후는 성공의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 달성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한 다수의 노인들의 삶을 실패한 노후
로 규정짓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Glass, 2003). 같은 맥락에
서 최근,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상의 건강이 유지되어야 함’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
의를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 자기 개발, 가족관계 등의 성공적 노화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
람들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이홍직, 2010)와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성별, 거주 지역, 학력,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노후를 성공적으로 잘 보내
고 있다고 인식하는 성공적 노후에 대한 ‘초월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탐색적 연구가 등장하
였다(임연옥, 윤지영, 석재은, 2013). 특히 앞으로 노년기에 진입할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
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여유롭고 활동적인 삶, 건강하고 독
립적인 삶, 변화의 수용과 정갈한 삶 정리 등 3개의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권금주, 2013).
 
위와 같이 생산적 노후, 활기찬 노후, 성공적 노후의 세 관점을 살펴본 결과 본 발표자는 앞
으로의 우리나라의 노후정책이 활기찬 노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4) 왜 활기찬 노후인가?
 활기찬 노후는 고령자들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존재이자 부양의 대상으로 여기고 고령인
구가 늘어나는 것을 사회적 부담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어나 고령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서 노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
고자 하는 관점을 가진다.
 이러한 활기찬 노후는 생산적 노후가 고려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는 생산적 노후에 비해 노후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모델로서 노인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성공적 노후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성공적 노후의 기준을 만족시키
지 못하는 다수의 노인들을 실패자로 낙인찍을 수 있으며, 노인 세대 내에서의 배제를 조
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정책 기조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여전히 고용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보다 활기찬 노후의 다른 영
역으로 확장하여, 향후 경제활동 뿐 만 아니라 교육, 가정생활, 지역사회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활기찬 노
후 개념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현 시기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연령으로의 진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들은 교육수준, 건강, 노
후 준비 등에 있어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성향의 노인들에 맞춘 사회복지서비스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Ⅳ. 노인복지서비스의 현재

 현재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크게 일자리, 건강, 돌봄, 사회참여(여가, 자원봉사, 
문화활동, 학습)로 나누어질 수 있다. 노년기의 문제로 보통 4고를 논한다. 이중 소득이나 
건강은 장기간에 걸친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고 단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반
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대안들을 제시 할 수 있다. 복지체감도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개념이기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제도가 직접 겨냥하고 있는 사회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를 험하게 되면 높아진다. 노인 대상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복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알게 되고 복지체감도는 높아진다. 문
제는 이런 사회복지 체감도가 현실성 있는 서비스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스가 있더라도 지원을 못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필요한 서비스
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있지만 자격이 안 되거나 서
비스 자체가 없는 경우,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등의 이유로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면 그런 노인복지서비스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현
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노인일자리 서비스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공식명칭은 노
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이며, 명칭이 다르듯이 이 둘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17a). <표 6>을보면 우선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자원봉사의 개념을 부여한 유형으로, 참여자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참여 자격기준을 보면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라는 경제적 조건이 한정됨으
로써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사업에의 참여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보인다. 봉사로 분류된 
만큼 주된 활동은 본격적인 시장으로의 진입이 아니라 주로 공공 분야3)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활동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익
활동은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과 같이 특별한 기술과 능력
이 없이도 참여 할 수 있는 비교적 용이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능나눔활동은 자
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공적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7a). 공익활동은 전체 사업량의 68.2%, 전체 참여자의
67.6%가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참여자는 2016년을 기준으로 9-12개월 가량 
활동하면서 월 20만원(2017년부터 22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약 
60%가량은 공공시설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절반이상인 54%정도가 공원, 놀
이터 등 공공시설봉사의 일환으로 환경개선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노인
인력개발원, 2017). 그 뒤를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이 따르고 있다. 재능나
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이다. 주로 6개월간 활동하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2016년 39,900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2016
년부터 시니어직능클럽이 고령자친화사업의 세부유형으로 포함됨)으로 세분화되고 있고(한
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본격적인 시장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격기준 또한 
관련 유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
다(정경희 외, 2016). 대부분 사업단은 정부의 일정부분 지원 외에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특징이 있다(보건복지부, 2017a).
 시장형 사업단은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공동
작업형,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업단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2016년에 참여자는 평균 19-34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사업에 참여
하였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사업단은 노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꾸려진 근무처인 반
면에 이외의 사업들은 일반 기업 및 기관에 노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력파견
형사업은 참여자를 특정 수요처로 연결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으로(보건복지부, 
2017a) 참여자는 약 5개월 정도 일을 하고 평균보수는 월 100만원 가량으로 일자리사업 



중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시니어인턴십은 노인에게 기업의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취업은 물론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의 형태로 6,730명의 참여자가 활
동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우는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과 달리 
노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3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원자격이며(보건복지부, 2017a), 
고령친화기업에서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은 2016년 월 평균 93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이 외에 시니어직능클럽은 2016년부터 고령
자 친화사업에 포함되게 된 사업으로 엄밀히 구분하면 고령친화사업에 구분되어야 하나 
현재 따로 실적이 보고되어 있어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시니어직능클럽은 퇴직노인의 숙련
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참여자는 월 평균 160만 원가량
의 보수를 받으며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이처럼 현재 노인일자리서비스는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과 같은 노인사회활동 부문의 
경우 봉사로 분류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지만 참여자의 수는 전체의 
7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로 구분되는 노인 일자리부문에서도 
보수가 낮은 시장형일자리에 대부분의 참여자가 몰려 있으며, 기업과 관련된 일자리-인력
파견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시니어직능클럽 포함)의 경우 참여자의 전문성과 경
력 등이 겸비되어야 함에 따라 높은 보수가 지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돌봄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
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노인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
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요 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가
장 대표적인 노인돌봄 영역으로 자리 잡은 정책으로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가 사회보험의 한 부문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노
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등급판정조사를 통해 1~5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활용하는 서비
스이다. 구체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시설급여(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복지용구 
혹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2015년 말 
기준, 등급인정자는 총 467,752명으로 전체 신청자 789,024명 중 59.3%가 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급여이용수급자의 경
우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연간 총 급여비는 4조 5,226억원으로 이는 2014년 대비
3.2%가 증가한 수치이다(국민건강관리공단, 2016).



<그림 2> 연도별 급여비 및 공단부담금 추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둘째,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구분되며 혼자 힘으
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
비스 연계, 가사・환경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먼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
거노인이 주 대상으로 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서비스로 구분되며(보건복지부, 2017a), 약 20만명의 노인(2014년 기준)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전국 가
구 평균소득의 150%이상), 건강상태(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가 필요한 자에게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7a). 이 외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일환으로 단기가사서비스와 치매가족휴가지원서
비스가 포함되고 있으며, 단기가사서비스는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수술로 인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2개월 내에 한정적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며,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를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치매노인
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16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한 인은 약 45만 
명으로 105,683백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된다(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셋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전환되어 유지되어 오고 있는 서비스로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



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하여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내에
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2017a). 2016년 기준 전국 390개소가 운영되면
서 주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재원, 여가활동지원 등 직접서비스로 이루어지
는 예방적 사업과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그리고 위기지원서비스 등의 긴급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 안정적으
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c).

 넷째,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이다.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
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에 노출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로 노인
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
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중앙노
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에 29개의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17a;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7). 2016년에 보고된 학대사례는 총 4,280건으로 15년
(3,818건)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7).

 다섯째,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이다.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치매 관련 사
업이 운영되어 왔다. 전국 거점지역에 17개소의 광역치매센터를 비롯하여 2015년 기준 전
국 253개의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진단・감별검사를 제공하는 치매검진사업, 자격에 적합한 대상
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치매진료・약재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등이 이루
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a). 이 외 치매노인 배회인식표보급, 치매환자등록관리, 방문
관리, 사례관리 등을 실시한다. 치매 노인의 증가에 따라 치매상담센터의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5년 63,320백만원이 투입되어 2010년에 비해 약 2배가량 많아졌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수는 302,492명으로 전국에 추정된 치
매환자의 약 46.7%가 치매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중앙치매
센터, 2017). 그밖에 연간 총 치매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6조 1,418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2.1배였으며 장기요양보험 급여 내에서도 치매에 대한 급여비용이 전체의 
59.9%로 2014년 기준 약 2조 4,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치매센터, 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소계       63,375       64,077       64,983       65,665       66,382       66,787
 노인복지관          281          300          319          344          347          350
 경로당       61,537       62,442       63,251       63,960       64,658       65,044
 노인교실        1,557        1,335        1,413        1,361        1,377        1,393

3. 사회참여활동
1) 여가활동
 여가는 노년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노년복지관은 경
로당과 노인교실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은 지역마다 노인을 위한 공간으
로 여가시설로는 가장 많은 수가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복지관으로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을 고려하면 노인복지관의 수는 아직 적다. 부족한 부분
은 사회복지관(463개, 2017년 기준)(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
램으로 보충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지역에서 노인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노인복
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사회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7〉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변화 추이

출처: 보건복지부(2017c). 노인복지시설 현황(2016. 12. 31. 기준).

2) 자원봉사활동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복지법 개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 등의 법적 기반으로 
2007년도에 시작되었다. 2011년부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자원봉사 클럽 조직 및 운
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1,831개의 클럽에서 33,856 명이 참여하고 있다. 운영
비로는 4,299백만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실행되어 오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는 2016년 기준 
5,090명이 참여하며 6억 6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제공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자체적
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노인복지관 한 곳당 평균 8개의 봉사단을 
통하여 157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고 4만 721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를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도 기관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을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이나 경력을 활동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
진하고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4.5%에 불과하지만 희망률은 20.7%인데, 이러한 
차이는 특히 도시 지역 노인과 남자 노인에게서 크게 나타난다. 동부 노인의 22.2%와 남
자 노인의 23.8%가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참
가율과 약 17%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경희, 2016). 이러한 차이는 현재 노인이 
참여할 만한 자원봉사활동이 적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3) 문화활동
 여가활동의 성격상 보건복지부에서만 제공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인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비록 문화체육관광부서의 사업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
지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문화 활동을 개발하면서 실제적인 지원이 되
고 있다. 문화 활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2015년 5월 18일 제정되었고 사회적 약
자의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
법’에 근거하여 2016년에 391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
원하는 노인복지관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기관 200개에 
6,5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예술 정거장에는 2015년 
39개 시설에 57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 다양한 고령친화형 콘텐츠 개발, 문화 여가 
인프라 개선, 문화이용권을 도입하여 노인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학습활동지원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이 되더라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재교육을 통해 일자리 및 사회생
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사회교육법이 
1999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개칭되어 평생교육을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시
작하였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한 제3차 평
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하였다. 주요 목표는 일-학습-능력 연계를 위한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제 구축, 사회 통합을 위한 생애 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창조 경제 
견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이다. 특히 노인에게 적용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는 은퇴 인력을 활용한 교육 기부 활성화와 더불어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성화해 
갈 예정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사업에서 실버세대특화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평생교육 진흥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 문화원은 2015년 현재 16개, 시‧도 문
화원 연합회/세종특별자치시 하에 228개가 활동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연령의 구성
원을 대상자로 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노인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능동적 사회참여증
진을 목적으로 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배움’에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문화 재능기부 활동·문화 동아리 활동·어르신 문화축제 등 어르신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2016년의 경우 39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문화원연합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예술문화(41.5%), 건강관리/운동(36.0%), 어학(10.4%),인문학
(6.9%), 취업/직업(1.1%) 등의 순서로 참여하고 있고.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
(24.2%) 시군구읍면동 24.3% 문화예술센터(14.4%), 종교(9.3%), 사설문화센터(8.2%), 대
한노인회(2.4) 순이다(정경희 외, 2010).



Ⅴ.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내세운 대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성장과 질
 1) 2017년 현재 43만개 노인일자리를 80만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공약과 맞물려 있다. 노인세대 특히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일자리
가 필요하므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체감도는 낮고 
또한 목표달성의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하겠다.

 2) 노인을 신중년으로 지칭하고, 기존의 노인일자리의 수당 20만원을 2020년까지 월 40
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사회활동 참여 사업으로 전
환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공적기여를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형 노인일자
리 사업은 인력파견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을 제외한 시장형 사업단은 노
인사회활동과 비슷하게 참여기간의 제한과 활동비로 월 20만원 내외를 받고 있다. 일자리
는 노인에게 있어 독립성,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의 기회를 제공하나 현 사회에서 노인일
자리는 경제적 의미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현재 제공되는 수당 20만 원짜리 일자리사업에
서 질 좋은 일자리로의 진전을 위한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신중년에 대한 
정의도 없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모호하다. 이들을 위한 공약이었다면 이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3) 사회적 기여에 찾는 일자리 공약은 ①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 ② 은퇴한 시니어
를 위한 사회적기업육성 ③ 신규 사회·공공서비스(국공립어린이집, 방과후교실, 한부모가정
통합돌봄서비스 등)에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기업 우선 참여 제도화 ④ 우리 동네 
어르신 돌봄서비스(공공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협동조합형 요양원 등) 확충 등 세부적으
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시된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로, 사업 나
열이 아닌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현실성이 높아졌
을 것이다.

2. 돌봄의 질적 향상
 1) 보육·장기요양·치매·장애재활·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
설을 확충하고, 광역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여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
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서
비스의 제공은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제한적이나마 보육과 장기요양을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서
비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을 때 관료주의적 운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행정비
용 증가는 물론 기존의 민간에서 이루어져 왔던 사회서비스의 인프라를 해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결행 시 파급효
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민간서비스 제공시설 지원 및 운영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는 민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인다.

3. 보건의료
 1)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문재인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본인
부담 상한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서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하고, 노인부부(단독세
대)가구까지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 하겠다.

 2) 국가치매책임제는 현재 치매대상 복지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는 국가의 책임을 제시
한 것이다. 국가 치매책임제의 세부내용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실시, 치매검진 및 
조기발견,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 지정하여 진단 및 치료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홈, 단
기·주야간 보호시설 등 확충,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인력 
확충이다. 노인의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치매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가족의 부
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비중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3)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는 주로 낙도지역에서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이
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가 찾아가는 의료서비
스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낙도 지역의 건강권에 있어서의 가
장 큰 어려움은 위급 상황 시에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인
근 병원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에 어업안전보건센터 활동을 활
성화한다도 실제 응급 상황 시 이송 문제해결이나 상주하는 보건지소 등 가장 필요한 서
비스가 빠져 있어 노인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는 부족하다.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
는 차원에서의 찾아가는 서비스에 더하여 응급이송을 할 수 있는 구급선을 보다 더 확보
한다던지, 병원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에 상시로 공공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를 제안한다.

 4)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시행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
진으로 보다 더 나아간 의료서비스로 큰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4. 주거
 1)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어르신 가구용 주택을 할당하
겠다고 하였다. 또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
택을 포함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노인이 살기 좋은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



로 보이지만, 잘못 운영하면 노인을 사회에서 분리하거나 노인 및 저소득층만이 거주하는 
또 다른 차별받는 지역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의 추진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2)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를 위하여 마을 회관 등을 지역 맞춤형 급식센
터로 리모델링 및 주방기기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실
태와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사회참여 증진
 1)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발하고, ‘실
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문화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경로당의 경
우 기존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실버극장’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상
영을 늘린다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며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실버극장이라도 연령통합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또한 관련 공약으로 고령친화적 실버관광을 위한 상
품개발 지원을 약속하였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와 같은 건강한 노년층에 있어 여행을 
통한 여가의 적극적인 선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약을 현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코레일 등과 연계한 할인제도의 도입, 관광상품의 개발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농어촌 노인의 이동지원
 1) 살기 좋은 농산어촌 및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에서의 100원 택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택시운전사의 생존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로 100
원 행복택시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행복택시는 농어촌형 마을택시로 활용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농어촌의 교통이 도시지역에 비
해 이용하기 불편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40%가 노인임을 감안해 볼 때 낙후지역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국가 지
원의 사회복지서비스이며 복지체감도가 높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
어 다분히 택시운전사라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된 것과, 왜 ‘100원’인가에 대
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분히 아쉬움이 있다. 특히 실제 정책을 실현하는 과
정에서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에서는 교통비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에서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검토가 필
요하다.



7. 지역복지인프라 강화
 1)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확대 및 복지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복지 인프라 강화하기 
위해 사례발굴 및 맞춤형 복지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 지역복지 인력 확충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시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성이 높다고 하겠다.

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가칭)
 1) 공공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둥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채
용하여 시설에 제공하고, 인력채용 및 자격관리 일선시설 배치 보수교육 업무평가 기관 관
리 등 역할을 담당한다. 시작은 보육영역과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시작하여 향후 모든 서비
스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과 기능에 따르면 서비스의 공
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목적
을 보면 서비스 공공성, 인력의 고용환경개선(정규직), 일자리 창출이다. 결국 사회서비스
공단도 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하게 되어 현 정부의 일자리 확보와 연결되어 있다
고 보여 진다. 사회복지서비스공단은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전달을 관리할 때의 문제이나 
민간서비스 기관과 인력문제 등 차이를 극복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 도시보건지소 및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하여 방문
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확충하고 이를 위해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방
문건강관리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Ⅵ. 제 언
 첫째, 향후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베이비부머들의 노년기 진입은 새로운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
고 있다. 이전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땜질 하듯이 만들어진 노인복지서비스로는 고
령사회의 문제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적으로 노인복지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제안한다. 활발한 사회활동과 이를 뒷받침
해준 높은 교육수준,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중심의 삶 등 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
진 베이비붐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여 노인인구에 대한 비율이 높아질 것이므로 베이비부
머가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
회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활기찬 노후”의 패러다임을 근거로 베이비
부머의 욕구에 반응하는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들은 같
은 특성과 문제를 가진 하나의 집단은 아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 현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베이비부머에게도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건
강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건강하지는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노인과는 다른 일자리



가 주어져야 한다. 경험과 능력이 있는 노인과 부족한 노인들 간의 일자리는 달라야 한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와 자신이 재능이나 교제와 같은 목적을 가진 
노인들 간에 요구하는 일자리는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건으로 구분될 수 있는 노인들이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것은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적극적 사회참여를 하며, 정체감을 회복하고, 자아실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것이다. 노인들이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 복
지를 체감하는 것이고 서비스의 현실성 또한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복지 서비스
는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전달되어야 할 대상노인의 수와 서비스 양에 따라 필
요한 인력은 다르다. 대상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전달되어야 할 서비스 양이 많아질수록 그
에 대비하여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서비스 성격에 맞는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들, 즉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때에 따라 필요하게 된다. 서
비스에 필요한 종사자들과 종사자들의 수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노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국가책임과 자기부담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각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제한적으
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사회서비스들이 모든 노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지만 모든 것
을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지불 능력이 있는 복지수요자는 시장의 내외에서 필
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복지수요자는 국
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가 될 필요는 없
기 때문에 서비스 성격과 요구에 따라 개인 부담은 앞으로 당연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보다 베이비붐 세대는 개인 부담이 높아질 것이고 개인부담 없이는 노인복지서
비스 유지가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책임과 자기부담간의 형평성 있게 균형을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 복지체감도는 사회 복지서
비스를 통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주어질 때 느끼게 된다. 
현실성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복지체감도를 높
이고 현실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
다. 노인복지서비스도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현실성이 높은 것을 우선 제공해
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찾는 것은 어
쩔 수 없어도, 일자리가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대상의 복지를 위해 사회
복지가 활용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를 위해 100원 택시를 제
공하면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100원의 혜택으로 이동권
을 가질 수 있지만 이로인해 택시회사들은 얼마나 많은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노인복지와 택시운전사의 복지는 분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자리
를 창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자리인지, 혹은 노인복지증진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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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균형의 길』6)

 복지국가 유형의 공통된 특징은 ①총체자원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에 충실하지 못 
하고, ②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조합을 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③경제와 복지
의 적정배분의 시스템이 취약하여 금융위기, 국가부채, 실업증가, 자살증가 등의 위험
을 겪고 있다.

 복지경제사회정책이 인간생태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원균형과 인간생태의 총
체성(Holism)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인 접근법만으로는 제도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경제위기, 금융위기, 복지병 등). 균형적 접근은 자연과 인간의 총체적 자원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두고 사회구성원의 정보네트와 자동화 인공지능(AI)에 
의해서 최적자동화로 균형진화가 지속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유형으로써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성의 이념이 기초가 되어 공동체 중심의 
이론이 개발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 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기초로 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 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주의와 개인인권의 신장에 
기여 하여왔다. 그러나 공동체의 평등성 치중은 근로동기의 저하와 재정부담의 과중
을 초래 하였으며,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제3의 길에서 양 체재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의 궁극적인 문제
는 미해결로 남아서 200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의 재정금융 위기를 발생 시키게 되
었다. 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등성과 효율성의 균형적복지경제 모형이 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는 기든스의 제3의길에 제시된 변수를 추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6) Chung, Kyungbae,(ed). Modernizing the Korean Welfare State, Transaction Publishers, 
2004.



사민주의
Social Democracy
(Equality)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Efficiency)

제3의 길
The Third Way
(Egalitarianism)

<균형의 길>
The Balanced Way
(Sustainability)

1. 지속가능성
  (자원고갈)

․ 자원고갈 심각
 (성장의 제약) ․ 자원고갈 우려 ① 자원균형(지속가능)

  (자연자원+재정자원)

2. 성장정책
  (총수요관리)

․ 성장중심 정책 
 (공급경제)

․ 사회투자국가
 Social Investment 
State

②최적효율
(Optim Efficien)
  (최적성장+최저배분)

3. 분배정책
  (분배평등성)

․ 빈부양극화
 Income Polariz

․ 평등성목표(p.66)
 Equality 

③ 분배균형(양극공존)
  (기본보장+성과보상)

4. 복지국가
  (조합주의)

․ 소극적 복지
 (소극적 보장) 

․ 적극적 복지
 Positive Welfare

④ 적정균형(통합효율)*
  (Generative+자아실현)

5. 고용수준
  (완전고용정책)

․ 고용유연성 
 (해고신축성)

․ 적극적 고용정책
 (훈련, 구직정보)

⑤ 고용균형(인력자본) 
  (첨단기능+고령자원)

6. 정서균형(안정)
  (시설보호중심)

․ 시설보호
 (정서파괴)

․ 가족중시
 (민주적 가정)

⑥ 정서균형(가정같은)
  (나눔돌봄+정서충족) 

7. 세계화( - )
  Globalism

․ 세계화선진국이익
 -근린빈곤화

․ 세계다원주의
 Cosmopolitan   
 Pluralism

⑦ 세계공존(세계안전망)
 = (빈곤, 재해, 개발)

8. 생태/환경
  (낮음)

․ 환경보호 
 (소극적)

․ 환경문제 제기
 (강조)

⑧ 생태균형(균형적 순환)
  (생태공존, 자원균형) 

9. 거대정부
  (정부/시민사회)

․ 최소정부
 (시민사회자주성)

․ 적극적 시민사회
 (적극적 정부)

⑨ 복지전달 협치
  (전달협치+자활사업)

10. 혼합경제
  Mixed Economy

․ 시장경제(Market    
  Fundamentalism)

․ 신혼합경제
 New Mixed Eco

⑩ 최적효율-적정배분
  (공정경쟁+배분개입)

11. 집단개념
  Collectivism

․ 개인주의
  Individualism

․ 공동체 중시
 Communalism

⑪ 공존질서
  (공동체공존)

▫평등분배(재정위기) ▫시장경쟁(빈부격차) ▫중도복지(금융위기) ▫ 균형주의(최적효율)

     <표 1> 복지국가 <균형의 길> (Giddens, "The Third Way", 1998)

  * 균형주의 정책 요소:

 외생적인 위험요소에 대응하여 회복력을 작동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진
화 발전을 지속하고, 총체자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생성된 소득(일)은 생존우선순
위로 분배(빵)되고, 정서적 균형(행복)수준이 충족된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중복 칸막이 등에 의해서 전달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조절의 균
형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켜 복지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많은 국가에서 관
찰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협치(Collaboration)운영 되고, 공동체의 귀속감에 의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서적 균형이 인간의 행복증진과 진화 발전을 가능케 한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경직화 비효율 <불균형> 요인

1) 국가복지예산 증가와 자살률 증가의 역설

○ 사회복지예산 115조는 총예산 386.7조원의 30%에 가까우나, 어찌된 일인지 국
민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국중 29위, 자살률은 매 37분마다 1명꼴로 불명예 
스럽게도 1위를 기록하고, 그 중에서도 노인자살률과 청소년자살률이 1위인 것
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음

○ 지금까지는 복지수준이 저조한 것은 낮은 정부예산 때문이라고 지적하여 왔으나 
국가예산의 3분의 1까지 증가 되어 가는데 반비례하여 국민의 자살률은 증가하
고 행복수준은 최하위로 떨어져 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음(대상자 중심 복지효
율성 진단평가  필요)

○ 전달경직성 비효율 과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4가지가 증가하였는데, 부처마다 복지 

유사 프로그램의 증가, 이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담당 인력증가, 부서 조직의 
증설과 예산투입, 준법규제와 절차의 복잡화, 경직성의 강화로 효율 저하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장현상7)

○ 영국의 경영학자 파킨슨은 영국의 식민지는 감소하는데 식민지 공무원 수는 증가 
하는 현상을 풍자하여 『파킨슨 법칙』을 발견. 

- 끊임없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관료조직의 속성 때문에 실제 업무량과 관
계없이 불필요한 일자리가 생기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진다는 이론으로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나누어져 있음

○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한 전달장애를 일으키고 있음
- 복지프로그램의 분화에 따른 담당인력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

하며, 그에 맞추어서 조직이 확대됨
- 점차로 업무의 고유성과 분절성이 강조되고 관련 부서와 경쟁 때문에 상호간에 

협조를 꺼림
- 독립적 특성을 강조하는 행정조직은 확대되지만 유사 기능의 중복성이 커지고, 

독립성 강조로 칸막이8)를 늘리면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9)

7) Parkinson's Law (The Economist in 1955:)
   He explains this growth by two forces: (1) "An official wants to multiply subordinates, not 

rivals" and (2) "Officials make work for each other." He notes in particular that the total 
of those employed inside a bureaucracy rose by 5-7% per year "irrespective of any 
variation in the amount of work (if any) to be done."

8) 보건복지부 2009년 자료, 대통령 지적사항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 요인분석

1) 복지사각지대와 중복수혜 

○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하였고, 복지사업은 9개 부처에 
총 249개에 이르는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부처 간․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상태임

- 복잡하고 허술한 전달체계와 복지예산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중복수혜가 발생
한 반면, 정작 복지가 필요한 농어촌-중소도시의 소외계층이 수혜 대상에서 제
외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 하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유형별 시설 현황
- 대도시인 강서구 시설 수는 131개소로 농어촌인 고성군의 시설 수 32개소의 4

배에 이름(강서구가 고성군에 비해 인구는 10.8배이고 지역넓이는 강서구가 
12%에 불과함)

- 노원구의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8곳, 노인복지관이 1개소, 장애인복지관이 
1개소 등으로 유사한 기능 중복이 심하게 나타남

대상 총계 종합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노숙인 자활
대상자

정신
질환자

대도시 6,257(48%) 275 436 1,626 551 1,936 1,004 109 100 228
(강서구) 131 10 12 14 10 36 37 1 3 8
중소도시 4,360(34%) 106 235 1,149 526 1,442 659 27 69 147
(충주시) 66 1 3 23 4 18 13 - 1 3
농어촌 2,326(18%) 27 88 523 348 940 233 14 73 80
(고성군) 32 0 1 8 3 13 4 - 1 2

<표 2> 지역유형별 시설 현황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2009.

2) 사회복지시설의 중복 및 부실시설 존재 (보건복지부)

○ 유사대상ㆍ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의 중복 운영
-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 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

호전문기관, 아동상담소 등 여러 유형이 중복으로 존재

9)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공룡화 현상> : 1)부하배증 :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증가, 2)업무배증 : 이를 관리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 진다. 3)칸막이 법칙 : 관련
부처, 관련부서 간의 비협조, 독립성 강조, 4)개혁환원 법칙 : MB초기, 여성부 환원



○ 농어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거나, 수요에 부응하는 대상별 대표 시
설이 부재함

-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는 시ㆍ군ㆍ구가 71개
-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아동의 수는 줄고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부재 및 유휴시설 활용 불가

○ 서비스 공급 주체인 사회복지시설 간 정보공유 및 자원연계가 미비해 동일 대상
에 대한 서비스 중복, 사각지대에 대한 미확인 등의 문제 발생

- (복지사각지대) 수요자에 대한 정보공유 미흡으로 차 상위 계층 등 작은 서비스
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자들은 사각지대로 존재

- (중복 수혜자) 여러 복지시설에서 수급 대상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각각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일 서비스가 한명에게 중복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수급자의 적응행동(소득축소, 재산은닉, 세대분리, 근로기피, 과잉의
료소비 등)은 늘어가지만, 효과적 통제수단 부재

분야 연계 추진 사업

출산 후 돌봄 연계·조정방안 마련

•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여가부)
• 해바라기아동센터(여가부)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여가부)
• 성폭력상담소(여가부)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가부)
• 스마일센터(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성폭력피해자 
지원 연계·조정방안 마련 • 장애인 인권증진(인권위)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복지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연계·조정방안 마련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여가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여가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여가부)
•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 쉼터 지원(통일부)

폭력피해 
탈북여성 지원 연계·조정방안 마련 • 여성장애인교육지원(복지부)

• 여성장애인사회참여지원(여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연계·조정방안 마련 •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 치료지원서비스(교육부)

장애아동 
치료지원 연계·조정방안 마련 •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 치료지원서비스(교육부)

<표 3> 부서별 유사복지 사업



3)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전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기존에 공급자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를 20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제도로서, 현재는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등 8개 사업으로 확대함

- 보건복지부는 하나의 카드로 다수의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2015년부터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바우처카드를 시
작으로 단계적으로 바우처카드를 통합할 예정임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지원 장애인 발달재활 언어발달 지역사회

수요 가사 및
간병지원

가사 및
활동지원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일상생활 사
회활동 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언어재활
서비스

지자체
신규서비
스 개발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요양등급 외 
A, B

평균소득
150% 이하

전국가구
평균 소득
65% 이하

1~2급 
장애인
(만 6세
-65세)

-평균소득
150%이하
-18세미만 
장애아동

-평균소득
100%이하
-부모가등
록장애인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본인
부담
(월)

면제~
20천원

면제~
64천원

책정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면제
~120천원

면제~
8만원

면제~
6만 원

사업별 
상이

지원
수준

월 18시간,
24시간

월 27시간,
36시간 2주~4주

기본 
월 43~
183시간

주 2회 정도
(월 8회)

주 2회 정도
(월 8회)

사업별 
상이

<표 4>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현황(2014년말)

*전자바우처 : 전자카드 사용

○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별-성질별 통합협치10)

- 노인복지(s1-s8):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등은 노인돌봄사업으로 통합

- 여성복지(w1-w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은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 사업으로 통합.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
영사업과 여성기업판로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여성창업지원사업 등은 여
성기업지원상업으로 통합

- 아동복지(c1-c8):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손자녀가계지원비, 

10) 소득1, 의료2, 주거3, 교육4, 고용5,  돌봄6, 여가7, 문화8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별-성질별 통합협치(복지로 360개 사업, 2016)
소득1, 의료2, 주거3, 교육4, 고용5, 돌봄6, 여가7, 문화8

d1•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d4•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d2•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d3•장기전세주택공급
d2•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d4•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d1•장애수당
d1•장애아가족양육지원
d1•장애아동수당
d1•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d1•장애아보육료지원
d5•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융자·지원
d4•장애인 정보화교육
d5•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d5•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d•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d8•장애인문화·예술 지원
d5•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d4•장애인보조기구교부
d5•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d3•장애인생활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d1•장애인연금
d5•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d2•장애인의료비지원
d4•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d1•장애인자립자금대여
d5•장애인창업지원
d5•장애인활동지원
d2•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d8•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d5•저소득 장애인 에게 영업장소 제공

s8•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s6•노인돌봄기본서비스
s6•노인돌봄종합서비스
s6•노인보호전문기관
s6•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s2•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s2•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s1•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s1•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s8•노후설계서비스
s5•고령자다수고용지원
s8•고령층 정보화교육
s8•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s8•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s2•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s8•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s5•시니어 기술창업지원
----------------------------
w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w4•여성기업판로지원
w8•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지원
w4•여성장애인교육지원
w8•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w1•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w4•여성창업지원
w1•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w2•난임부부시술비지원
w1•해산급여
w5•출산육아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w5•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w5•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방후보육료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등은 아이돌봄서비스로 통합하여 신축적 운영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d1-d8):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보육료지원 등은 
장애아동지원 으로 통합,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창업지
원, 장애인특화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은 장애인자립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

- 청소년복지(y1-y8):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활동지원으로 통합



d•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d•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d•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d•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d•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지원, 성년후견
선임비용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v1•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v1•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v1•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w2•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w2•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f8•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f8•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f2•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f1•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f8•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f8•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f8•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c1•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c6•아동안전지킴이
c6•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4. 민관협치의 확장효과

○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는 2015년12월29일 이후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완전히 국가 중심의 공공전달체계로 전환되어, 민간자원의 동원도 공공의 
계획 속에 포함되게 시킴으로써 전달장애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됨

- 그 실례가 정부의 복지예산이 증가하여도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만족도는 
OECD각국 중 최하위를 기록되고 있으며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심각한 수
준에 이르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복지의 비효율성11)을 표출하는 공공복지 
  전달장애 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며, 공공전달의 장애 요인은 공공경

직성, 전달분절성, 공공자원의 제약성, 접근성, 적시성 등이 부족하기 때문임

11) 복지비효율(welfare unmet): 전달장애에 의해서 서비스의 목표가 미완성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미
충족(unmet need)상태가 가속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



○ 공공전달의 장애요인

구 분 내 용

공공경직성 행정규정의 경직성과 절차의 복잡성, 서비스 제공방식의 공급자 위주의 비효율성 때
문에 가변적인 복지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

전달분산성
공공전달체계의 프로그램 중복, 부서 간 칸막이 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일선기관
에 집중 깔데기 현상이 발생하고, 상호 협력 연계 협치를 방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 투입의 효과성이 크게 제약

공공의 접근성 공공행정의 전달체계는 시군구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고 최일선 읍면동이나 산간 오벽
지 도서지역은 지역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

공공자원의 
제약성

국가의 복지자원은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의 무한한 복지 복지수요는 민간자원의 “이웃 도움”없이는 충족 
불능

공공 적시성
공공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공급자 위주로 대상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서비스 자원의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의 가변적 욕구에 대응하는 적시의 서
비스 제공이 제약을 받음

○ 사회구조는 인간끼리 연계된 공동체의식(Gemeinschaft)에 뿌리를 두고 동근성(同
根性:Common Rootedness)12)에 기초해서 상호의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인간끼리의 긴밀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복지욕구가 발생하는 것이 사회 
현상이며, 민간자원의 협치는 사회가 평형성(Homeostasis: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특성임13) 

-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복지서비스가 민간자원의 협력을 
얻어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게 되면 복지지출의 확장적 승수효과가 발생함14) 

- 그러나 민간협치가 없이 공공부서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복지지출이 이루어지
면 민간의 상호의존연계 고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욕구충족의 비효율과 미
충족 현상이 발생하게 됨 

○ 공공지출이 민간자원과 협치(Collaboration) 할 때는 이와같은 확장효과가 발생
하기 때문에 공공만의 단독으로 정책 수행 할 때와는 비할 바 아니게 범위가 확
대됨

- 확장성승수 효과는 사례에 대한 접근성, 적시성, 자원의 제약성을 해결하고 사
각지대를 줄이며,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국가 예산의 절감과 국
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12) Chung, Kyungbae, Modernizing the Korean Welfare State, 2004, Transaction Publishers, 
USA, P.69. Common rootedness. 

13) Chung, Kyungbae, 2015, "The Balanced Way", revised. : Wholism and Homeodynamics.
   David Bohm, "Wholeness and the Implicate Order", London, 2002, "Universe is a single 

undivided whole, and nature is a coherent whole which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Balanced correlation of organs and functions directed to central ends by 
cooperation and unified action, having dynamic self-creative (feed-back) character.

14) Welfare program "Multiplier Effect".



○ 민간자원과의 협치의 승수확장 효과

구 분 내 용

확장성 민간자원의 바다는 무한한 상호의존성을 통해서 서로 돌보고 나누면서 확장해 나감

통합성 민간자원과 협치는 집약적으로 통합처리 되는 성질이 있음

접근성 이웃에 대한 손쉬운 접근은 민간전달체계의 특징임

적시성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서비스 필요성을 적시에 대응함

안정성 이웃에 의한 돌봄 민간전달은 귀속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

정보성 모든 정보를 그랩바인식(information grapevine)비공식 전달15)

상부성 서로 상부상조하며 받은 것만큼 헤아림 없이 되갚음

○ 반대로 모든 사회복지 자원이 국가의 통제로 관장하게 되어서 공공전달체계만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면 협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부의 승수확장
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지게 될 것임(부의 승
수효과)16)

5. 공공 복지전달체계와 협치방향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한 시도는 서비스 공급 주체가 분리되어 있고, 부

서별 칸막이, 프로그램별로 각각 다른 수행기관이 난립되어 있음
- 복지예산의 저효과성과 사각지대의 상존하고 있으며 보건의 사각지대가 복지의 

취약계층인 현상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17),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하여 수많은 정책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낮은 것도 
사실임

○ 2002년 1월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ㆍ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였음

15) 정보전달의 비공식 채널(informal grapevine): 공식조직을 통한 정보전달이 개인에게 전파 될 때는 
이웃, 친지, 가족 등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파.

16) 부의 확장효과(Negative expansion multiplier effect): 승수는 정의 방향으로 확장성이 크지만 반
대로 부의 방향으로 축소성이 존재한다.

17) 정경배, 보건의료 취약지역 통합대책, 2010.12, 한국복지경제연구원. p. 140



2) 지역현장 밀착형 제도 진화

○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
상시키고자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2015년에 제정함

○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
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확대
되고 및 활성화 전기가 마련되고 다양화된 국민의 복지욕구에 조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사례관리를 시도하게 되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보장의 현안
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 바, 이는 지역사회보장의 기획과 실행 기
능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자본 등
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구성됨

○ 공공분야의 통합사례관리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의 양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의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에 대한 욕구가 분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을 위하여 서비스의 조정과 협력기반 마련이 중요함18)

3) 최일선 동 허브의 복지기능 강화

○ 최일선 동조직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에 「동 주민센터 복
지기능보강 지침」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 
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음

○ 2014년부터는 도시 및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복지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 인력 확충 및 일선 읍면동 우
선 배치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동 협의체는 지역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특별자치도, 시·군·구
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2014년도 말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조직·운영되고 있음

- 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보
건의료 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 추천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담당 공무
원 중에서 지자체장이 임명·위촉하며, 그 수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
하로 함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무협의체 내에 노인, 고용, 주거 등 복지대상자별·기능별 
실무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건의와 지역내 복지자원의 연계·발굴 등의 업무

18)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2015



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지자체가 민간 전문인력인 상근간사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있음

- 2014년 말 전체 229개 시·군·구 중 172개 시·군·구에 200명의 상근간사가 배치
되어 있음(배치율 86%)

4) 공공중심 관주도 전달체계의 경직성 문제

○ 공공중심의 관주도형 전달체계는 사각지대 접근의 제약성이 심하여 예산의 투입
과 제도적인 행정절차만으로는 효율성이 제약됨 

-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민간자원의 도움 없이
는 관주도의 행정절차와 법규정만으로 복잡한 민간의 문제해결이 어려운 이유임

- 대상자에게 접근성, 적시성이 제약되고, 법규의 적법성, 획일성, 지연성이 효율
을 떨어뜨리고 지속성, 통합성, 시장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협치방법: (공동참여-공동사업-협치조례)19)

-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치 수행을 위해서 다음의 관계가 형성 
되어야 함

구 분 내 용

민간자원과 협력관계 형성 공동사업 공동계획 공동운영 공동평가 공동참여로 협치체계를 형성하
고 준수해야 함

민간자원 네트워크를 지원 지역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설과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 네트워크 
형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해야 함

민간자원의 위탁
(contract-out)시 연계 형성

위탁사업의 계약시 협력조항을 선결시켜서 관련 민관협력을 지원하도
록 함

최일선의 통합체계 형성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관련 공공기관
과 민간자원이 협치체계를 조례에 포함시킴

6.가정 같은 정서적 공동체: <정서적 균형>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건전한 유지와 가족의 자조능력을 제고하고, 보호가 필요
한 개인에 대해서는 공동체적 연대 하에서 가정과 같은 보호를 제공하는 ‘가정 같은 
사회’의 정서적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따듯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서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가정의 정서적 유대와 안
정보호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
을 보완․지지함으로써 ‘사랑’, ‘애정’, ‘보살핌’ 등 가족구성원 간에 누릴 수 있는 특별
한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 Collaborative Governance: 



이를 위해서는 가족수당, 육아수당, 육아휴직, 주택수당 등 가족이 정서적으로 안정되
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가족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의 
우애와 충효’에 기반한 전통적 공동체 정서는 정신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
인들에게 안식과 행복감을 제공해주고, 가족해체 예방, 노숙방지, 자살 예방 등의 대
안이 될 수 있다.

1) 고령사회의 소득불균형

○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며, 연금 등 노인 소득보장체계의 빈약성 
때문에 스스로의 근로를 통해 생계적 소득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 현 상황임

－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 기준으로는 30% 내외
로,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 기준으로는 40% 내외로 나타났으며, 빈곤율 비
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인가구를 포함하였을 경우 빈곤율이 더욱 높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임

구분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중위소득 
50%미만
(상대빈곤)

39.2 44.9 38.6 45.2 39.2 46.0 39.3 47.6 39.1 47.2 41.0 48.8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 27.5 30.6 27.5 30.9 28.8 32.4 30.2 35.5 28.6 34.3 30.2 36.1

<표5>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추이(연도별)
(단위: %)

        주) : 가처분소득 기준(가처분소득 = 경상소득-조세-사회보장분담금), 전가구 기준임

 2) 노령화지수

 2013년 노령화지수는 83.3으로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가 
83명이며 2017년에 이르면 노령화지수가 104.1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표6>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1990 2000 2013 2017 2018 2030 2040 2050
노년부양비1) 7.4 10.1 16.7 19.2 20.0 38.6 57.2 71.0
노령화지수2) 20.0 34.3 83.3 104.1 108.5 193.0 288.6 376.1

고령자1명당
생산가능인구(명)3) 13.5 9.9 6.0 5.2 5.0 2.6 1.7 1.4

  주 :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3)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기준 378,411명으로 나타났으
며, 65세 이상 노인 전체 중 약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미미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인구 중 
수급자 비중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20)

－ 2012년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61.3%로 나타났고, 60세 이상은 
38.4%, 65세 이상은 30.7%로 나타나 전년보다 소폭 상승함. 노인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0세 이상 기준) 남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4%로, 여성의 28.4%에 비하여 23.0%p 높게 나타남21)

－ 노인 고용률은 60세 이상 기준 37.5%, 65세 이상 기준 30.1%로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성별로 큰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22)

20)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2002~2011. 
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
2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 

고용률: 해당 연령급간 취업자/해당 연령급간 전체 인구×100



3) 노년기의 급격한 자살 사망률의 증가 

○ 여자의 연령별 자살 사망률은 25∼34세 연령층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이후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낮은 자살 사망률을 유지하다 65세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서히 증가하다 70세 이후 급
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노인 연령층에서의 급격한 자살률 증가, 특히 70세 이상 남자에서의 급격한 자살
률 증가는 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4) 공적연금사각지대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5년을 정점으로 2060년 이후에는 고갈이 전망되기 때문에 미
래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경제상황 변화등에 따른 적정기여
와 적정급여의 균형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연금은 제도가 아직 충분히 성숙
한 상태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급여에 필요한 지출이 크지 않다. 현재는 9%의 보험료
율로도 제도를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적립금이 쌓인다. 하지만 수급자 규
모가 커지고 급여지출이 증가하면 선진국의 공적연금 전례를 따라가게 될 것이며 급여
와 보험료율이 증가하여 국민의 부담이 가중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는 유래 없이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서 부과방식의 연금제도
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 하며 연금기금의 적립방식이 필수적인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
다. 현재 보험료 9%에 40% 대체율은 중부담 중급여 구조이다. 세계적으로 보험료 수
준을 보면 오스트리아, 핀랜드가 22.8% 로 가장 높고, 스위스와 캐나다가 9.9%로 우리
나라 수준이며 스웨덴이 18.4% 이다. 우리도 중부담의 13-4% 까지는 여유가 있을 때 
장기재정추계의 결과 75년 이후의 적립배율을 결정하고 조금씩 조정 하여 나가야 한
다.

 자동안정장치의 가장 큰 요인은 보험료를 부담할 세대의 인구수이며, 급여를 받을 
세대의 수명과 수급기간, 적립기금의 이식률, 물가상승률, 경제상황에 따른 소득수준, 
등의 요인들로 구성된 조정률로 연금자동조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보
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선심성에 결탁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오로지 백년대계의 미
래를 설계하여야만 우리의 지정학적 취약성에 재정위기를 가중시켜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열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독일과 일본에서 도입한 급여자동조정장치의 핵심은 인구고령화 및 경제적 위험을 
급여의 자동조정을 통해서 급여에 반영함으로서 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상승을 억제한다
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서 후생연금은 
1994년, 1999년 재정재계산을 통해서 연이어 급여의 삭감 조치를 취한 끝에, 2004년 
재정재계산에서는 급여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함과 동시에 향후 보험료율을 확정하였
다.

(60세 이상 전체인구수 8,290천명, 취업자수 3,108 / 65세 이상 전체인구수 5,930천명, 취업자수 1,784천명)



일본의 급여  자동조정장치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과거소득의 재평가 및 연금 슬
라이드에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즉 수급자수) 변화를 반영하였다. 가입기간 중의 과거소
득은 ‘1인당 평균 순소득상승률 - 공적연금 피보험자수의 감소율 - 기대여명 증가율’기
준으로 재평가하고, 연금수급자의 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공적연금피보험자
수의 감소율 - 기대여명 증가율’에 연동하여 증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재평가 및 급여연동방법을 바꿈으로서 비록 평균소득은 증가하더라도 근로세
대인구가 감소하여 총소득이 감소하거나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급여액을 삭감하도
록 한 것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의 위험을 가입자 및 수급자 모두의 급여
조정으로 연결시켜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이다.  

 일본 후생연금의 소득 및 연금의 조정기준 
○ 가입기간 중의 소득재평가 기준 : 순소득상승률 - 조정률
○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기준 : 물가상승률- 조정률
○ 조정률 = 공적연금 피보험자수 감소율 + 0.997
 ※ 0.997은 향후 기대여명의 증가율로 2005～2025년 사이에 65세의 기대여명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후생노동성 연금국 수리과 (2005), 『 厚生年金․國民年金 平成16年 재정재계산결과』

독일과 일본에서 도입한 급여자동조정장치의 핵심은 인구고령화 및 경제적 위험을 
급여의 자동조정을 통해서 급여에 반영함으로서 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상승을 억제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보험료율의 안정을 급여의 조정을 통해서 담보한다는 의미에
서 확정급여적이기 보다는 확정기여적인 패러다임이다.23)

7. 사회복지 업무 배분의 불균형

1) 사회복지 업무과중 으로 소진현상

  2013년 초(1-3월)에 3명의 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중 자살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다.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파악
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Ÿ 2013년 3월 19일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안광남(남36세)씨
는 부인과 8세의 아들을 둔 단란하고 원만한 가장이었다. 년 초에 수급기준 변경
에 따른 일제조사와 초·중·고 교육비, 보육료 지급업무의 가중으로 심리적 소진 상
태에 이르고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의 장애로 시간 지체와 민원 압박으로 절망에 빠

23)  Bӧrsch-supan(2004b)은 독일의 급여조정방식이 스웨덴의 NDC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
고, 독일의 급여조정방식이 스웨덴 보다 더 NDC적임을 지적 



지게 되었다.
Ÿ 2013년 2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 1동에서 근무하는 강민경(여32세)씨는 몇 

개월 후에 결혼을 앞둔 유복한 가정의 1남2녀 중 장녀로 숙명여대학원과 독일 유
학을 거친 성악가로 활달한 성격 이었다. 년 초에 기초수급조건 변경과 초·중·고 
교육비, 보육료 일제조사의 시한에 쫓기면서 악성민원 폭행이 절망으로 밀어 넣게 
하였다.

Ÿ 2013년 1월 2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에 근무하던 이민제(남29세)씨는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구청 통합조사팀에 근무하는 4년 3개월 경력의 의욕적인 
청년이었다. 이 또한 앞의 2인과 마찬가지로 년 초의 적용기준 변경사항 일제조사
와 초·중·고 교육비, 보육료 시한 내 지급의 압력에 쫓기면서 악성민원에 시달려 
절망을 느끼게 되었다.

 사고의 공통된 요인은 첫 번째로는 기초수급 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일제조사업무가 
년 초에 폭증, 둘째, 초·중·고 교육비와 보육료의 업무 이관으로 개학 전까지 일제조
사 지급의 한시적 집중 현상, 셋째, 여성 사회복지사의 육아휴직(예: 성남시 197명중 
30명)으로 나머지 인력의 업무 과중, 넷째,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의 잦은 장애로 업무
시간의 심각한 지연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악성 민원인의 괴롭힘과 폭행 
및 동료들의 개입 회피, 여섯 번째, 각 부처의 중첩된 복지업무가 상호 조정장치 없
이 일선에 부과되었고 이에 연계한 지자체장의 공약사항 증폭으로 특별지시가 남발하
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과 힘든 업무 특성 때문에 기
피대상이 되어 행정직의 협력이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민원사항은 주로 기초수급의 자격변동에 따른 기초수급자들의 절박한 불만이 컸으
며, 수당의 지급지연과 양곡배달 문의, 제출서류 요건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리지연 항
의, 타인의 수급에 대한 불편한 심기의 고발, 보편적 복지를 근거로 개인의 오물청소
까지 불평증가 등이다. 특히, 악성민원의 사례로는 흉기로 복지사의 복부를 찔러 중상
을 입히고, 안경을 3번씩이나 파손 시키는 폭행, 야간이나 주말까지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서 살해의 위협과 지속적인 괴롭힘, 높은 곳에서 추락자살 하겠다는 위협과 상부
에 고발 하겠다는 협박 등 지속적인 괴롭힘은 심리적인 위축과 심각한 우울증, 직업
에 대한 좌절감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2)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업무 과중의 요인

(1) 전달체계의 혼선

 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13개 부처에서 쏟아낸 292개의 복지업무를 
25-27명으로 구성된 읍·면·동에서 1-2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초에
는 기준변경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부서별 중복, 분산된 복지 



프로그램이 깔때기 현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공공전달의 일방소통 문제이다. 악성민원의 원인으로 공공전달은 상명하달(上
命下達)식이며 수혜자에 대한 따뜻한 사례관리에 기초한 배려보다는 자격관리를 위한 
심사평가가 주가 되는 행정적 일방통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셋째, 현장의 읍·면·동 불통 문제이다. 복지에 관련된 시설이나 의료기관은 군청소재
지까지 집합되어있고 읍·면·동 이하 산간벽지에는 취약지구로 남아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여전히 복지 보다 행정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넷째, 민간자원의 네트워크 부족 문제이다. 현재 민간복지 자원은 이웃사촌, 부녀회
장, 복지위원, 자원봉사,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의료기관, 교회, 사회복지시설 등 
다원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공공전달체계는 공권력의 획일성 
때문에 사례대응이 어렵고 전문성과 접근성이 없이는 사례관리가 불능하기 때문에 민
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연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2) 행정직과 복지직의 소통 미흡 및 업무 폭증 

 우리나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약 10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이다. 또한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앞으로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무원 사회에서 복지업
무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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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김  진  수 교 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국민연금: 노후보장기능과 재정안정기능의 조화
현재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매우 낮음: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정적
자 발생 예상 (2045년 적자, 2063년 기금고갈)
 - 보험료율 9%에서 13%로의 인상은 시행착오적 발상일 수 있음.

1) 부과대상소득 상한액 ‘434만원’을 2배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3-4% 인상 효과
2)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제도 도입 재정문제 해결

2. 건강보험
본인부담비중의 과다 (전체 진료비의 35%이상)  

1) 본인부담 상한제의 활성화
 - 현행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제는 실제 수급자의 1%에서 10% 수준으로 확대
2) 본인부담비중의 20% 수준 축소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산재예방으로 재정안정 해결

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실업수당 그리고 싷업부조의 조화로운 연계 및 조정

5. 민간부문의 핵심은 ‘자원봉사’
 - 고령화에 대한 부양비율 기준은 과거 지향적 사고
 - 고령인구의 1/3은 이미 건강, 경제력을 확보
 - 이들의 병약,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 
 - 노노케어의 활성화 
 - Active Aging 체계를 조기에 정착할 필요
 - 민간영역의 건전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 
   예: 기초연금 수급자 중 건강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 
      (수 급자 면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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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빵의 균형개혁

                                   정 경 배 박 사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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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자>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부 사 회 자>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의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에게 갈길을 제시해야 할 지도자와 정치계는 자기들
의 사리와 당략에 함몰되어 국정을 혼란에 빠지게 하여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이 올 스톱 상태로 
빠져들고 경제위기와 외적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업구조조정, 커져가는 부체공포,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경쟁력을 잃고 추
락하는 수출전선 등 경제위기의 적신호는 커져만 가는데 아무도 방향을 잡을 조타수는 보이지 않
는다.

-머리 위에는 핵폭탄 미사일이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외의존의 무대책으로 태평
세월을 구가하고 있다. 내부의 방위산업 책임자 들은 방산 비리로 줄줄이 감옥에 앉아 있다. 동맹
국은 더 이상 지원이 힘드니까 너희들 스스로 해봐라 하는데 우리들은 자력을 키우고 동맹을 강화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안보를 송두리째 내맡기고 내부갈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치실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헌법개정은 정파이해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우리역사는 타협과 조정을 못하고 눈앞의 적침에도 당파 갈등을 일삼고 공멸해 버리는 우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을 가치로 한 개헌과 특권이 공정사회를 갉아먹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방지할 시스템개조가 절실하다.

-세계사에 유래 없는 한국민의 평화적 집단지성 시위는 공정사회와 미래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를 유능하게 수행 하는 리더십이 공정성, 공익성, 공존성 으로 협동협치 하여 최적효율(평형성=균
형)이 달성되면 성장과 고용(일) 이 확대되고, 공평한 분배(빵)가 이루어 저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안정된(행복)사회에 접근 할 것이다.

 *협동협치(Collaborative Governance)=공공가치창출=협동(모든협력)+협치(민관협력)
 **최적효율(Optimal Efficiency 공학,게임, 생체<Homeostasis 평형성=균형>)



가. 복지경제사회 시스템의 균형성 위기

1. 균형성 파괴 : 시스템 파괴(국가, 조직, 생태)

  균형은 상반된 방향의 인력끌림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균형적 접근은 주어진 자원
의 최적배분으로 효율성이 달성되고 평형성(균형성)과 복원력이 회복되어 지속가능성이 유
지되고, 최적효율화가 이루어지면서 진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생체순환은 구성체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여 조직기관들에게 전달하고, 하위 조직
이 모여서 상위기관들을 형성하며 상호 협동작용을 통하여 에너지를 최적배분하며 자동조
절 한다. 인간에게 체온, 맥박, 호흡, 혈당, 혈압 등의 항상성(Homeostasis:평형성)으로 
나타나며, 자연의 균형은 기온, 습도, 대기, 오존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24)

  복지경제사회정책이 인간생태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원균형과 인간생태의 총체성
(Holism)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인 접근법만으로는 제도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경제위기, 
금융위기, 복지병 등). 균형적 접근은 자연과 인간의 총체적 자원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
능성을 근간으로 두고 사회구성원의 정보네트와 자동화 인공지능(AI)에 의해서 최적자동화
로 균형진화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중복 칸막이 등에 의해서 전달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조절의 균형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켜 복지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협치(Collaboration)운영 되고, 공동체의 귀속감에 의해
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서적 균형이 인간의 행복증진과 진화 발전을 가능케한다.

2.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균형적 효율

  균형적 접근은 사회복지가 자원균형, 생태균형, 생존균형, 생성균형을 통해서 지속가능
성을 유지하게 한다. 과소복지인 경우에 기초보장의 안전망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고, 반대로 과잉복지인 경우에는 과잉부채에 의한 자원균형의 
자동조절기능이 타격을 받아서 지속불가능 하게 된다.

① 평형성(균형성) - (지속가능, 기초보장, 재정안정, 정서안정)
   -자원균형 : 총체자원 보존, 재정균형
   -생존균형 : 생태균형, 생명유지 기초보장
   -생성균형 : 노동과 생존수단 교환의 균형유지

24) All homeostatic control mechanisms have at least three interdependent components for the 
variable being regulated: The receptor is the sensing component that monitors and responds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When the receptor senses a stimulus, it sends information to 
a control center, the component that sets the range at which a variable is maintained. The 
control center determines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e stimulus. In most homeostatic 
mechanisms the control center is the brain. The control center then sends signals to an 
effector which can be muscles, organs or other structures that receive signals from the 
control center.



② 회복력(자동조절성) : 최적배분, 효율성 - (전달체계, 자활사업, 빈곤탈출)
   -자원의 최적배분 : 효율성
   -적정균형 : 제약조건 하의 최적효율
③ 통합성(총체성) : 공동체: (상호의존성) - (서비스통합성, 나눔공동체)
   -총체자원 공동보존(총체성) : 너와 나는 같은 뿌리(天人地 同根同體)
   -공존성 : (상부상조) = 모듬나눔(=공동나눔) + 모듬돌봄(=통합서비스)

3. 복지국가의 「균형의 길」25)

  복지국가 유형의 공통된 특징은 ①총체자원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에 충실하지 못 하고, 
②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조합을 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③경제와 복지의 적정배분
의 시스템이 취약하여 금융위기, 국가부채, 실업증가, 자살증가 등의 위험을 겪고 있다.

  복지국가의 유형으로써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성의 이념이 기초가 되어 공동체 중심의 이
론이 개발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 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한
편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기초로 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 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주의와 개인인권의 신장에 기여 하여왔다. 그
러나 공동체의 평등성 치중은 근로동기의 저하와 재정부담의 과중을 초래 하였으며, 신자
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의 길에서 양 체재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의 궁극적인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서 200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의 재정금융 위기를 발생 시키게 되었다. 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등성
과 효율성의 균형적 복지경제 모형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는 기든스의 제3의길
에 제시된 변수를 추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25) Chung, Kyungbae,(ed). Modernizing the Korean Welfare State, Transaction Publishers, 2004.



<표 1> 균형주의 통합체재 (Giddens, "The Third Way", 1998)
사민주의
Social Democracy
(Equality)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Efficiency)

제3의 길
The Third Way
(Egalitarianism)

<균형의 길>
The Balanced Way
(Sustainability)

1. 지속가능성
(자원고갈)

1․ 자원고갈 심각
(성장의 제약)

1․ 자원고갈 우려
1. 자원균형
(자연자원, 재정자원)

2. 성장정책
(총수요관리)

2․ 성장중심 정책
(공급경제)

2․ 사회투자국가
Social Investment
State

2. 최적효율(Optim Efficie)
*(지속가능성장)

3. 분배정책
(분배평등성)

3․ 빈부양극화
Income Polariz

3․ 평등성목표(p.66)
Equality

3. 분배균형
(기본보장+성과보상)

4. 복지국가
(조합주의)

4․ 소극적 복지
(소극적 보장)

4․ 적극적 복지
Positive Welfare

4. 적정균형(통합효율)*
Generative=자아실현

5. 고용수준
(완전고용정책)

5․ 고용유연성
(해고신축성)

5․ 적극적 고용정책
(훈련, 구직정보)

5. 고용균형(인력자본)
(인력 기능망)

6. 정서균형(안정)
(시설보호중심)

6․ 시설보호
(정서파괴)

6․ 가족중시
(민주적 가정)

6. 정서균형(가정같은)
나눔돌봄=정서충족

7. 세계화( - )
Globalism

7․ 세계화선진국이익
-근린빈곤화

7․ 세계다원주의
Cosmopolitan
Pluralism

7. 세계공존=(세계안전망)
(빈곤, 재해, 개발)

8. 생태/환경
(낮음)

8․ 환경보호
(소극적)

8․ 환경문제 제기
(강조)

8. 생태균형
(균형적 순환=보존)

9. 거대정부
(정부/시민사회)

9․ 최소정부
(시민사회자주성)

9․ 적극적 시민사회
(적극적 정부)

9. 복지전달 협치
(전달행정 효율)

10. 혼합경제
Mixed Economy

10․ 시장경제(Market
Fundamentalism)

10․ 신혼합경제
New Mixed Eco

10. 최적효율-적정배분
(경쟁/개입)

11. 집단개념
Collectivism

11․ 개인주의
Individualism

11․ 공동체 중시
Communalism

11. 공존질서
  (공동체공존)

▫평등분배(재정위기) ▫시장경쟁(빈부격차) ▫중도복지(금융위기) ▫ 균형주의(통합성)

* 균형주의 복지경제의 특징적인 요소들

 외생적인 위험요소에 대응하여 회복력을 작동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진화 
발전을 지속하고, 총체자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생성된 소득(일)은 생존우선순위로 분
배(빵)되고, 정서적 균형(행복)수준이 충족된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① 생태균형 : (지속가능), 생태균형(생태/자원) - 지속혁신, 발전 동력
  ② 자원균형 : (총체자원), 재정균형, 자원고갈 - 신재생자원, 고령자원화
  ③ 소득창출 : (최적효율), 고용수준, 기술수준 - 발전동력 장치의 선도
  ④ 배분균형 : (적정배분), 기초보장(식, 의, 주, 교) - 자아생성 능력배양
  ⑤ 정서균형 : (행복안정), 자살률, 가정같은 사회(돌봄나눔) - 자기실현, 평화안정
  ⑥ 공존균형 : (사회통합), 공공책임, 재생기회 – 민주기회



4. 지속균형 정책지표: 생존 우선순위
  복지자원이 부족하여 지속가능지표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결정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때 정치적인 약속들이 난무할지라도 균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 되는 것
이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배분이 된다. 자원균형과 생태균형, 재정균형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성이 균형체재의 존속을 결정하므로 최우선순위가 된다.
다음이 생존수단인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부가가치 생산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고용 수준
(일)을 포함하는 생성균형이 분배균형(빵)을 가능케 하며 보다 앞서게 된다. 그 결과 최적
균형(안정, 행복)이 진화 발전을 가능케 한다. 무상복지 제안이 사회통합을 가져 올수 있다
고 주장한다면 다음 표에서 정책판단 실험해 볼 수가 있다.

 
                      <표 2> 균형수준의 지표<시스템 지속성 판별>

우선지표
(weights)

①지속가능
(320)

②소득수준
(160)

③분배형평
(80)

④행복안정
(40)

⑤민주기회
(20)

⑥사회통합
(10)

균형수준 ⇨ 지속균형 생존균형 분배균형 정서균형 기회균형 공존균형

구성요인

⦁자원균형 ⦁ 성장수준 ⦁ 기초보장 ⦁ 모듬봉사 ⦁ 참여기회 ⦁ 공공책임

⦁생태균형 ⦁ 효율수준 ⦁ 모듬나눔 ⦁ 자아실현 ⦁ 권력분점 ⦁ 공존원리

⦁재정균형 ⦁ 고용수준 ⦁ 형평수준 ⦁ 재생기회 ⦁ 표현자유 ⦁ 공정원칙

⦁지속혁신 ⦁ 기술수준 ⦁ 공평배분 ⦁ 정서안정 ⦁ 다수결정 ⦁ 공평배려

타락수준 ⇨ *균형파괴 *소득독점 *질서파괴 *정서파괴 *자유방종 *갈등심화
(퇴행잠식) (생존위협) (안정파괴) (행복파괴) (의무포기) (분규빈발)

⇦ (1차적 생존지표) (2차적 안정지표) ⇨
*가중치 예시: 생존지속성 판별 가정(지속가능이 최고선≥소득생존≥.....≥사회통합)

 자원균형, 생태균형, 생존균형을 무시한 정책은 균형을 파괴하고 경제의 자생력을 파괴하
는 무책임한 타락수준이 될 것이다.

균형성 파괴(시스템 효율화 = 균형회복)

- 복지의 타락(부실복지-전달장애-부채증가) ⇨ 전달효율
- 시민의 타락(사익우선-부정부패-무질서)   ⇨ 법치효율
- 정치의 타락(국익실종-권력남용-부패결탁) ⇨ 국익존중
- 경제의 타락(독점폭리-투기심리-공존무시) ⇨ 합리질서
- 정서의 타락(가계부채-자살증가-행복감소) ⇨ 정서안정



나. 한국개조: 리더십의 형성시스템

 지금 우리는 국가를 지킬 장기전략이 비축되고 있는가?

 우리의 역사는 한 번도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 임진왜란 20일 만에 무너짐, 
병자호란, 일제강점, 한국전쟁도 무너졌다. 임진왜란 때 코무덤, 병자호란의 환향녀, 일제
강점기 강제 성노예,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전국 불인정, 6.25 전쟁의 초토화 등 국가
가 백성을 못 지키는 사회심리의 상처는 우리 체질의 깊숙한 곳에 각인되어서 이제까지 
자기중심적 흑백논리로 비타협적인 사회를 형성 시켰다.

<표 3> 국가개조 리더십의 형성

(지도력형성과정-사회적지원)

   리더십목표     ← 시스템개조 ← 해결과제

1.공정성(공정효율성)
➀ 장기비젼 ← 국력비축추진** ← 한반도 전쟁상처, 임기응변 심리
➁ 권력책임 ← 책임의 도덕률 ← 권력무책임, 정치권 부패 무능
➂ 특권부패 ← 정피아-관피아 ← 규제철조망 사익그물망

2.공존성(공존협동협치)
➃ 민주타협 ← 공존화해타협 ← 후진정치, 노사공멸, 시민갈등
➄ 나눔배려 ← 따뜻한 봉사 ← 배려 없는 자기독식, 권력남용
⑥ 흑백논리 ← 중도타협 존중 ← 갈등(네탓타령-내탓무시-흑백논리
⑦ 행복정서 ← 협동정서 안정 ← 행복수준 최하위, 최고자살률

3.공익성(공익배려질서)
⑧ 공익책임 ← 공존질서 교육 ← 공동체 이익무시, 사익비리
⑨ 준법질서 ← 준법정신 생활화 ← 저항식 무법질서, 준법피해의식
⑩ 의식개혁 ← 양보배려 교육 ← 글로벌품위(배려, 양보)손상

   * 국력비축(=효율강국): 총체국력 : 권력책임의무(Noblesse Oblige)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특권 정치인들은 입법 부정 결탁하고, 책임의무는 기피, 군대 간 
아들 전화 받은 엄마는 군 지휘관에 호통치고, 정피아 관피아는 원전비리, 철도, 저축은행, 
해난, 방산비리, 귀족노조, 지역이기, 안전사고에 연계된 갈등은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총체적으로 초등교육부터 다시 시작 
하자. 교육, 교육, 그리고 또 교육으로 개조해보자(영국수상 토니 블레어).



다. 한국개조: 국가장기발전시스템 개조.          

 한국이 주변강국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수준, 국방안보, 복지공존등 주요 
분야에서 국력을 비축해야 침략에서 국가를 보존 할 수가 있다. 우리규모의 작은 나라는 
최적효율 시스템을 갖추는데 장기간 축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구조 고도화를 지향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혁신구조, 정책의 성과 책임제
로 재정균형, 총력안보체계로 모든 국민이 이스라엘과 스위스처럼 효율적인 방위체계를 갖
추고 초강력 독자방위능력 보유는 절체절명의 생존수단이다.

<표 4>  국가장기발전시스템 개조: (최적효율)
비전목표 시스템 개조 해결과제
1.정치경제(협동효율, 최적균형)
①경제재정 ¤재정균형, 해외투자회귀(노사협동, 일자리) ← 노사 대 협동
②정치행정 ¤특권망국(정책책임제, 규제일몰, 정책승계) ← (지속평가위원)
③과학국방 ¤과학강군(산학협동-전산기능군-군산 취업연계) ← 제4정보과학

2.국방안보(세력균형, 신뢰형성)
④안보균형 ¤국방국산-과학기능단-노출예방(전기,수도,가스) ← 국방의존취약
⑤외교균형 ¤다원균형 선도, 평화기구 다원선도 ← 균형선도전략
⑥통일균형 ¤신뢰균형, 비정치지원, 탈북주민 자립 ← 신뢰성 구축

3.복지사회(기초보장, 협동협치)
⑦협동복지 ¤협동효율: 시장형 일자리 창출 ← 재능기여 일자리
⑧기초보장 ¤5대기초(소득-의료-주거-교육-서비스) ← 사각지대
⑨전달협치 ¤공공-민간협치, 분절칸막이 방지 ←전달분절공공중심
⑩환경농업 ¤환경농업: 환경도시, 태양발전 군집전략 ← 환경 에너지

 외교에 있어서는 연미화중의 균형전략 선도, 통일전략은 비정치 분야의 조건 없는 지원으
로 생존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지효율로 공동체안정, 사회적 특권을 부여 받은 자
는 상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상호 공존하는 배려와 타협이 없고, 준법의식
이 미약하여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구 공동체의 건강한 지속을 위한 환경도시 
등 프르잭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라. 사회복지의 균형적 개혁: (일과 빵, 행복)

복지전달체계의 장애 : 전달망은 효율적(민관협치-신속정확)인 변화대응
① 행정과잉: 정부의 공공중심-행정보고 요청 때문에 지자체는 업무수행 곤난
② 자원분산: 남발된 프로그램(360개)에 예산이 분산되어 미미한 전달
③ 놀고먹기: 업무의 칸막이로 외부 소통이 어렵고 형식적 무용한 업무 추진 등,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문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원화 문제, 
정서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취약계층-취약지역 문제 등 균형성 파괴에서 나타나는 사회
복지정책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균형적 개혁방안을 제시.



<표 5> 복지시스템<균형의 길> 개혁방향

(전달효율 - 적정산출 - 성과평가)
      분야       병리진단(과제)        평형처방(정책)
1.생존균형(공존기회)  ⇨<생태공존> *평형성 회복(항상성)
  ①생존보장  -기초보장(사각지대) ①양극화(총규모 관리)
  ②생태균형  -생태다양성 파괴 ②생태공존
  ③지속가능 평가  -과잉점유, 과잉소비 ③적정성 평가
  ④사회갈등  -공동체 생존경쟁 ④협동공존 의 처방,조정

2.자원균형(지속가능)  ⇨총자원균형 <자원효율>: 최적배분
  ①자원균형  -자원고갈 ①총체자원/대체계획
  ②재정균형  -국가부채 ②재정안정 단계설정
  ③적정평가  -자원낭비 ③적정성 산출
  ④고령자원화  -고령 재능기부, 기능사장 ④고령인력 뱅크

3.정서균형(안정행복)  ⇨정서 파괴 <정서평형>:모듬돌봄
  ①삶의질 위기  -자살, 스트레스 ①멘토링 봉사
  ②가족보호(가정같은)  -가족해체 ②위기상담
  ③노인정서  -노인소외 ③노인봉사, 고령재가치유
  ④아동,청소년  -빈곤의 대물림 ④재능지도 멘토링
  ⑤장애인 취업  -장애차별 ⑤기능교육

4.전달협치(공공-민간)  ⇨전달불통 <통합효율>협동협치
  ①기관별  -기관별 개별사업 ①성질별 통합조정
  ②부서별  -부서별 칸막이 ②대상별 통합조정
  ③법률별,프로그램별  -동종이법, 사업별 칸막이 ③규정통합, 모듬돌봄
* ④자원봉사, 나눔  -산발적, 중복낭비 ④네트웤 형성, 재능기부

5.사각지대(취약계층)  ⇨기초보장 사각지대 <통합조정=>복지+보건+정서
  ①빈곤, 장애, 정서  -빈곤의 악순환 ①통합대책(자활자립)
  ②자기실현  -시간자원 낭비 ②고령, 장애 자원화
  ③노인(고령자원화)  -자원낭비 ③고령인력 자원화(독립정서)
  ④여성/가족/청소년  -가족해체 ④종합대책(기능투자)
  ⑤자활기능  -자활프로그램 산발적 ⑤기능교육, 창업지도



                             【주요저서】

연구활동 : "The Balanced Way", 2016, 출판예정

          “생산적 복지”, “균형적 복지국가”,

          “국민연금재정추계수리 모형”,

          “고령화사회의 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민간 협치”, “한국형 복지경제모형”

논문 : “아시아 경제공동체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Modernizing the Korean Welfare State", 2004, Transaction Publishers, U.S.A.

       "Altai 문화협력 구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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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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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교육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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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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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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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춘 실장 (건강보험공당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2016. 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발 표]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신 성 식  기 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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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이 연 숙 교수(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토  론  자> 박 신 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구 혜 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 재 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 회> 고 은 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 회> 이 정 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Ⅰ. 문제 제기

 50대에 주된 직장을 은퇴하고 나오면 뭐가 남을까. 아파트 1채, 퇴직금, 예금 등이
남는다. 용케 직장을 잡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 
크레바스(공백기)를 건너야 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만 61세가 된 다음 달부터 나온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2018년 62세로, 2023년 63세로, 2028년 64세로, 2033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다.
 소득 크레바스를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계곡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 바람과 두려
움 등의 위험을 잘 극복해야 한다. 극복하기 힘든 위험이 건강보험료이다. 근로소득이
나 사업소득이 없는데 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집 한 채 때문이다. 집
이 중년 이후 복지에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고 해도 집 한채가 
앞을 가로막는다. 65세에는 기초연금 벽에 막힌다. 주변 노인들이 다 받는다는데 어
떻게 할 수도 없는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씁쓸함을 곱씹어야 한다. 집값이 오르던 시
절에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지만 요즘은 그것도 아니다. 국지적으로 오를 
뿐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르락내리락 횡보를 계속한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던 
시대는 이제 옛말이 됐다. 그저 거주하는 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소유에서 거주로 생각이 달라지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도 한국의 복지제도
는 그대로다. 20세기 방식 그대로 집을 바라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복지 제도가 얼마
나 시대착오적으로 주택을 취급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어떤 고
통을 초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최대 걸림돌은 건강보험료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다. 내년에는 근로자 규
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같은 혜택을 본다. 2014년 기준으로 단일정년을 유지하
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8.06세1)다. 평균 정년이건 법정 정년(60세)건 이론상의 기
준일 뿐이다. 실제적으로는 53~54세에 주된 사업장을 그만둔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상당수는 이미 이 시점을 지났다. 일부는 소득 크레바
스의 끝을 건너고 있다.

1. 재산 건강보험료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건강보험료이다.

 은퇴하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근로자가 아니어서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긴다. 올해 보수월액의 6.12%를 보험료로 낸다. 절반은 회



사, 절반은 근로자가 낸다. 종합소득이 7200만원 넘는 일부 고소득 직장인은 근로소
득 건보료와 별도의 보험료를 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긴다. 게다가 종합소득이 500만
원 초과하면 한 번 매기지만 5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중 부과한다. 재산건보료 산정 방
식은 복잡하다. 시세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부과 기준으로 잡
는다. 과세표준액은 시세의 60% 안팎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4>보험료 부과점수
의 산정방법에 재산 등급 표가 나와 있다. 재산을 50등급으로 나눈다. 재산 등급 별 점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점당 보험료(2016년179.6원)를 곱하면 재산 건보료가 된다.

1)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재산 건보료만 내면 된다.

2)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

 재산 건보료뿐만 아니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을 또 한 번 따진다. 
평가소득 보험료는 종합소득이 너무 적다고 곧이곧대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한다. 재산이나 자동차를 보고 얼마 정도 벌 지를 추정한다.
 또 남녀,연령 등을 따져 경제활동능력을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평가소득이 나오
면 여기에 소득 보험료를 매긴다. 이후에 재산, 자동차 건보료를 매긴다.
결과적으로 재산에다 두 차례 보험료를 부과하는 꼴이다. 그래서 이중 부과라는 비
판을 받는다. 평가소득 추정에 사용하는 재산은 일반적인 재산 건보료 산식보다 더 
복잡하다.





○ 산정 예 : 과세표준액 4억 원 아파트
*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이면: 재산건보료만 부담

재산 등급 31등급, 점수 757점
건보료: 757 x 179.6= 13만 5960원❶

*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이면: 평가소득까지 부담

재산 건보료 13만 5960원❶
평가소득 재산 7구간 점수 12.7점→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 수준 10등급 

129점에 해당
평가소득의 재산 건보료: 129 x 179.6= 2만 3170원❷

재산건보료: ❶+❷= 15만 9130원

 결론적으로 대도시에 85㎡(전용면적)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대략 15만 원가량 
재산 건보료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일부인 경우가 많아 종합
소득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평가소득의 재산 분 건보료와 재산 건보료를 이중 
부담하고 있다.
 재산에 대출금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다. 가령 6억 원 집을 살 때 5억 원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입자들이 “잘 팔리지도 않는 집이니 그냥 
가져가라”고 반발한다.

2. 전세 건보료

 자기 집이 없는 베이비부머와 노년층이 세를 살 때 전세나 월세에 건보료가 붙는다. 
자가(自家)나 토지에 재산 건보료를 부과하듯이 전월세에도 마찬가지 잣대를들이댄다. 
다만 재산 건보료는 공제가 없지만 전세는 500만원(2013년까지는 300만원)을 공제한
다는 차이가 있다. 공제 후 금액을 건보료 부과 과표로 잡는 게 아니라 30%만 잡는
다. 이렇게 과표를 잡고 나면 재산 건보료 부과 절차를 적용한다. 또 다른 차이는 자
가,토지 건보료와 달리 전세 건보료는 대출금을 감안해 준다는점이다. 모든 대출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전세금을 올릴 때 대출을 받았을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전셋집이 같아야 한다. 즉 대출 받아서 다른 데로 이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령 3억 원 전세에서 대출을 받아서 1억 원을 올려 다른집으로 이사했다면 공제받
지 못한다. 금융회사,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만 인정한다. 사채, 저축은행 대출금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2012년 4월 전세 건보료가 10% 이상 오르지 못하게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이 역시 
전셋집을 이사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34% 가량이 전세 건보료를
부담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2회 전세 시세를 반영해 건보료를 조정한다. 2014년 4월 



건보료 조정 때 45만6640세대의 전세 건보료가 조정됐다. 이 중에서 68.3%가 올랐
고 31.7%는 내렸다.만약 집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데서 전세나 월세를 
살 경우 건보료를 낼까. 이 때는 내지 않는다. 집,오피스텔에 재산 건보료를 내기 때
문이다.

3. 월세 건보료

 보증부 월세나 전액 월세를 살아도 건보료를 낸다. 월세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간주
한다. 월세는 전세로 변환한다. 월세 금액을 0.025로 나누면 전세금이 된다.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건보료가 낮다.

 전월세 건보료는 그 동안 몇 차례 완화돼 왔다. 전세금이 올라 건보료 부담이 오른
다는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완화했다. 그렇다 해도 전세금 건보료는 여전히 부담스러
운 수준이다.

 



4. 재산 건보료 역진성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려면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은 게 상식이다. 그런데 50
개 재산 등급의 재산 대비 보험료를 계산하면 이상한 현상이 나온다. 재산이 가장 적
은 1등급의 재산 대비 보험료율이 1.71%로 가장 높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계산 내려
가 10등급이 1.22%, 30등급이 0.42%, 50등급이 9.11%이다.

 재산 건보료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고 보험료를 무한정 물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 역진적으로 운영돼서는 곤란하다. 등급 별요율이 
최소한 같거나 낮은 등급(재산이 적은 사람)의 보험료율이 낮아야 하는 게 맞다.

5. 주택연금과 재산 건보료(중앙일보 6월 3일자 발췌)

 노후 준비가 덜 된 은퇴자들이 기댈 데는 국민연금이다. 2월 말 현재 354만 명이 
정식 국민연금을 받는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부은 사람들로 60세 이상 인구의 38%
다. 월 평균 연금은 49만원. 노인 부부의 최소 생활비(16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국
민연금마저 없는 나머지 노인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을 보완하는 게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기집
(9억원 이하)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4월 현재 가
입자는 2만8294명이며 계속 증가한다. 60세에 4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90만9000
원이 나온다. 목돈을 인출해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다. 돈을 받는 만큼 집의 가치는 
떨어진다.
 주택연금에 맡긴 집에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소위 ‘재산 건보료’이다. 건보 지역가입
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따라 건보료를 낸다. 그런데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의 가치가 
하락하면 건보료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100세 시대에 맞지 않다. 노후 준비
를 못한 은퇴자의 ‘마지막 보루’가 주택연금인데 건보료가 훼방을 놓고 있다.

6. 재산 건보료 얼마나 되나

 지난해 전체 건보료 수입 44조 3000억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7조 4000억원, 재산 
건보료 2조 9000억원(39.1%)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이 3622만명, 지역이 1427만명



Ⅲ.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때 70% 기준을 정할 
때 재산을 따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다. 소득 인정액 제도이다. 
단독가구(혼자 사는 노인)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10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160만 원이
다. 이 선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매우 복잡하다. 재산에서 기본 공제를 한다. 이를 
기본재산 공제라고 한다. 대도시는 무조건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
촌은 725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게 최종 재산 기준액이 된다. 
이의 4%를 연소득으로 잡는데,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된다.

소득이 한 푼도 없고 주택만 갖고 있다면 단독가구일 경우 주택가액이 4억 3500만원
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주택 가액이 이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2,000만 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P

※기본재산:주택(일반재산)의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 예(4억 3500만원 짜리 집만 있다면)
(4억3500만원-1억3500만원)=3억원
(3억원 x 0,04)÷12=100만원
소득환산액 100만원→기준(100만원 이하) 충족→기초연금 지급

          소득인정액=소득(근로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Ⅳ. 기초생활보장제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역시 기초연
금처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재산은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기초연금보다 더 복
잡하고 환산율도 높다. 건강보험료만큼 복잡하다.

소득인정액 산식은 기초연금과 같다.

 기초연금과 달리 주거재산 인정한도가 있다. 대도시는 1억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38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간주한다. 일반재산이 되면 환
산율이 훌쩍 올라가 훨씬 많이 소득으로 잡힌다.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좀 값이 나가



는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좋은 집이 있는데 굳이 국가에 
손을 벌리려 들지 말라는 뜻이다.그래서 일정액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고, 기
본재산 공제를 해 준다. 

 대도시가 5400만원, 중소도기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다. 대도시의 9000만 원 
짜리 주택이라면 5400만원을 빼고 3600만 원만 잡는다. 재산 별로 소득 환산율이 다
르다. 주거용 재산이 낮고, 일반 재산은 높다.

대도시의 1억 2000만원 아파트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보자.

➀ 주거재산 인정한도 산정: 1억 2000만 원-1억 원=2000만 원
   즉 1억 원은 주거용 재산, 2000만 원은 일반재산으로 간주

② 주거재산 환산
   1억원-5400만원=4600만원(주거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
   월 소득 환산: 4600만원 × 0.0104=47만 8400원❶

➂ 일반재산 환산
   2000만원 × 0.0417=83만 4000원❷
   총 환산액 ❶+❷=131만 2400원

 생계급여 수급기준 월 소득(127만 3516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득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렇다는 뜻이다.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도 당초 일반재산과 비슷했으나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금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Ⅴ. 22개 복지제도가 재산 환산

 2002년까지 기초수급자를 정할 때 소득과 재산기준을 따로 운영했다.2) 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하, 재산은 3600만원(4인가구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2003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은 없는데 재산
이 을 넘어서 국가 보호를 못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산 가액의 4.17%를 월 소
득으로 잡았다. 24개월이 지나면 100%가 된다. 재산을 2년 간 먼저 소비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다.

 하지만 사는 집을 처분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2014년 주택 1억 원까지
는 1.04%만 월 소득으로 잡게 완화됐다(주거재산 인정제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은 2008년 도입될 때 주택가액의 5.04%를 연 소득으로 잡았다가 4%로 완화됐다.

 소득인정액 제도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자활급여, 
차상계층 자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22개 복지제도가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재산
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환산할 때 기본재산 공제를 하는데, 크게 기초수급자 기준과 기
초연금 기준으로나뉜다. 기초수급자 제도는 대도시가 5400만 원, 중소도기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을 공제한다. 차상위 자격확인, 장애수당 등이 이를 따른다. 기초연금 
방식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다. 차상
위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연금, 자활급여 등 나머지 대부분의 제도가 이 기준을 쓴다.

<재산을 환산하는 다양한 복지제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 리포트(강신욱)



Ⅵ. 문제점과 대안

1. 시계가 30년 전 그대로
 
 재산 건보료는 1989년 지역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 생겼다. 약 30여 년 전이다. 건
보료는 원래 소득에만 매기는 게 원칙이다.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다 매기
면 된다. 임대소득 같은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재산과 자동차에 매긴 이유는 당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다. 소득을 알 
수 없으니 재산이나 자동차를 간접 잣대로 활용해 ‘이 정도 집이 있으면 소득이 얼마 
되겠다’ ‘이 정도 차를 굴릴 정도면 소득이 이 정도 되겠다’고 의제한 것이다. 소득 
파악률이 낮아서 그걸 보완하는 장치로 재산과 자동차를 활용했다. 특히 변호사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이 안 돼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를 적게 내는 현
실을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당시 자영업자의 소득자료 확보율이 10%
도 안 됐는데 지금은 63%(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가량 된다. 소득자료 확
보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비율이 2005년 42.9%에서 2013년 
72.3%로 올라갔다3).

 또 과거 소득 축소 또는 누락 신고의 대명사였던 고소득 전문직이 최근 몇 년 사이
에 거의 다 직장가입자로 전환했다. 지역가입자에 남아 있는 전문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 비해 소득 파악률이 올라가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도 올라간다. 
그러면 간접 잣대인 재산이나 자동차 건보료, 평가소득 건보료를 줄이는 게 맞다. 그
런데 반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 과표 현실화, 전셋값 상승 등 때문에 재산 건보료는 
거꾸로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야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즐거움이라도 있지만 
과표 현실화나 전셋값 급등은 가만히 있는데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
끼게 된다.

2. 엉터리 기본재산 공제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단계 방식의 재산 공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중소도시 성남시 분당구와 대도시 인천시 강화군의 예를 보자. 한국감정원의주택평균
매매가격(2014년)을 보면 성남 분당구는 5억1758만 원으로 인천 강화군(1억1934만 
원)의 4.3배에 달한다. 인천 동구(1억5243만원)에는 3.4배다. 주거비가훨씬 비싼 분당
구의 공제액이 인천 강화군이나 동구보다 5000만 원 적다. 5000만원은 기초연금 수
급 자격 소득환산액으로 따지면 21만원에 해당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김모(65)씨는 올 7월 만 65세가 되자 기초연금을 신청
했는데 탈락했다. 구청 측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들어야 한다. 부부 가구는 소득인정액
이 149만 원(2015년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 김씨 부부는 소득이 없고 집(2억3000만 
원)과 예금(2억4000만 원)만 있다. 이 둘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149 만원이 넘지 않
아야 하는데 3만원이 초과됐다. 성남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재산가액에서 8500만원
(기본재산액)을 공제한다. 이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다는 의미다. 예금은 도시 규모에 관계없이 2000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하면 집은 
1억4500만원, 예금은 2억2000만원이 남고 그 합의 5%(3억6500만원x0.05)를 열 두 
달로 나눠 월 소득으로 잡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152만원이 나온다. 

 만약 김씨가 인천 강화군이나 인천 동구로 이사하면 기초연금(월 20만3000원)을 받
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대도시로 분류돼 재산공제액이 1억3500만원이다. 이만큼 
공제 받으면 김씨의 환산소득은 월 131만원으로 줄어 수령 자격이 생긴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 광역시의 도·농 통합군(郡)이 해당된다. 대도시 중 인천 
강화군 집값이 가장 낮다. 중소도시 중 77개가 강화군보다 높다. 강화군 다음으로 부
산 중구가 낮다. 74개 중소도시가 여기보다 높다. 중소도시 중 가장 싼데는 강원도 
태백시인데, 이보다 더 비싼 농어촌이 67개나 된다. 양평·청원·무안·거창 등 8개 군은 
강화군보다 비싸다. 3단계 분류법을 적용하면 주택가격이 뒤죽박죽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재산 공제액이 5400만원·3400만원·2900만원의 3단계로 돼 있다. 
월 소득이 30만원인 노인(주택가격 8000만원)이 부산 중구나 광주 동구 같은 대도시
에 거주하면 기초수급자가 된다. 하지만 과천시나 경기도 가평군에 살면 탈락한다. 
과천이나 가평군 집값이 훨씬 높은 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 2003년 기초생보제에 3
단계 방식을 도입한 뒤 다른 제도로 확대됐다. 당시는 3단계 방식이 시장 상황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12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그대로 뒀다.

3. 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독일에
서 일본을 거쳐 들어왔다. 그런데 사회보험의 원조국인 독일에서조차 재산 건보료가 
없다. 재산에서 소득이 나오지 않는데 건보료를 매길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일본도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 우선 도쿄 23개 구는 재산 건보료가 없다. 다 폐지했다. 도쿄
는 이뿐만 아니라 은퇴자는 보험료 공제를 많이 한다. 일본 농어촌 지역들이 재산 건
보료를 아직도 유지한다. 이 지역들도 과거 농민들의 소득을 알 수 없어서 간접 잣대
로 활용했지만 농업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재산 건보료 비중을 낮추고 있다.

 한국은 지역가입자의 전체 건보료 수입에서 재산 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8.1%(2012
년)나 되지만 일본은 10%에 불과하다. 일본 지역 건보는 1700여개의 조합으로 운영
되는데, 최근 2년 여 사이에 50개 조합이 재산 건보료를 폐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한 공적부조 제도에 재산을 보는 나라도 그리 많지 않다.5)선
진국은 기초생보제를 운영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재산을 100% 따
지는 데도 거의 없다. 미국이나 영국은 주거하는 집 한 채는 재산으로 간주하지않는
다. 복지 수령 자격을 따질 때 집 두 채부터 따진다. 영국은 금융재산이 일정액 넘으
면 소득으로 환산해 복지 수당을 깎는다. 벨기에와 호주도 비슷하다. 일본은 금융재
산이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이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집을 따지지 않는다. 주택을 소득으로 환
산하지도 않는다. 네덜란드·뉴질랜드는 국내 거주기간만 따져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은 최저보장연금을 운영한다. 최저보장선까지 
연금이 못 미치면 나머지를 채워준다. 영국·호주·캐나다는 본인소득만 따진다.

4. 대안

  첫째 대안은 재산 자동차 건보료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
거나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사람은 일정액의 기본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장 깔
끔한 대안이지만 현실적인 장애물이 적지 않다. 소득 파악률이 여전히 한계가 있고, 
소득은 없거나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까지 혜택을 줘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소
득에만 부과할 경우 지금보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
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건보료를 크게 낮추는 것이다. 또 부채를 빼고 산정
해야 한다. 일정액의 재산까지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자는 것이다. 

 셋째, 재산 건보료이건 기초연금이건 간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
택 한 채는 무조건 빼는 방안이 있다. 이 정도 주택까지는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
한 요소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기초연금에서 이를 빼기 곤란하다면 이 규모까지는 소
득 환산율(현재 연 4%)을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 재산 금액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
다.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현재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기초 보장제, 기초연금의 3단계 공제방식은 순전히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할 것 없이 주택가액의 50%를 일괄적으로 공제하거나 주택가액 기준으로 
몇 단계로 쪼개 공제하는 방안이 있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의 주거재산 인정 한도를 높여야 한다. 대도시 1억원이 너무 
낮다. 셋째 대안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무조건 빼자고 했는데, 기초생보제에서는 



이보다 적은 60㎡ 이하 주택은 무조건 빼는 게 좋다고 본다. 주택 한 채는 기본권이
다.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녀나 부
모의 부양능력을 따지는데(부양의무자 기준), 이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유는 국가에 기대지 말고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2년 동안 먹고 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개념을 근거로 해서 소득환산율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기초수급자한테 이걸 적용할 수는 있다 해도 자
녀에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집을 팔아서 부모를 봉양하라는 말인데, 요즘 세상
에 그럴 자식이 있을까. 비현실적인 조항은 빨리 없애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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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전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소득양극화
가 심화되면서 평등한 기회보장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
지 않음으로서 사회적 결속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성숙된 사
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하며, 복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복지수준의 문제는 결국 재정문제와 직결되며, 복지
재정의 지속성과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영유아보육료의 확대(2013), 기초연금의 시행(2014) 등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및 급여
수준의 인상으로 2014년에 ‘100조 복지재정시대’를 맞이하였다. 2016년 현재 중앙정부의 
총지출은 120조를 넘어서는 등 복지수요증대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의 시행여부, 복지누수현상 및 부정수급, 누리과정예산 편성
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제 복지재정의 조달방법 및 관리의 적
절성, 복지재정의 효율화 문제는 정책적인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향후 국가 및 지
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복지재정의 문제는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2015년 현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약 48조로 전체 예산의 27.8%이며,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세입부족 및 복지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자
체재원으로는 인건비마저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재정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
부의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및 재정분담에 관해서는 지방정부의 결정권한이 거의 없이 
일정률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세입권한과 세출권한의 비대칭성 
문제 또는 정부간 재정관계에서의 중앙의 재정통제권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고, 의무적인 법정 지출에 따른 지방복지재정의 부담은 다양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재
량재원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현실이 현행 정부간 복지재정분담체계
에서는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자리 부족, 가족해체, 신빈곤층의 대두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따른 복지재정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방복지재정의 진단 및 정부간 재정조정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제도적 개편
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정의 분담주체 및 수준에 관한 문제는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및 미래의 복지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정부
간 갈등 및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실증자료에 기초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그
동안 수행되었던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지방의 관점에서 정부간 복지재정 분담의 합
리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다.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현황

 1.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은 2014년에 100조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115조 6천억원으로 정
부 총지출 375.4조원의 30.8%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정부 총지출의 평균증가율 5%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1) 부문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39.7조원(34.3%), 융자지출과 이자상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 
18.4조원(15.9%),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비 중심의 노동 15.5조원(13.4%), 기초생활
보장 9.5조원(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된 노인·청소년 부
문이 2011년 이후 연평균 23.6%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라 
보육·가족·여성부문이 연평균 17.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이유는 전통적인 공
공부조 및 사회보험제도의 확충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등
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보면, 2005년의 복지재정지출은 50.8조원에서 2015년은 115.7조원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급격한 복지재정의 확대는 기
존 법령에 따른 복지의무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성숙, 무상보
육의 확대, 기초연금의 시행, 맞춤형 개별급여체제의 도입 등 복지제도의 확충에 기인한 
바가 크다.
  예를 들어 2008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2013년
부터 0~5세의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양육수당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
하였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202,600원(2015년 4월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연
금 인상 및 활동지원 등급 완화(2013년), 2015년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
자 기준 완화 및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등 복지제도의 변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그림 1> 주요 복지제도의 시행과 복지지출의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서 재작성함.

  복지재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의 ｢2015~2019년 국
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보건· 복지· 고용 지출은 2015년 115.7조원에서 2019년에 
140.3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하고, 총지출 대비 비중도 2015년 30.8%에서 2019년 
34.6%로 3.8%p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은 대체로 법적 의무지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은 사업의 법적인 지출의무에 따라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과 재량지출
(discretionary spending)로 구분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로 정의된다. 
의무지출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중장기
적으로 볼 때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세수 감소
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지원 등의 재정수요가 오히려 늘어나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자동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박인화, 2014).
 



 <표 2>에서 2015~2019년의 의무지출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이전재원은 
5.6%,복지분야 법정지출은 6.7%, 이자지출은 6.1%, 기타의무지출은 2.7%의 연평균 증가
율을 보여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 공무
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 수급자 수가 증가하여 연금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이전재원은 내국세 등에 연동되어 규모가 결
정되는 특성상 향후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주: 1) 2007~2014년은 결산, 2015년은 예산, 2019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임
    2)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율이며, 지방이전재원 등은 전체 의무지출 대비 비율임
    3) 의무지출 규모는 2007~2014년의 경우 정부와의 협의 하에 설정한 의무지출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하였으며, 이후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대한민국정부, 2015)을 참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7~2014년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5.5%)보다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7.5%)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10.4%) 증가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2015-2019년간 재량지출보다 의무지출의 증가율이 높게 예측되며, 그 중에서도 복지지
출의 증가율이 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새로운 사회
적 위험 (new social risks)으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대 등으로 복지재정의 확대가 불가피
하다면,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할 것이다.



2. 지방정부의 예산현황 및 복지재정

  1) 지방정부의 예산현황: 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조 및 이전재원의 의존성

  <표 3>은 2010-2015년 동안 통합재정수입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재
정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으로 총 재정규모는 
513조 8,869억 원이며, 그 중에서 중앙정부 예산은 286조 2,938억 원(55.7%), 지방자치단
체 예산(지방예산)과 지방교육예산은 각각 173조 2,590억 원(33.7%)과 54조 3,341억 원 
(10.6%)이다. 전체 재정규모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의 34.4%에서 2015
년에 33.7%로 감소하였으며, 지방교육을 포함할 경우, 지방재정의 비중은 2010년 44.5%에
서 2015년에는 43.3%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모기준(세입기준)에는 정부 간 이전재원이 중복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종 
사용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표 3>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 재정사용액(세출기준)이
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비중은 예산규모 기준(세입 측면)과 재정사용액(세출 측면)이 중복
계상으로 인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2015년 현재 예산규모는 중앙이 55.7%, 지방이 
33.7%, 지방교육이 10.6%인 반면에, 재정사용액 기준은 42.5%, 43.1%, 14.4%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재정이 중앙 편중적인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하며,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세입)와 재정사용액(세출측면)의 상이성은 <표 4>의 정부간 재정관
계에 기초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재정조정(이전재원)
을 하면, 지방정부의 비중이 당초 예산규모보다는 증가하고 있다.



 주: 1)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이전재원 차이(65,939억원)는 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예산편
성 시 적게 반영한 금액임.[중앙정부-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이전재원 차이(12,576억원)도 동일]
     2) 지차단체-지방교육 간 이전재원 차이(7,586억원)는 지방교육청에서 자치단체 이전재원 예측을 보수적
으로 함에 따라 적게 반영한 금액임

 자료: 행정자치부(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한편, <표 5>에 제시된 지방재정 세입구성의 추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의 비중감소와 이전재원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취약하고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현재 전체 지방세입(당초예산 기준)은 173조 
2,590억원으로, 자체재원, 이전재원의 비중은 각각 46.0%(79조 77,012억 원), 42.3%(73조 
3,76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이 34.3%로, 총세입의 약 
1/3수준에 불과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자체재원 및 이전재원의 구성추이를 보면, 자체재원의 비중은 2010년에 56.9%에서 
2015년에는 46.0%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전재원의 비중은 2010년 
39.4%에서 2015년에 42.3%로 증가하고 있다. 2010-2015년 동안 자체재원의 연평균 증
가율은 –1.8%로 총세입의 증가율 2.8%보다 낮은 반면에, 이전재원의 연평균증가율은 
4.2%로 총세입증가율 및 자체재원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전재원 중에서 지
방교부세의 연평균증가율 2.3%에 비해 국고보조금의 연평균증가율이 5.6%로 나타나, 국
고보조금의 증가율이 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전재원의 비중이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
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이전재원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기반의 취약성을 보
여주고 있을뿐 아니라,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고 있다(<그림 2> 참조).

 주: 2010~2014년도까지는 최종예산, 2015년도는 당초예산 기준임.
     자료: 행정자치부(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5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당초예산 순계 기준)는 전년 대비 5.92%(9조6,797
억원) 증가한 173조2,590억원이다. 지방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0년-2012년에는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계속 하락세로 나타났으며, 
2015년 현재 각각 45.1%, 68.0%였다.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
복지 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
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분야별 분포를 <그림 3>을 통해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4.1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5.4%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보건을 
포함할 경우, 27.0%), 다음으로 환경보호 9.9%, 수송 및 교통 9.0%, 일반공공행정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가 절대규모나 비중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
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비중이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2014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40조
원). 이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에 있다는 사실
을 의미한다.



            <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추이

 주: 1) 재정자립도 :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립도 지표)
         ⦁재정자립도={(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 100
     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수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 지방자치단체가 제약 없이 재량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비중 )
         ⦁재정자주도={(자체수입1 + 자주재원2)/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 1 ) 자 체 수 입 1 = 지 방 세 ( 보 통 세 + 목 적 세 * + 과 년 도 수 입 ) + 세 외 수 입 ( 경 상 적 세 외 수 입 + 임 시                
적 세외수입)
          *목적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2)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 자치단체 예산규모=(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자료: 행정자치부(2015), 2015 행정자치부통계연보.



<그림 3>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재원배분(2015)

주: 당초예산(순계)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표 6>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같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전체 지방예산(1,681,012억원)의 약 27.8%인 46조8,152억원(사회복지예
산440,596억원, 보건예산 27,556억원)이다.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2010년에 전체예산의 
20.6%에서 2015년에 27.8%로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
다.
 2010-201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로 나타나, 이는 
전체 지방예산의 연평균증가율 4.5%보다 2배 이상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의 급증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증가를 반영한 결과이지만, 
복지재정의 대부분이 법정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
다.

 

주: 1) 사회복지예산 = 사회복지예산 + 보건예산
    2) 전체예산은 2012년도까지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준, 2013년부터는 통합재정지출[(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보전지출(지방채상환, 다음연도 이월금 등)]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2015), 2015 행정자치부통계연보



<그림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추이 및 비중

          자료: 행정자치부(2015), 2015 행정자치부통계연보.

  2015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46조 8천억원의 분야별 분포를 <그림 5>에서 보면, 
노인·청소년분야가 13조 4천억원으로 2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분
야가 24.8%, 기초생활보장 2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기초생
활보장제도의 급여 제공 등에 따른 결과이며, 지방복지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급여사업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분야별 분포

                           



Ⅲ.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추이와 특징

 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증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은 크게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자체사
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재정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
조사업이 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주)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행정자치부(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표 7>에서 2015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예산 44조원 중 보
조사업과 정책사업의 규모를 보면, 보조사업이 40조원으로 91.4%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3조6천억원으로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중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중이 각각 42.0%, 38.1%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
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은 자체사업의 비중이 낮고 대부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보조사업 비중(2015)

      자료: 행정자치부(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부
담하는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기준보조율(또는 국고보조율)이라 한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22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경비는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정률보조금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지
방비를 부담해야한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비 의무부담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비 부담의 증
대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표 8>은 연도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0-2015년간 지방
정부예산은 평균 4.2% 증가한 반면에, 국고보조사업비는 6.2%로 나타나 지방정부예산 증
가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출에서 국고보조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에
는 33.4%에서 2015년에 37.2%로 증가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은 연평균 5.2%
로 지방정부예산 증가율 4.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 현재 지방비 부담은 23조원
이며 35.7%를 보이고 있다.



주: 1) 당초예산기준
    2)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포함)
자료: 박지현(2014)에서 2010-201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사업 자료 인용.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현황, 각 연도(2013, 2014, 2015).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각 연도(2014, 2015) 참조하여 작성함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2010년 19.9조원에서 2015년 36.3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보조사업이 복지부 총지출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
히2010-201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11.2%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율 6.7% 및 지방정
부예산 증가율 4.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지
방비 부담을 보면, 2010년에 6.2조원에서 2015년 10조 7천억원으로 연평균 9.9%씩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비의 급증은 지방비 부담이 의무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사업 중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9>는 
2015년 7대 사회복지예산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주 1)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지방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1,301억원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재정통계.stat.nabo.go.kr에서 작성함.  

 7대 사회복지 예산사업의 2015년 사업비 예산총액은 30조 4,029원으로, <표 8>에서 보
듯이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사업비 총액 36.3조원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
은 국비-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운용되는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이며, 예산총액 기준으로 국
가가 68.7%를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31.3%를 부담하고 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기초연금이 총사업비 대비 3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
료지원(22.3%), 의료급여(19.7%), 기초생활보장급여(16.1%), 가정양육수당(5.6%), 장애인
연금(2.8%), 장애수당(0.6%) 순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비 총액 대비 국가분담률 수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대표적인 공공부조 사업에서 높은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국가와 지자체간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1301억원을 포함
한 지방비가 3조 7,21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정양육
수당의 경우 지방정부가 총사업비의 35.7%를 부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금급여나 공공부조 성격이 강한 현물급여(의료급여)의 경우 대체로 
국가분담률이 높고 영유아보육료지원과 같이 현물·서비스 형태의 보편적 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은 2005년에 국고보조사업 중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
업이며, 재원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별도 항목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분권교부 세사업의 재원부족, 지방비 부담증대 등의 문제로 2011년에 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을 구조조 정하여 52개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2013년 지방-중앙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에 따라 2015년부터 정신요양, 장애인생활, 노인양로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
원되었고, 한시적인 분권교부세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는 아
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이 추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4 보건복지백서에서 재구성함.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비는 2005년에 1조 7천억원에서 
2014년에 4조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2.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른 재원으
로 국비지원인 분권교부세는 2005년에 6천억원에서 2014년 1조 3천억원으로 연평균 
7.8%의 증가율이었다. 반면에 지방비 부담은 2005년에 1조 1천억원에서 2014년 2조 9천
억원으로 연평균 15.5%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연평균 증가율은 15.5%로 국비인 분권교부세 증가율 7.8%보다 거의 2배정도로 나타나, 
지방재정부담을 가중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치단체 유형별 복지재정부담의 불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복지재정부담이 거의 동일하기 보다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은 2008~2015년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27.5%
이며, 사회복지비의 증가율은 연평균 8.0%이지만 지방예산 증가율은 1.1%에 불과하다. 광
역자치단체인 도 본청은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 증가율은 7.6%로 특별･광역시 본청에 비해 각각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35.4%이고, 그 증가
율은 평균 12.1%인 반면 예산증가율은 3.2%로 낮다. 특히 자치구는 2015년 기준으로 사
회복지비 비중이 55.6%로 압도적이며, 이 기간 동안 그 증가율이 자치단체 유형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와 시 지역은 사회복지비 증가율이 각각 13.4%와 12.2%이고, 
예산증가율은 각각 1.8%, 7.0%이며, 군은 2015년 기준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2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태현, 2015).



  주: 총계예산 규모 기준이며, 재정고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 및 자치단체예산 규모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각 연도.
  재인용: 유태현(2015).

 <표 12>는 243개 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지출 비
중이 20~30%인 지역이 32.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0~20%인 지역이 26.3%이다. 
광역 자치단체(시・도) 중에서는 30~40% 미만이 가장 많은 편이다(11개). 기초자치단체의 
우, 시 지역에서는 20~30% 미만이 48개로 가장 많고, 군 지역에서는 10~20% 미만이 53개
로 가장 많으며,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50% 이상이 지역이 48개로 가장 많다.

주: 자치단체별 총계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준, 시도별 평균은 순계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이상의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사회복지비 비중의 분포가 차이가 크며, 재정압
박도 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수요대상자의 지역별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의 복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자체 중에서 자치구가 가장 큰 복지재정 부담에 직면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의 개선방안

1. 지방복지재정의 문제점 및 지방재정대책

  정부간 재정분담구조는 세입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이지만, 세출측면인 재정
사용액은 4 대 6이다. 지방정부는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의존재원의 비중에서 국가보조금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에서 
보조금 비 중이 커지면 재정자립도의 저하와 지방정부의 매칭부담이 가중된다.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26), 2015년 현재 복지보조사업이 거의 
90%에 이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지방복지재정의 실태에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재정의 지출증가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복
지재정의 증가율이 전체 지방재정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지방재정의 대응력을 약화시
키고 있다. 특히 지방복지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의료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은 법정의무지출로 지방재정을 강제화하고 있으며, 지방비 매칭
부담의 증대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지방복지재정의 증가는 타 분야의 재정지출 또는 자체사업을 축소시키는 등 지방
정부의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재정의 매칭비 부담을 위해 타 
분야의지출이 줄어드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예산편성’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27)

  셋째, 지방복지재정의 불균형 현상이 시·군보다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자치구와 특별·
광역시간의 관계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자치구가 가장 심각한 재정압
박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방재정대책을 추진하
였다.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차원에서 2013년 9월에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지방소비세의 전환률 인상
(5%->11%, 2014년 시행), 지방세 감면 정비,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서울 20%, 
지방 50% -> 각각 15%p 인상), 분권교부세 3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정신, 장
애인, 양로시설 운영, 2015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차단, 부적정수급근절, 유사중복사업 정비, 재정절감인프라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조정교부율 인상 권고, 지방교부
세법의 개정(2016년 시행)으로 부동산교부세의 산정요소인 사회복지비중의 인상
(25%->30%),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상향조정하였다(20%->23%).

26)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특징은 SOC 국고보조사업과는 다르게 수급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명확하
고, 법령에 기초한지출(의무지출), 최저기준과 사회적 형평성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임성일, 2015).

27)  실증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김태일, 2013; 장덕희, 2015),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증
가는 경제개발 등, 타 분야의 지출비중을 축소하거나 자체사업의 지출 비중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추진했던 정부의 지방재정대책으로 지방의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었으며, 복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복지재정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고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간 복지재정을 둘러싼 논란
은 해소되기보다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간 복지재정관계에 대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지방복지재정의 분담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문제는 주로 중앙정부 복지지출을 둘러싼 지방비 부담과 관
련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부담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 복지재정
의 규모, 정부간 복지재정의 관계, 지방의 분야별 재정과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논
의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비 부담의 완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방정
부 복지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한 대안은 재정측면(세입기반, 이전재원의 규모 등 혹은 조세
와 보조금)과 정책결정의 참여와 운영측면(재정분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 운영효율성 등)
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간 재정조정관계의 개
선, 재원부담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한 강화, 복지재정의 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간 지방복지재정의 분담효율화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28)

  
1)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관계의 재정립
     
(1) 지방정부의 세입기반 확충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간 재정관계의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행 8
대 2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변경하는데 있다. 즉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의존재원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재정의 부담으로 지방정
부의 가용재원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수의 확충방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 확대, 비과
세·감면제도의 정비 등이다.
  2014년에 지방소비세의 전환률 인상(부가가치세 징수액의 1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화, 지방세제개편, 비과세 감면의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였
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전환률 인상이 미흡하며,29)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의 전환률을 

28) 정부간 복지재정 분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내용은 그동안
의 연구성과(고제이 외, 2014; 곽채기, 2014; 박지현, 2014a, 2014b; 배인명, 2014; 이상범, 2015; 이상호 외, 
2015; 이재원, 2015; 임성일, 2015; 최병호, 2015a, 2015b; 하능식, 2013)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9)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5%를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는 방식으로 시작
하였다. 도입당시2013년에 5% 추가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2014년에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
른 세수보전대책으로 11%로 인상되었다(손희준, 2015).



확대하여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병호(2015)는 새로운 지방세목으로서 ‘지방복지세’의 설치를 지방복지재정의 해
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복지세는 사회복지지출에 연계되는 목적재원이다.
  다양한 설치방안 중 국세와 지방세 세목 중 부가세가 없는 일부 세목을 대상으로 부가
세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복지세는 지방
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지방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복지세라는 목적세의 신설이 세입기반 확충에 용이할 수 있
지만, 세입-세출간의 연계문제나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지방복지세의 설치는 복지재정의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배분방식, 국가의 
복지재정 총량을 확대하는 차원과 연계하여 세수추계 및 세목신설의 영향 등을 충분히 검
토한 후에 도입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지방복지재정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며, 지방복지재정의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은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관련된 주된 쟁점은 정
부간 책임주체 및 정도, 정부간 재정분담기준, 기준보조율의 인상여부, 차등보조율의 실효
성 문제 등이다(김현아, 2013; 손희준, 2013; 박지현, 2014a; 2014b; 이재원, 2015; 곽채
기, 201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개선내용은 현행 국고보조금제
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고보조금제도의 전반적 틀을 재구조화할 것인
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①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체계 개선 및 차등보조율의 실효성 제고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문제는 지방정부의 지방비 부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
어, 정부간 재정분담의 갈등요인이며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과 
관련된 개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보조율의 인상 및 체계 정비이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체계는 
1986년에 설정된 이후 2014년 영유아보육료지원 및 가정양육수당의 기준보조율이 15%p 
상향조정된 경우30)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준보조율체
계의 특징을 보면,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보조율 책정
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소관 부처의 사업특성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의 분포에서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한 현금급
여사업의 경우(지방기준)는 70-80%, 시설기능보강 및 시설운영은 50%수준으로 책정한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부록> 참조).
  현행 정부간 재정관계를 유지할 경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
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할 것이다. 기준보조율의 인상
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책임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중앙

30) 서울 20%, 지방 50%로 책정되었지만, 지방정부의 부담증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2014년부터 기준보조율이 
15%p 인상되었다. 현재는 서울 35%, 지방 65%이며, 차등보조율이 적용된다.



정부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특성별, 보조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기준보조
율을 차등화한 점, 사업별 차등보조율의 실효성 문제, 복지부문별 기준보조율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31)

  둘째, 지방재정의 세입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보조율의 인상 및 인하가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정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재원(2015)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
조율을 매년 적용할 때 연도별로 지방재정의 세입 여건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가칭)‘기준보조율 조정률’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2015년 
동안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9.9% 증가했지만, 지방정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나타나, 국고보조사업의 팽창으로 의무적인 지방비 증가
는 지방정부의 세출기능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
부가 차기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보조사업에 국비 재원을 배분할 때 지방정부의 재
정여건(지방정부의 세입에서 일반재원의 증감상태 고려)이 악화(개선)되면, 자동적으로 국
고보조율을 일정 비율로 인상(인하)하는 장치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차등보조율의 개선이다. 차등보조율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사업의 차등보조율에 관한 연
구결과에 따르면(김현아, 2013; 하능식, 2013; 박지현, 2014b; 이재원, 2015), 차등화 지표
산식의 타당성, 차등보조율 적용·미적용 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 차등화 결과의 타당성, 유
관 사업들 간의 일관성 등에서 차등보조율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처럼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이 지역별 실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생계급여의 경우 전체 자치구가 차등보조율
(인상보조율, 10%)을 적용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차등화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등화 지표 산식의 개선, 실질
적 차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등화 구간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32)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차등보조율의 실효성 문제,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추가재원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지역복지수요의 반영미흡 등을 고려할 경우, 차등보조율을 폐지할 필요가 있
다. 이를 기준보조율 체계로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재원분담기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유형개편-전액국고보조금과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31)  서울과 지방의 이원체계로 구분한 기준보조율 체계는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수 있으나, 수도권 내의 자치구와 비교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기초
생활보장과 장애인부문의 사업은 대체로 기준보조율이 높은 반면에, 보육 및 아동청소년, 여성가족부문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아 복지부문별로 기준보조율의 차이가 있다.

32)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기초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 차등보조율 4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자치구 분포에서 지표산식의 기준인 재정자
주도는 실효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자주도 80%미만의 자치구가 대부분이며, 실제 국고보조
율은 70-90%에 집중되어 있다(평균 국고보조율은 74.5%).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4 보건복지백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는 중앙-광역-기초라는 중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간 복지재정분담 체계가 매우 비체계적이고 배분기준의 원칙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
고 있어 기준보조율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로 
명시된 기준 보조율제도가 복지수요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분담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모색할 시점
이다. 현재와 같은 앙과 지방 공동책임방식의 기준보조율체제를 복지사업의 특성별로 중앙
과 지방의 책임을 전담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재원, 2015).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부간 복지국고사업의 재원분담기준에 따른 기준보조
율 개편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박지현, 2014a; 이재원, 2015; 곽채기, 2015). 기준
보조율을 재산정하는 지표 또는 기준에 따라 기준보조율의 분포유형(예, 전액국고보조: 국고
보조율 100%, 높은 보조율: 70-80%, 동등 보조율: 40-60%)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박지현(2014a)은 복지재원분담의 기준을 효율성과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정부간 책
임분담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최저기준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간 공급불균형을 완화
하는 목적을 둔 사업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이러한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전통적인 공공부조사업
이다. 반면에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한 사업은 장기
적으로 개별보조가 아닌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야하며, 사회서비스와 같은 대인사회서비스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33)

  그러나 복지사업의 특성별 정부간 책임전담방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의 성
격, 즉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복지사업별 보조율 수준의 적정성 및 복지사업의 재정분담정도에 대해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점에 따라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정부간 
상호합의가 전제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여건이 충족된다면, 현행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전액 국고보조사업과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3) 포괄보조금은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지만, 세입기반의 확충 및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제도
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일부 복지서비스에 대해 
선택적으로 포괄보조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보통교부세의 개선: 교부세 산정기준의 현실화

  보통교부세는 자주재원으로 복지재정에 특정화되지 않은 재원이지만, 대체로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대응비로 사용하고 있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장기적
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정 교부율 인상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정 교부율로 인상된 재원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비에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상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사회복지수요를 실
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6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
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
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등 세출
절감하거나 지방세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시 교부세 지원을 하고 있다.

 (4) 특·광역-자치구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확보
-조정교부율의 인상 및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방법으
로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기능과 자치구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
을 완화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내용
은 다음과 같다(이상범, 2015; 최병호, 2015b).
  첫째, 복지비중이 높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조정교부율 인상을 권고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난을 일부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21%에서 22.78%(2016년 결정), 부산 19.8%
에서 22%로 인상(2015년 11월 결정)을 확정하였다.
  한편, 이상범(2015)은 특별·광역시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광역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교부율을 
인하한 과거의 경험, 시·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1항에 명시된 점 등을 들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교부율의 탄
력적인 조정여부 는 특별· 광역시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조례로 규정하는 것 중 어느 방식이 조정교부금의 자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조정교부금만으로 현행 자치구의 복지대응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현행 보통교부세는 자치
구를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광역시에 전액 교부하고 있어, 시·군(보통교부세 직접교
부)과는 차이가 있다. 자치구의 재정난 완화와 재정형평화 효과를 위해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제6조 1항34)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재정부담 및 제도신설 등에 대한 정부간 협의기능의 강화

  지방재정부담에 대한 협의기능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 2에 명시되어 있다. 국고보조사
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2012년
에 처음 시행된 후 2014년부터 행정자치부 관할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외형
적으로 이전 보다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기능에 국한
하며 실행력 확보와 관련된 법적 조항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27조2의 
6항35)에 실행력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지
자체 추천위원 4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에서 중앙정부 추천위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천위원을 증원(예, 7명 정도)할 필요가 있으며,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져야한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과 관련하여 정부간 대응방식을 보면,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자체사업으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 및 변경할 경우에,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는 지방정부의 자체복지사업
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이며, 만약 협의조정결과를 불수용할 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에는 지방교부세
를 감액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법적 조항 및 사실상의 강제력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 자체
복지사업의 신설 및 변경에 관여할 수 있다.36)

  반면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비용부담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제도를 법적으
로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는 제도의 내용 및 부담수준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없으며 
비용부담과 사무집행을 수행해야한다. 이처럼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로는 정책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과의 정합성도 떨어질 것이다. 보다 효율
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소통과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향후에는 지방비 의무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조정과정으로 운영하
는 새로운 정부간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도입 또는 

34)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
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35) 지방재정법 제26조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➅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6) 사회보장 사전 협의·조정제도(2013년 시행)는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이 있으며, 중앙과 지방정부에 따라 상

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사전 협의·조정제도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보장 급
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신설을 억제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에, 
지자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사각지대 보완 또는 지역복지수요를 반영한 지자체의 정
책추진을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확대에 앞서 사업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반드시 지방과 협의·조정을 한 다음에 확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지방복지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와 내실화

  중앙정부가 재정분권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는 일정 부분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방만하고 비효율적 재정운영 또는 선심성 지출, 전시행정에 따
른 재정 책임성의 결여 등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책임
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운용방식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재
정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
  특히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의 문제나 복지재정의 누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및 조세부담의 수용성을 약화시
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스스로 복지재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재정책임성을 제고하
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중앙정부 복지지출을 둘러싼 지방비 부담과 관련된 것
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원부담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정부간 
재정관계에서는 복지재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
지의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분담은 지방정부가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반발하면, 중앙정부
는 배분율 및 산정기준의 변경 등으로 추가적인 재원을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면
서 갈등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복지재정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간 재원분담 문제를 과
거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지방복지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자주
권의 확충이 선행되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적 개
편은 정부의 총재정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 재정운영체계와 맞물려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
니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부간 복지재정분담의 개선방안은 실현가능성
을 고려하여 대부분 제도적 요소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지방정
부의 복지재정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선방안의 주
된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상향조정, 보통교부세율의 현실화, 조정교부금의 교
부율 인상, 세입기반의 강화 등이다.
  이와 같은 개선내용의 핵심은 배분율이나 산정기준이 지방정부의 복지수요여건을 얼마
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탄력적인가에 달려있다. 지방재정의 심각성이 제기될 때 임시
방편적이고사후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조정제도의 배분율이나 산정기준을 지방재
정여건에 연계하는 자동조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
다 정교한 실증분석과 함께 충실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복지재정을 둘러싼 정부간 분담방식에 대한 논의 외에 복지재정의 지속
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 및 복지서비스의 체감으로 국민의 삶과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다. 복지수준의 질적 향상은 복지재정과 직결된 문제이며, 복지재정의 안정적인 확
보가 이루어져야 용이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간 복지재정분담의 갈등도 제한된 재정범
위내에서 재정책임의 주체가 누구이며 배분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 할 수 있
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못지않게 중앙정부의 재정도 세입여건의 악화에 따라 압박을 받고 
있다. 복지재정지출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간 재정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지재정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할 것이다.37)

 복지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선행연구(고경환 외, 2012; 최성은, 2013; 양재진·민효상, 
2013; 전승훈, 2014)의 결과에 따르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복지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더라도 저성장의 장기화, 연금제도의 성
숙, 속한 고령화 등 복지여건의 변화는 복지재정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성은 증세 없이 가능할 것 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며, 그것
은 바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증세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정파적 또는 정치공학
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국민들의 삶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할 것인가? 보다 성숙된 사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미래복지비전의 실현가능성은 구체적인 재정조달방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규모 및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
출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접근을 탈피해야하며, 국민적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절차와 체계를 마련해야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정이 참여하는 가칭 『복지재정 지속위원회』를 정부 또는 국회에 
실행력이 담보된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전체 복지재정의 규모 및 적절성, 중앙과 지방정부
의 재정분담, 조세 및 사회보험료 등 수용가능한 수준의 국민부담률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7)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증세논란과 연관된다. 복지재정확충방안으로서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증세는 경기침체하에서 민간경제활동의 위축시
킬 우려가 있어 복지지출의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통해 현 수준을 유지가능하다는 견해로서 현 정부의 입장
과 대동소이하다. 반면에 후자는 전자의 입장은 일시적이며, 복지지출의 증가추이를 고려하면 재원확충으
로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최병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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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
  ○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경제인구의 부양능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실제 경  
     제활동에 참가하는 인력이 감소하게 되어 성장 동력의 쇠퇴를 야기
    - KDI의 분석에 의하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대에 이르러서는 잠재성장률이     
       0.8% 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추계자료를 보면, 2016년 3703만9000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의 악화는 빈곤층의 확대를 불러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특히 개발년대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 중 상당부분이 빈곤화될 우  
      려가 상존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는 매우 미비한 상황
  ○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 일본, 유럽 등 우리보다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나라는 65세 정년이 일반화 되어 있  
      으나, 우리의 경우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선제조치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고령화에 대응한 기업의 인사관리 문화와 제도 등도 미비한 상황
    - 정부의 지원사업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의 일자리 정책을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하
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
  ○ 제도적 보완대책 필요
    -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
  ○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화: 기존 정책의 점검 및 보완 필요

2. 베이비부머 세대 고용현황

□ 베이비부머의 정의 및 인구현황

  ○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이나 불경기가 끝난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    
    에 출생아 수와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인구 코호트(cohort)를 지칭.
   -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1955~1963년의
     9년 간 출생한 인구 코호트로 판단하고 있으며,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8~1974년,  
     3차는 1979~1982년생으로 파악하고 있음.



  ○ 베이붐 세대의 규모는 2012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 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 (<표 1> 참조)
   - 1962년생(53세)가 872,13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95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1962년을 기점으로 감소
   - 베이비붐 세대는 남녀 모두 53세와 54세의 비중이 12.2%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1>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2012년)
         전체          남성          여성

       1963년생         855,387        434,286         421,101
       1962년생         872,130        438,307         433,823
       1961년생         869,861        435,459         434,402
       1960년생         847,812        425,468         422,344
       1959년생         812,607        408,545         404,062
       1958년생         777,193        390,980         386,213
       1957년생         741,018        372,468         368,550
       1956년생         702,722        351,636         351,086
       1955년생         657,794        325,921         331,873
   베이붐 세대 전체        7,136,524        3,583,070        3,553,454

자료: 장래인구추계(2012)

  ○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세대별로 교육수준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전 세대는 중졸 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58.4%로 가장 높았고, 고졸 학력자 비중은  
     29.1%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
   - 반면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은 12.4%를 차지하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에서 대졸자  
     는 23.7%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고졸자 역시 44.5%로 증가
   - 하지만 중졸 이하 학력자는 31.8%로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감소
   - 이후 세대는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42.7%로 더욱 높아졌고, 고졸자의 비중도  
     0.0%로 높아졌지만 중졸 이하 학력자의 비중은 7.3%로 크게 낮아짐
   - 이러한 현상은 높은 교육률로 대학진학률이 최근 80%에 이를 정도의 고학력화가 진  
     행된 결과로 판단됨.



<표 2> 세대별 인구구성
                                                                  (단위: 천 명, %)

1964~1974년생
(2차 베이붐 세대)

1955~1963년생
(1차 베이붐 세대)

1945~1954년생
(베이붐 이전 세대)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성별 남성 4,334 50.2 3,422 49.1 2,414 48.4

여성 4,300 49.8 3,543 50.9 2,578 51.6
전체 8,634 100.0 6,965 100.0 4,991 100.0

교육
정도

안받았음(미취학 포함) 35 0.4 116 1.7 323 6.5
초등학교 146 1.7 828 11.9 1,480 29.7
중학교 449 5.2 1,272 18.3 1,114 22.3

고등학교 4,315 50.0 3,097 44.5 1,454 29.1
대학(4년제 미만) 1,192 13.8 439 6.3 129 2.6

대학교(4년제 이상) 2,129 24.7 983 14.1 397 8.0
대학원 석사 299 3.5 177 2.5 68 1.4
대학원 박사 69 0.8 54 0.8 26 0.5
전체 8,634 100.0 6,965 100.0 4,991 100.0

자료: 인구센서스(2010)

□ 고용률 현황
  ○ ‘56~60세의 경우 최근 정년연장법 등에 따라 연령상승에 따른 고용률 하락폭은 크지
     않으나,
   - 61~65세의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

<표 3> 중장년층 고용률 현황
(단위: %)

            56~60세(2014년)
   ‘98년
   (40~44
     세) 

  ‘03년
   (45~49
    세) 

  ‘08년
   (50~54
    세) 

   ‘13년
   (55~59
     세) 

   ‘14년
   (56~60
     세)

  ‘98년
   (45~49
    세)

  ‘03년
   (50~54
    세) 

  ‘08년
   (55~59
    세) 

   ‘13년
   (60~64
     세)

   ‘14년
   (61~65
     세)

   전체    75.3   75.7   74.0   69.2   68.1   73.7   71.3   65.9   57.2   54.8

 성별
 남    89.5   90.8   88.2   83.4   82.5   87.8   87.7   80.1   70.7   68.7
 여    60.6   60.3   59.5   55.3   54.4   59.1   54.7   51.9   44.5   4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직종별 취업자 분포
  ○ 베이비부머들의 직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장치기계의 비중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기능원, 단순노무, 서비스, 판매 등의 직종에서 10 % 이상의 비중을 보이  
     고 있으며,
   - 사무직의 경우 고 연령 일수록 취업자 수가 더욱 많이 감소
   - 이와는 달리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취업자 비중이 높아짐



<표 4> 베이비붐 세대 직종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출생연도  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기타
 1963  591  26  93  80  71  81  24  66  87  61  2
 1962  639  25  93  83  79  85  31  74  95  72  2
 1961  624  23  87  74  78  84  34  74  96  73  2
 1960  635  22  82  76  79  85  38  76  96  78  2
 1959  569  19  70  65  73  74  40  68  87  73  2
 1958  532  17  65  59  67  68  39  62  83  71  1
 1957  510  17  62  54  64  64  42  59  76  71  1
 1956  444  14  50  45  56  55  41  51  67  66  1
 1955  442  15  49  42  56  54  44  49  65  68  0

자료: 통계청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베이비부머 출생연도별 취업인구)

□ 취업자 수 추계

  ○ <표 5>는 베이비붐 세대를 1차에서 3차로 나누고 이 세대들이 향후 20년 후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본 표임.
   - 이 표에 의하면 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에는 407만
     명, 15.7%로 139만 명이 취업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전망됨
   - 2025년에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는 312만 명으로 줄어들고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되는 2030년에는 229만 명이 취업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1968∼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 469만 명에서 2025년에 435  
     만 명으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37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표 5>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 추계
(단위:천 명, %)

         2020           2025           2030
 1차 베이비부머        4,073(15.7)        3,117(12.1)        2,294(9.2)
 2차 베이비부머        4,698(18.1)        4,352(16.9)        3,732(14.9)
 3차 베이비부머        2,077(8.0)        2,009(7.8)        2,089(8.4)

자료: 장래인구 추계(2012), 지역고용조사



3. 베이비부머 일자리 정책 현황 및 애로요인

□ 일자리 정책 현황

  ○ 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고용부)
   - 아래 <표 6>은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정리한 내용임.

<표 6> ‘15년 고용노동부 중장년 관련 사업
 사업명칭  사업내역

 고용연장지원금
 (고용부)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임금피크제지원
 (고용부)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장년친화 직장만들기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

 -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솨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관리제도 개편 등을
 지원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
 (고용부)

 - 베이붐 세대 본격 은퇴에 따라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원하나 고령
 자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채용 관행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증가
 -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
 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
 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

 사회공헌활동 지원
 (고용부)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중고령자와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전
 문성을 가진 인력수요를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 고령자 문제에
 효과적 대응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장년이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환경에 적응, 체계적인 인생 이모
 작을 준비할 수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 핵심노동인
 구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은퇴 후 일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넷)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
 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도모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부)

 - 고령화 사회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고
 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
 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 미 발간 자료



  ○ 기술창업스쿨(중기청)
   - 기술창업스쿨은 시니어의 경력, 전문지식,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시니어의 실전  
     창업을 위한 창업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은 시니어의 경력․특기․희망진로를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유망 기  
     술창업분야별 창업교육 실시
   - ’14년 부터는 소상공인진흥원 → 창업진흥원으로 전담기관을 변경하고, 생계형창업  
     (자영업)비중을 줄이고 기술창업 유도를 위하여 제조 지식서비스 업종 중심의 프로그  
     램 운영
   - ’16년 부터는 스쿨 및 센터의 연계강화를 위해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중, 장년 창업저변을 확대시킬 예정
   - 추진성과는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년 수료생 배출 목표인원 1,550명  
     대비 ’13년 배출실적 1,604명으로 초과달성(103%)
   - ‘14년 수료생 배출목표 1,500명 대비 1,555명을 배출하여 목표대비 초과달성       
     (103.7%)

<표 7>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13~ ’14년 운영성과

  구분
  주관
  기관

  교육
  과정

            교육           창·취업
  목표  수료율   달성   창 업   취 업    계

 2013년   22개   67회
  1,550
   명

  1,604
   명

 103.5%   84명   48명   132명

 2014년   16개   75회
  1,500
   명

  1,555
   명

 103.7%   146명   73명   219명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 미 발간 자료

□ 애로요인

  ○ 정부의 베이비붐 세대 고용 및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애로요인 존재
   - 첫째, 베이비붐 고용확대는 정부지원 만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인력수요  
     처인 기업에서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직무에  
     있어서의 고연령자 고용기피 현상이 존재
   - 둘째, 노동시장 관행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제도 또한 고령자 고용기피를 부추기고 있  
     는데, 대표적으로 연공급 제도로 인하여 고령자 고용에 드는 노동비용이 고비용인   
     구조임.
   - 셋째, 정부의 지원사업 역시 정책대상이 명확히 타겟팅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보이  
     고 있음.
   - 넷째, 고용지원 인프라 부족. 특히 정보인프라의 부족으로 중장년 취업지원에 한계



4. 정책과제

□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노·사·정이 공
동의 인식하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비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

가. 기업의 과제

○ 인구 고령화의 사회적 부담에서 기업 홀로 비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임.
- 기업의 비용 부담 방식 중 직접적 방식이 바로 정년연장이고, 간접적 방식이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도 이 두 방식을 통해 사회 전체의 고령화비  
  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 그러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크기 혹은 그 증가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 이  
  어서는 곤란.
- 일본의 정년연장 경험에서 기업의 대응은 1) 임금체계 개편, 2) 교육훈련 강화, 3) 직무  
  개발과 배치 전환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전략 수  
  립의 전제 조건이 바로 개별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년연장의 비용과 고용구조 변  
  화 전망에 대한 정밀한 분석임.

○ 임금체계 개선
-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분석한 거의 모든 연구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혹은 제고를 위해서  
  는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 혹은 성과급 체계로 개선해야 하지만 실  
  제 실행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연공성  
  을 완화하는 대안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함.
-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임금연공성을 완화하는 방식에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전 직업생애에 걸쳐 임금연공성을 완화(즉, 근속-임금 기울기의 감소)하는 방식  
  이고, 
  둘째는 현재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연공성을 완화하는 방식임.전자는 호봉간  
  임금 간격(피치, pitch)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고, 후자는 소위 임금피크     
  (wage peak)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인사관리체계 개선
-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경직성 측면에는 연공형 임금체계와 더불어, 연공형 승진관리체  
  계가 있음.
- 직급체계라는 승진 사다리가 연공서열형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 조치의  
  충격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음.
- 기업은 우선 ‘고성장 및 50대 초반 퇴직’ 시대에 형성된 승진 경로, 승진 기간 등을 점  



  검해서 ‘저성장 및 60세 정년’ 시대에 부합되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승진 사다리에서 탈락한 장년 근로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의 개  
  발 혹은 재설계, 시간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의 개발 등이 필요함.
- 이러한 인사관리체계의 개선 측면에도 컨설팅 제공이나 매뉴얼 개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

○ 장년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정년제도 분석 모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고령화에 따라 하락하게 되어 임  
  금과의 괴리가 커진다는데 있음.
- 이러한 괴리 현상은 정년연장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므로 기업은 장년 근  
  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이 그룹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특히 직무전환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정년연장에 따른 장년 근로자의 직무개발 및  
  배치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나. 근로자의 과제

○ 앞에서 논의한 기업의 과제가 바로 근로자의 과제임.
- 정년연장에 따른 노사의 과제는 (생산성에 변화가 없는 한) 결국 노사 간 분배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임.
- 근로자는 정년연장 조치의 최대 수혜자이므로 그 비용의 일부를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임.
- 근로자의 부담 방식은 연공형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체계의 개선에 동참하는 것이고, 장  
  기적으로는 능력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임.

다. 정부의 과제

○ 기업의 정년연장관련 지원 강화
- 유연한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직무평가 등의 노동시장 인프라 구  
  축이 필요함.
- 최근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직무급 임금체계도   
  입, 채용, 배치전환, 훈련 등) 할 수 있도록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제공해야 함.
- 그리고 기업의 유연한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체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매뉴얼 개발과 보급, 컨설팅 제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가령 직무전환 지  
  원금, 직무분할과 시간선택 지원금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중장년 고용지원 개선
- 정년연장과 관련된 정부정책은 정년이 보장되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에 국한된 논의  
  일 수 있음.
- 중소기업, 자영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에 대한 고용지원 확대에 보다 많은   
  정부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취약계층 베이비부머 정책이 필요

  첫째, 기존 고용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강화를 위해 중고령취업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중고령 관련 사업간 연계,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영향평가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간 재정투자 비중의 결정 등이 일관된 원칙과 기준 하에 이
루어져야 할 것임.

  둘째, 중장년 맞춤형 고용지원사업의 확대. 중장년 베이비부머들이 처한 상황은 성별, 
학력별, 직장경험, 현재 경제활동 상태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어려움. 따라서 정책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
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셋째,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중장년 재취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 우선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
으로써 효율적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최근 산업계 주도로 개발된 국
가직무능력표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임.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활용
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의 직무능력을 진단하여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에
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기업의 수요가 많은 직무(초과수요 직무)에 대해서는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

  넷째, 국가차원에서 생애주요 전환기별로 전직교육을 실시하고, 해당결과를 개별 근로자
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달하는 해에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결과를 안내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전직교육(또는 경력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중고령자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함으로써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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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

  □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베이비 부머 세대중 가장 나이가 많은 1955년생
이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정경희 외, 
2010;통계청, 2010). 그 후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 약화된 경향이 있지
만, 인구고령화시대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지속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베이비 부머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첫째, 1955-1963년생을 일컫는 베이비 부머38)는 2015년 현재 모두 50대의 연령대  
     로 약 7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5%(2010년 기준, 통계청, 2012)이다. 이러한 규모  
     는 65세 이상에 비하여 큰 규모이다. 따라서 무시할 수 없는 인구규모이며 이들의   
     삶의 질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즉  
     이들이 어떠한 삶을 영위하는가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미치는 파급력이 큰 것이다.

   - 둘째, 이들이 50대라는 생애단계에 놓여있다. 2020년이 되면 이 세대가 전부 65세 
이상이 되어 본격적인 노년기에 진입할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재정비하
고 노후를 준비하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
년기에 들어가기 전에 시급히 노후준비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셋째, 이들은 제도의 불일치성을 경험해내고 있는 세대이다. 실질적인 퇴직연령은 
50대 중반인 반면 연금수급연령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연령은 60대인 등 제도
상의 불일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50대에 경험하게 되는 문제는 매
우 구체적이며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까지 경험하게 될 심리적. 현실적인 불만
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경과적인 조치라는 측면에서도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와 노
후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다.

   - 넷째, 이들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해온 세대이다(손양민, 2010). 따라서 
이들은 전세대와 다음세대 사이의 상이한 가치관의 변화의 와중에 놓인 낀세대로서
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 노인세대에 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게 발
생하고 있다. 즉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복합적이며 한 영역의 문제가 다른 영역의 
문제와 연계되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다섯째, 이들이 향후 영위하게될 노년기가 매우 길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증대해왔
기 때문에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노년기가 길어졌다. 따라서 노후설계가 상정해야 할 
기간이 길며, 노년기 동안 경험하게 될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변화가 다양하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노후설계를 수정보완해가야 할 필요성이 높다.

38) 베이비붐(baby boom)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
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 부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증하고 출생
아 수도 급증하는 베이비붐을 경험했는데, 이는 전쟁 동안 별거하던 젊은 부부들이 재결합하거나 미루었던 결혼
과 출산을 한꺼번에 하면서 출산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한국의 경우 출산율 기준으로 볼 때, 1955~1963년 조
출생률이 다른 연도보다 두드러지게 높아,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부머로 규정하고 있음 (통계청  2012).



  □ 따라서 베이비 부머는 노인이 될 노화의 ‘과정’에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노후
설계에 대한 관심을 시급히 구체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후설계의 활성화를 통하
여 노후설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노후설계를 통하여 베이비 부머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성

  □ 적절한 노후설계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베이비 부머
의 현재 삶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수준이 그 이전 노인세대에 비하여 매우 높
다는 점이다. 즉 고등학교 학력이 보편화된 첫 세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베이비 부머의 교
육수준의 상향은 인적 자본의 상승뿐만 아니라 정보 습득력의 향상,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
의 상향조정, 권리 의식의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또한 베이비 부머의 약 80%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고 있고 있는데 이는 현세대   
     노인의 대부분인 83.0%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아직   
     이들의 약 40%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들의 정보화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정보 습득 능력이 높다는 점과 노후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을 염두에 둔 노후설  
     계서비스 제공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 노인과 예비노인의 교육수준 비교          [그림 2]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 구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중년층 생활실태        자료: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및 복지욕구조사  



  □ 다음으로는 베이비 부머의 가족자원이 변화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정순둘, 
2011). 무엇보다 먼저 이들의 삶에서 자녀의 구체적인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자녀가 없는 비중이 5%선으로 노년기의 사회와의 연계를 제공할 수 있는 자녀가 없는 
노인이 증가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또한 비공식 지원의 중심인 자녀의 수도 2명 미만이다.

   - 반면 부모 생존율이 높은 상태로 일정 기간 동안 부모수발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실
제 수발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베이비 부머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베이비 부머는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부모부양에 대한 관심과 준비
를 동시에 관심범위에 두어야 한다.

   - 부부관계 중심으로의 변화 또한 이들이 경험하는 변화이다. 핵가족화 및 가족주기 
변화로 배우자와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개인의 삶에서 배우자를 중요하게 언
급하고 있고, 노후에 부부끼리만 생활하고 싶어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0, 2014;한
경혜, 2012). 현재까지의 생활에 비하여 중요성이 높아지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하
여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가 노후생활 준비에 있어 중요할 것이다.

                               〈표 1〉 베이비 부머의 가족자원

   전기 베이비
       부머

  후기 베이비 부머       59-63세
    (2014 기준)

     65세 이상
    (2014 기준)

    55-59년생      60-63년생
           유배우율        85.8         85.4         83.8         61.4
           무자녀율         4.9          5.3         4.0         2.3
           총자녀수         2.0          1.9         2.3         3.4
          형제자매수         5.2          5.0         5.2         2.7
      본인의 부모 생존율        53.3         70.3         39.8         5.5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2010a)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그림 3] 베이비 부머가 예상하는 노후의 주요한 관계      [그림 4] 베이비 부머가 희망하는 노후 동거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된다.

   -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활동을 살펴보면 활동적 사회참여형은 33.8%에 불과하며, 소
극적 사회참여형이 36.8%이며, 경제활동중심형이 29.4%로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 베이비 부머는 약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사회참여활동이 
일시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이 이어지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
서 이들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 하겠다.

   - 한편,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약 절반 정도만이 건강집단이며, 나머지
는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 취약집단은 여성, 
낮은 교육수준, 무배우, 비취업 상태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운동‧금연‧
절제된 음주 등과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비율이 낮다(김주현,한경혜, 2012).

    [그림5]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 유형            [그림6]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 유형

    

자료: 김윤정, 강현정(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김주현,한경혜(2012).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상태 참여유형  
      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에 대한 잠재유형. 한국인구학, 35(3), 57-85회 논문지, 14(3), 10,  
      1090-1099.

  -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73.5%가 공적 연금을 수급하지만, 평균수급액은 월 35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이비 부머 인구 중 68.7%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가
지고 있는데 성별 차이가 있어 남자는 85.3%, 여자는 51.7%가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
다. 자산의 경우 총자산아 약 3억 9천만원이며, 총부채 5천 2백만원, 순자산 3억 4천
만원 정도인것으로 났다. 이 중 금융자산은 약 6천 3백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별도
의 근로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은퇴 이후 소비지출에 제약이 예상된다. 즉 절반 이상
이 자산축적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다수가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할 여
유가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박지숭, 2012).

  - 베이비 부머의 대부분이 경제활동 경험이있으며, 79.7%는 현재도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은 20.3%이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의 54.2%는 가장 오랫
동안 종사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고, 25.5%는 최장종사 직종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직업의 경우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화이트칼라 비율과 블루칼라 비율 유사하고, 
41.1%가 상용직 임금근로자 이며, 22.2%가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 20.0%가 
자영업자이다. 10명중 3명은 현업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은 경
우 불안도 높다. 현업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만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없다(정경
희 외, 2010).



  □ 삶의 질
   - 위에서 삶의 각 영역별로 베이비 부머의 생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생활 현

황을 종합하여 살펴본 정경희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정확히 베이비 부머만을 대
상으로한 결과는 아니지만 베이비 부머와 유사한 연령군인 50대의 삶의 질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분위가 4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1분위 비중이 크다. 즉 
현재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지만 노화가 진전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50대가 모든 영역에 걸쳐 타 연령군에 비하여 삶의 질
이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영역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즉,『경제상태』와 『사회참
여』의 삶의 질이 『가족‧ 사회관계』와 『건강상태』 영역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상태』와 『사회참여』의 삶의 질이 낮고 노화가 진전되
어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므로, 삶의 질의 저하와 더불어 영역별 불균형을 해
결하는데 노후준비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7] 연령군별 삶 질의 분포                    [그림8] 50대의 영역별 삶의 질

   자료 : 정경희 외 (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3.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 실태

  □ 이삼식 외(2013)에서 제시한 노후준비지표에 기초하여 노후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역시 베이비 부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실시되고 있지 않지
만 2013년 현재 베이비 부머가 50-58세라는 점에서 50대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노후준비지표는 여가영역, 대인관계영역, 건강영역 및 재무영역의 4개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이에 포함된 지표는 총 51개이다. 여기에는 노후준비 상태 관련 지표 19
개와 노후준비 실천 관련 지표 32개가 포함되어 있다. 영역별 지표의 수를 살펴보면 
여가영역 6개, 대인관계영역 11개, 건강영역 15개 및 재무영역 19개이다.



〈표 2〉 노후준비지표 체계

      구분   지표수
          노후준비 상태 관련              노후준비 실천 관련

          하위영역   지표수             하위영역   지표수

       계    51개              -    19 개                 -    32개

    여가영역     6개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3개       노후대비 여가실천행위     3개

 대인관계영역    11개      현재 대인관계 상태     7개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실천

    4개

    건강영역    15개        현재 건강상태     5개   노후건강상태 인식 및 실천행위    10개

    재무영역    19개  현재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4 개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15개

□ 영역별 노후준비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건강영역, 대인관계영역, 여가영역, 재무
영역 순으로 노후준비수준이 높다. 이러한 패턴은 수준 차이는 존재하나 남성과 여성에게
서 공통적이며, 생애주기별로도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 영역별 성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수준

    구분         영역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남성

     여가영역      56.6      58.4      57.2      53.2      56.9
   대인관계영역      61.6      61.3      62.8      59.7      61.5
     건강영역      66.8      67.2      67.8      67.6      67.4
     재무영역      50.4      51.4      52.6      51.1      51.6

    여성

     여가영역      53.3      54.0      52.7      50.5      52.8
   대인관계영역      66.0      63.8      61.5      56.4      62.0
     건강영역      71.9      72.0      71.4      69.5      71.3
     재무영역      52.3      51.2      51.6      46.0      50.5

    전체 

     여가영역      55.0      56.2      55.0      51.8      54.8
   대인관계영역      63.7      62.5      62.2      58.0      61.8
     건강영역      69.3      69.5      69.6      68.6      69.4
     재무영역      51.4      51.3      52.1      48.4      51.1

  

                                        (단위: 점)

 □ 50대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 남성의 경우, 대인관계와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정도는 40대와 유사하나 건강에 대한 노

후준비는 다소 개선된 반면, 재무에 대한 노후준비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의 경우는 대인관계, 건강 및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는 40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비교적 높으나 재무에 대한 노후준비는 여전히 열악하다.

   



 [그림9] 50대의 영역별 노후 준비 실태

□ 노후준비현황 유형화

  - 4대 영역별 노후준비기준선의 평균을 구한 다음 개인의 실제 노후준비점수(가중치 적
용)의 평균과 비교하여 노후준비 실태를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
요한 집단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 4대 영역 노후준비기준선의 평균 이상을 달성한 집단(노후준비 적정집단)과 기준선 평
균을 달성하지 못한 인구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집단(노후준비 근접집단)을 추출하
여 비교하였다.

  - 적정집단은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진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집단은 생애주기에 따라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근접집
단은 스스로 노력을 더 하면 기준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
다. 물론, 적정집단과 함께 근접집단의 경우에는 기준선 도달과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한편, 적정집단과 근접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단 즉, 기준선 하위 75%에 속하는 집단의 경우(낙후집단)에는 기준선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기준선 도달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50대 남성

  - 노후준비 적정집단은 11.8% , 노후준비 근접집단은 63.0%이며,  25.2%는 기준선 하
위 75%에 속해 있어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적정집단(모든 영역 평균이상 ) 노후준비 영역별 평균점수를 산출해보면, 대인관계영
역(106.5점), 여가영역(112.8점) 및 건강영역(107.1점)은 모두 기준선을 상회하며, 재
무영역(99.7점)은 기준선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근접집단(기준선 평균 미달성 집단중 상위 25%): 대인관계영역(93.4점)과 건강영역
(94.0점)이 기준선에 근접해 있으나, 여가영역(85.4점)과 재무영역(79.2점)은 낮은 수
준으로 기준선에 도달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 낙후집단(기준선 하위 75% : 대부분 영역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요구된다.

                              [그림10] 50대 남자의 노후준비 실태

□ 50대 여성

  - 노후준비 적정집단은 9.5% , 노후준비 근접집단은 72.3%이며, 18.2%는 기준선 하위
    75%에 속해 있어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적정집단(모든 영역 평균이상)의 노후준비 영역별 평균점수를 산출해보면, 모든 영역

이 100점을 넘는다.
  - 근접집단(기준선 평균 미달성 집단중 상위 25%)의 경우, 건강영역(96.7점) 만 100점

에 근접하며, 대인관계영역(89.8점)과 여가영역(76.9)과 재무영역(77.3점)으로 상대적
으로 기준선에서 멀리 있어 많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낙후집단(기준선 하위 75%) : 대부분 영역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요구
된다.

                              [그림11] 50대 남자의 노후준비 실태

□ 50대의 노후준비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저한 노후준비결핍형(abcd) 40.7%
  - 잠재적 노후준비 결핍형(50,9%)
  - 3개 영역 결핍(33.8%): 여가·대인관계·재무결핍형(abCd) 13.0%, 여가·건강·재무결핍형  

(aBcd) 10.3%, 대인관계.건강.재무결핍형(Abcd) 6.1%, 여가·대인관계·건강결핍형



(abcD) 4.4%
  - 2개 영역 결핍(17.1%): 여가.재무결핍형(aBCd) 6.1%, 대인관계·재무결핍형(AbCd) 

5.7%, 건강·재무결핍형(ABcd) 3.4% 등
  - 노후준비 충분형(6.7%): 재무결핍형(ABCd) 5.7% 등
  - 노후준비 이상형(0.4%): ABCD

 
   〈표 4〉 노후준비 16개 유형 분포                                                                        

                                                                                                   (단위 :%, 명)

                     소속 유형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명)
             노후준비 이상형 (ABCD)      0.4      0.2      0.4      0.3    0.3( 5)

  노후
  준비
 충분형

   1개
  영역
  결핍

 여가결핍형(aBCD)
 대인관계결핍형(AbCD)
 건강결핍형(ABcD)
 재무결핍형(ABCd)

     0.4
     0.4
     -
     2.1

     0.2
     0.2
     0.4
     4.7

     -
     0.8
     0.2
     5.7

     -
     -
     -
     3.4

   0.1( 2)
   0.4( 6)
   0.2( 3)
   4.4( 66)

  잠재적
  노후
  준비
 결핍형

   2개
  영역
  결핍

 여가·대인관계결핍형(abCD)
 여가·건강결핍형(aBcD)
 여가·재무결핍형(aBCd)
 대인관계·건강결핍형(AbcD)
 대인관계·재무결핍형(AbCd)
 건강·재무결핍형(ABcd)

     -
     2.1
     5.9
     0.4
     1.3
     2.1

     1.3
     1.1
     5.6
     0.8
     4.5
     3.2

     0.2
     1.1
     6.1
     0.6
     5.7
     3.4

     0.4
     0.8
     3.0
     0.4
     5.2
     3.4

   0.5( 9)
   1.2( 18)
   5.3( 81)
   0.6( 9)
   4.5( 68)
   3.1( 47)

   3개
  영역
  결핍

 여가·대인관계·건강결핍형
 (abcD)
 여가·대인관계·재무결핍형
 (abCd)
 여가·건강·재무결핍형
 (aBcd)
 대인관계·건강·재무결핍형
 (Abcd)

     5.0
    17.2
    13.0
     3.8

     5.8
    10.1
    12.2
     6.2

     4.4
    13.0
    10.3
     6.1

     1.9 
    13.1 
     6.7 
     4.5

   4.6( 69)
  12.7(192)
  10.8(163)
   5.5( 83)

          현저한 노후준비 결핍형 (abcd)     44.5     43.5     40.7     55.4   44.9(680)

                      전체(N)
   100.0
    (238)

   100.0
    (534)

   100.0
    (477)

   100.0
    (267)

    100.0
   (1,516)

4. 정책과제
 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을 넘어 구체적인 설계로

□ 최근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본인의 노후를 구체
적으로 설계하는 베이비 부머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인의 노후에 대하여 자주 가끔 생
각하는 비율은 78.1%이지만, 생각하지 않는 비율도 8.7%에 불과하며, 자주 생각하는 사
람은 약 1/3에 불과하다. 따라서 막연한 불안과 관심의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설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 아직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 회 
본회의(5.28)에서 '노후준비지원법안'이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  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 준비서비
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토록 하고,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
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 행사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 연금공단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운
영할 계획에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연금이라는 제목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고 온라인 상담중이다.

나. 현재 삶의 질이 낮은 집단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 베이비 부머중 노후준비가 상태가 현저히 낮은 집단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번에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는 어렵다는 현실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적 책임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을 설정 하
여야 할 것이다. 성, 경제상태와 종사상의 지위를 활용한 베이비 부머의 유형화를 해보면, 
소득수준도 평균 이하인 저소득층이면서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불안정하거나 독자성이 결
여된 종사상의 지위를 경험해온 유형(유형Ⅰ)이 20%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
며 공적 책임이 요구된다.

- 유형Ⅱ: 소득수준은 평균 이하로 저소득층이지만 비교적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안정하고 
독자성이 있는 경제활동을 해온 유형 (26.3%)

- 유형Ⅲ: 소득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중상층으로 볼 수 있으나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은 
불안정하거나 독자성이 결여되었던 특성(13.9%)

- 유형Ⅳ: 소득수준도 평균 이상으로 중상층이면서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도 안정적이고 
독자적이었던 유형(39.9%)

[그림12]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 유형



다. 유형별 맞춤형 정책적 대응

□ 베이비 부머는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내부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우선 과제를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 저소득층의 경우, 남자는 공적 연금에 가입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불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연금 수급액이 적으로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 부머에 대한 공적인 지원정책이 요
구되며, 여자의 경우는 가입률 자체가 낮으므로 가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하여 공적인 
노후소득준비를 출발시켜야 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남자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그러한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
그램을 작동시킴으로써 소득창출 수단으로서의 경제활동이 노년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저소층 남녀 베이비 부머는 모두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 있어 노후에 대한 준비와 계획
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무료 노후설계서비스
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후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 이외에도 예방적인 측면에서 건강검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또한 남자 저소득층의 경
우 노후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
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 중상층 베이비 부머의 경우 성과 종사상의 지위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노후에 있어 사
회적 기여활동이 가능하며 또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
어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율이 높은 대상이므로 이들
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표 5〉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우선 정책과제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유형Ⅳ

    남자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 
   훈련 프로그램
∙ 공적연금 미불입 대상자  
   에 대한 불입 촉진
∙ 공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 공적연금 미불입
   대상자에 대한 불입 촉진
∙ 건강증진 정책 – 특히 
   기능직 직원 대상의
   직장 프로그램 활성화
∙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 지역 내 보건소 등을
   활용한 흡연, 금주
   프로그램
∙ 사회적 기여 활동 활성화

∙ 사회적 기여 활동 활성화

    여자 

∙ 연금가입 활성화
∙ 건강검진 참여 촉진
∙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운동 촉진
∙ 공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 연금가입 활성화
∙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사후 관리
∙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전문화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 전문화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라. 노후준비 부족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대안 마련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등) 보험료 대납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 
기간 완화 등이 필요하다. 최소가입기간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다(독일 
5년, 영국, 카나다, 스위스 1개월 등). 현재 15년10년으로 변화해온 최소가입기간을 더
욱 완화하여 5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의 합산도 요구된다. 보험료 부과 및 연금산정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자영자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도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카나다 등 에서도 가입자 구분없이 근로소득과 자영소득 합산액을 부가기준으로 적용하
고 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 현상에 대응이라는의미도 있다.

- 소규모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사업주 부
담금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제활동 활성화

- 인력부족이 활실하게 예견되는 제조업의 경우 직업장 환경개선,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
하여 중고령자 친화성을 제고해가야 할 것이다.

- 베이비 부머를 위한 창업 및 경영관련 인큐베이터 운영과 같이 자영업의 지속성 증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인 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촉진하는 직
업능력개발계좌제 등과 같은 근로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점진적 퇴직제도의 경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적용을 통하여 확대해가고,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해가야 할 것이다.

  □ 여가문화활동 활성화

- 노년기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강화하여 무위와 고독한 노년기를 보
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직장 및 학교 중심에서 지역 
회,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활동의 단위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대 공공시설(여성회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지역사회기반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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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통일방식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제
도체계의 통합방식도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한 점진적 또는 급진적 통일방식 
여부를 차치하고 통일 후 급격한 사회적 변동이 전개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
단의 제한성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일 후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통일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
는 각 분야 사회제도체계의 통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사회복지체계의 성공적
인 통합은 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가치통합을 
촉진시켜 통일 후 사회통합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황규성, 2011).

▢ 현행 남북한의 사회복지체계는 상이한 제도체계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 수준의 격차는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정에서 복잡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복지환경을 고려했을 
때 통일 후 북한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는 구호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에
서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남북한 통일형태는 1국가 2체제 또는 1국가 1체제 형태, 통일방식 또한 급진적또는 점
진적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국제 정세나 북한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북한
의 체제전환(system transition)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들 또
한 북한의 체제전환을 전제로 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에 따른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형태로의 전환을 통
한 남북한 통일을 전제로 하였다.1) 

▢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후 북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불안을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체계의 통합방안을 제시하도록하겠다.2)
◦ 본 연구의 한계로서는 북한 사회보장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의 부족으로 인
해 북한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통합 사회보장체계 구축과 관련한 세부적인 대
안 제시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1) 이러한 접근이 가지는 한계로서는 첫째, 북한의 체제붕괴론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막대한 ‘사회복지비용’만
을 강조 할 수 있다. 둘째, 시장주의적인 남한과 사회주의 복지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의 사회복지 통합
은 기형적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 사회복지 이념과 일부 제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관심의 상
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민기채, 2011).
2) 본 연구에서 ‘사회보장’의 개념은 남한 사회보장법(2013.3. 개정)에서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개념 구성요
소들 중 사회서비스는 협의의 개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personal) 사회복지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한다.



Ⅱ. 북한 사회보장체계의 형성과정 및 최근 변화

1. 북한 사회보장체계의 형성과정

▢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변동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단계적 변동에 관한 연구는 북한체제 변동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오정수, 
1996; 이철수3), 2009)와 북한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변동을 기준으로 한 연
구(정경배, 1992; 김연정, 2004) 그리고 북한사회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복지제공 주
체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김연정‧남현주, 2011)로 구분할 수 있다.
◦ 북한체제의 변동을 북한 사회복지체계 변화의 단계 구분기준으로 한 연구로서 오정수
(1996)는 체제형성단계 – 동원단계 - 후 동원단계로 구분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체계 변동
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철수(2009)는 체제형성기(1945~1960) - 체제분화기(1961 ~1985) 
- 체제유지‧발전기(1986~1990) - 체제마비기 (1991~ 2002) - 체제변화‧마비공존기(2003
년 이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북한의 사회복지체계의 변동을 제도체계의 성립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로서 정경
배(1992)는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 성립기(1946~1960) - 확충기(1960)년대) - 공고발전기
(197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있으며, 김연정(2004)은 형성기(1945~1956, 사회복지 자원마
련 계획) – 확립기(1957~1970, 사회복지자원의 확보) – 정체기(1991 ~1993, 사회복지자
원의 유지 및 부족의 시작) - 변동기(1994~현재, 사회복지자원의 부족에 따른 변화)로 각
각 구분하고 있다.
◦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변동을 복지제동 주체의 변화에 기초하여 분석한 김연정‧남현주
(2011)의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복지제공 주체가 변화한다는 점
에 주목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체계 변화과정을 국가보장체계(1946~1985) -지역-단위보장체
계(1986~1998) - 이행기 사회보장체계(1999~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3) 이철수(2009)가 제시한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제형성기(1945~1960)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
명(1946.2~ 1947.2)과 사회주의혁명(1947.2~1958.8)의 과도기적 시기로서, <사회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전
반적인 무상치료제>의 도입, 전 재산의 국유화로 북한이 일정한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체계를 도입․형성한 시기
이다. 체제분화기(1961~1985)는 사회주의 공업화 추진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따른 노동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시기로서, <어린이보육교양법>(1976.4.29.), <사회주의노동법>(1978.4.18.), <인민보건법>(1980.4.3), <협
동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10.4) 등의 법령을 제정하여 부분별 복지체제의 수립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가 북한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
지 제도의 질적 분화(대상별로 세분화된 법령을 제정 등)를 통해 기존에 북한이 천명한 ‘인민복지’에 대한 실
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한다. 체제유지‧발전기(1986~1990)는 1986년에 전 노동인구에 대한 국가사회복지
체계가 적용되었으며,1990년까지 대내적으로는 경제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고, 대외적으로는 동구 사회주의권
이 몰락하기 이전인 시기이다. 체제마비기(1991~2002)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균열이 발
생하기 시작하여 1997년을 전후로 배급제와 무상치료제가 붕괴된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북한 사회복지체
제를 붕괴로 빠뜨린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체제변
화‧마비공존기(2003년~현재)는 2002년 7․1조치의 시행, 2002년 신의주특구의 의료보험제 도입 명시(미시행), 
2003년 개성공단과 2004년 금강산관광 특구의 복지체제 등 북한이 자신들의 복지체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
고자 하는 실질적인 징후들이 포착된 시기이다. 



2. 최근 동향

▢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소위 ‘고난의 행군’)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체계가 실질적으로 거의 붕괴 되었다는 
점이다(김연정‧ 남현주,  2011). 배급제가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들
에서 이미 무상치료제나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대부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근춘 외, 2013). 국가에 의한 사회안전망은 사실상 거의 붕괴되었
고 식량은 물론이며 생필품과 의약품 등은 이제 모두시장을 통해 개인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렇게 북한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국가의 재원 부족에 있
다. 북한의 국가예산의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
이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인데,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력이 크게 
떨어져 국가예산 수입도 줄어들어 국가재정 악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통일연구원, 2009).

▢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1조치)는 배급제의 사실상 폐지와 사회보장제도
의 축소를 포함하고 있다. 7‧1조치에서 강조된 ‘공짜’를 없애기 위한 조치는 그동안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던 식량을 비롯하여 각종 생필품,주택, 전기, 상
수도, 여객수송 등에 대해 ‘제값’을 지불하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의
식주 관련 배급제의 폐지를 의미한다. 또한 7‧1조치는 ‘공짜’를 없애되 기존의 사회적 혜
택들인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 우대제를 비롯한 
사회적 시책들은 더 강화하겠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정의 마련과 
지출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
가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지게 되었다.

▢ 북한은 노동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체계를 마련해 놓았으나 실제
로는 제반 규정과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 이후에는 각종 사회복
지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Ⅲ. 남북한 사회복지체계 비교

1. 남한의 사회복지체계

1) 사회보장

▢ 남한은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
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2013.3.23. 개정)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
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
미한다.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
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5대 사회보험, 즉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
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해당된다. 5대 보험은 각각 개별법으로 제도화되어 관
련부처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국고지원 및 보험가입자, 고용주의 기여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생활지원, 재해구호 등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
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 부모가정,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해당되며, 대
상별로 법이 제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2014.5.20. 개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6개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
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북한의 사회보장체계

1) 사회보장

▢ 북한헌법(2012.4.3. 개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으며’,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 북한헌법 제72조에서는 주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와 노령·질병·노동능력상
실자, 무의탁 노인 및 보호자 없는 어린이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 북한의 체제형성기(1945~1960)에 제정된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관한 로동법령> 
(1946.6.24.)과 <사회보험법>(1946.12.19.)은 노동자와 사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규
로서, 당시 소수(18%)에 불과한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이었다. 이후 <사회보장
법>(2008)을 제정하여 연로자, 노동능력 상실자, 무의탁 노인 및 아동에 대한 연금 등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 북한의 소득보장체계 내에는 사회보장법에 의한 연금과 같은 국가보장의 형태와 사회
보험에서 제공하는 일시적 보조금, 장례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의료보조금 등의 보조금 
형태가 있다(통일연구원, 2009).
◦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는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 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
이 있다. 1978년 4월 제정된 <사회주의 로동법>에는 질병·부상·임신· 해산에 관한 의료상
의 방조, 질병·부상·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임신·해산으
로 인한 경우의 보조금, 질병·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이 되었을 때의 연금, 부양의 책임
을 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의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 연로한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등 다양한 급여형태의 제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북한의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능력
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 소득의 1%를 
국가에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잃은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에게 급
여해 주는 제도로서 근로자측의 기여금은 없고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 군인, 경비대, 사회안전원, 노동자, 협동농장
원과 그들의 부양가족, 그리고 기타 무의무탁한 자들이다.
◦ 이와 같이 북한의 사회보험제도는 연금제도를 제외한 사회보험은 단기급여의 형태이고, 
기타 사회보장제도는 장기급여의 형태이다. 그리고 양자 모두 수급자에게 현물급여와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의 의료보장은 무상치료제를 채택하고 있어 남한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와 공
공부조인 의료급여제도에 의해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것과는 제도운영의 차이를 보인다.

2) 사회서비스

(1) 개 관
▢ 한국전쟁 이후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8.30.)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파생된 인
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대상자를 확대하였는데, 제5조에서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불구자, 
연로자 및 유가족으로서(농민이었던 자에 한한다) 영농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토지를 무상
으로 주며’, 제6조에서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고 영농을 할 수도 없는 불구자, 년로자 및 
유자녀 중에서 무의탁한 자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며’와 같이 장애인, 전쟁사상자 등 전쟁 
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령이 나타나고 있다.
◦ 이외의 주요한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 내용을 보면, <탁아소 규칙>(1947.6), <유아상담
소에 관한 규정>(1948.12), <무상치료를 실시할 데 대하여> (1952.11.13.),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2.3.), <내각에서 유자녀학원과 초등학원 및 애육
원사업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58.7), <유아원사업 개선 강화할 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 결정>(1964.7) 등을 들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북한은 1960년 이전에 형식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제도체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의 사회보장은 남한과 같이 개별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1978년 4월
에 제정된 <사회주의로동법>에 의해 제공하고 있으며, 1985년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할 데 대하여>를 통해 1986년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농민들에게까
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 2000년대에 들어 장애인의 교육 및 보호사업을 규정한 <장애자보호법>(2003)과 연로자
의 건강보장 및 보호사업을 규정한 <년로자보호법>(2007)을 제정하는등 사회서비스 관련
법을 강화하였다.

(2) 사회서비스 현황 및 실태
가. 아동복지서비스
▢ 북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은 <어린이보육교양법>(1976.4.)에 의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법 제1조에는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
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하고 있다.

▢ 한편, 동법 제6조에서는“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탁
아소와 유치원의 설치·운영이 어린이들에 대해 조기 집단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력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북한의 아동복지서비스는 <탁아소규칙>(1947.6.13.)을 제정하여 근로여성을 위한 탁아
보육을 목적으로 생후 1개월부터 만 3세까지의 아동을 보육하도록 하있다.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12.23.)은 생후 1일부터 만 3세까지 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보건위생적으
로 보호하여 유아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 5세의 모든 어린
이에게 학교전 의무교육의 실시 (1972.5),11년제 의무교육의 전면적 실시(1975.9), <어린
이보양교육법>(1976.4) 등을 규정하여 모든 아동에게 탁아소 및 유치원에서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북한은 고아를 위한 시설로서 육아원과 애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은 만 3
세 이하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며, 애육원은 만 4세 이상 학령전 고아들을 수용하여 
양육하는 기관이다

나. 노인복지서비스
▢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 78조에 ‘부양할 자식이 없는 무의탁노인들의 처우에 대해 돌
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를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 준다’고 규정하
고 있다.

▢ 양로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를 수용하여 부양하는 곳이며,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었으나 경제
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부 도에서는 통·폐합되고 있다.

▢ 2007년 4월에는 연로자의 부양, 건강보장, 문화정서생활 등을 보장한 <연로자보호법>
을 제정하였다.

다.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쟁 등 국가사업에 동원되었다가 불구가 된 경우 공로자라고 하여 
특별대우를 하는 반면, 선천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강제퇴거 하는 이른바 장애
인소개사업을 1990년대까지 시행하였다.

▢ 한편, 북한은 1998년에 ‘조선불구자지원협회’라는 장애인단체를 설립하여 장애인 실태
조사, 재활용품 지원,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에는 장애인 



구 분 소득보장제도 공공부조 의료보장제도

대표법령 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사회보장법 배급규정과 기타 인민보건법, 
의료법

제도
중복·통합형의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 국가배급제, 인민시책 국영의료보장제도

국가사회보험제 국가사회보장제 의식주공급 · 대상별 구호 무상치료제

사 회 적 
위험

질병, 부상, 폐질, 노동재해, 
임/출산실업, 사망 등

빈곤예방 & 생활보장 질병, 부상, 폐질 
노동재해, 임/출산

분 야 별 
제도

① 연금제도
② 고용제도
③ 산업재해보상제도

① 의식주 배급제
② 이재민 구호제
③ 특수계층 생활보호

무상치료제

적용대상 전 노동인구 ① 전인민(농민식량배급제외)
②③ (요구호)대상 전인민

급여종류

① 양로연금, 국가유공자연금, 유가족연금, 
영예군인연금
② 일시적보호금, 실업보조금, 노동능력상실
연금, 임신해산보조금
③ 폐질연금 : 직무관련&직무무관

① 공급품목과 동일
②③ 현금·현물급여/사회보장 각종의료급여

급여수준
① 현금급여, 현금급여, 현금급여, 현금급여
와 생활보호&식량보조
②③ 현금급여 외 식량보조

① 공급대상에  따라 구분
② 구호대상에  따라 구분
③ 일반인보다 높음

치료수준과 동일

급여조건
① 노동기간, 훈포장횟수, 유가족수, 부상정도
②③ 노동기관과 직무관련(무관)한 부상정도

① 현금구입
②③ 조건에 해당될 때 적용 조건 없음

급여기간
단기급여 : 
현금(정률)급여

장기급여 : 
현금(정률)급여

① 공급기관과 동일
②③ 대상과 위험에 따라

치료기간과 동일

재정부담
가입자 보험금 & 국가예산, 영예군인연금은 
전액 국가예산

① 국가예산과 염가제공정책
*7·1조치 이후 현실화
②③ 국가보조

국가예산

담당기관 노동성·사회보험처·직업총동맹 등 급여와 지급대상마다 분류 보건성 등

존중과 권익보장을 규정한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 장애인 용품 지원을 요
청하는 등 과거의 일방적인 장애인 억압정책에서 다소 탈피하여 장애인 보호에 관심을 기
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북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조



3. 비 교 :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특징

▢ 북한의 사회복지체계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회주의 로동법> 
제78조). 이러한 사회복지체계의 운영에서 일차적으로 국가의 복지책임을 규범화하고 있으
며, 복지재정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으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의 사회복지체계는 일당독재로 
인한 국가 중심의 복지 책임주체와 실천으로 운영하는 국가복지체제(National Welfare 
System)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연정․남현주, 2011).

 
▢ 북한은 남한과 달리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법령 속에서 항목별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에해당되는 연금제
도, 산업재해보상제도, 고용제도가 각각 독립된 법적 체계를 가지고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
회보험제도와 사회복지제도 내에 통합된 형태로 나열되어 있다.

▢ 북한의 사회복지체계의 적용범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적용대상은 노동하는 
공민 중 ‘핵심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이헌경, 2013).4) 따라서 북한의 복
지급여는 사회적 공훈, 노동기간, 사회적 계층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사회복지체계는 다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 평등과 내용적 불평
등’의 공존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중성의 원인은 북한의 분배구조의 모순과 경제난으로 요
약할 수 있다(이철수, 2012).

▢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서 남한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공공부조로서의 배급
제와 구호제이다. 배급제는 협동농장의 농민을 제외한 전 인민이 배급을 통해 생활을보장
받는 제도이고, 구호제는 귀국동포, 월북자, 군인, 영예제대군인, 이재민, 전재민,빈곤농민 
등 특수계층과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구호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이다. 북한의 배급
제는 일차적인 생활안전망과 동시에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
럼 북한에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공공부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박
종철 외, 2011).



Ⅳ. 통일 이후 사회보장체계 통합 방안

1. 복지모형 설계

▢ 향후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복지모형은 ‘보편적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모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종철 외, 
2011). 따라서 통일 이전에 이러한 수렴모델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 모두 사회경제제도, 특
히 사회복지체계와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정비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기본 방향

▢ 독일의 경우는 ‘연대적 동질화 전략’에 따라 동‧서독 주민에게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했지만, 남한의 재정능력 한계와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했을 때 통일독일의 
사회복지 모델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경제구조의 
개편과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복지 통합전략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이 최
대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생산적고용 전략’의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 통일 후 남북한 통합 사회복지체계의 구축은 남한 사회복지제도 중심의 통합방안을 지
향하되,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복지 재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최저생활보장’, ‘효율
성’, ‘점진적 통합’의 원칙하에 개편해야 한다.

▢ 남한과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체계를 통합해
야 하며, 특히 북한 사회주의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국가에 의한 사
회서비스 제공,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의 확대가 주
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

▢ 기존 연구들에서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과도기 동안 사회복지체계의 분리 운영을 거
쳐 완전 통합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박진‧이유수,1994; 연하청, 2010; 최준욱, 2014).

▢ 통일 후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체제 변화로 인해 증가할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체제전환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야 하고, 
북한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이에 소
요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양직의 인적 자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부담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개
발해야 한다.
◦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욕구 해결과정에서 급여와 부담의 불평 등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3. 통합전략 수립시 고려점

▢ 우선,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변동기에 나타난 사회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는 실업의 증가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 물가상승 등을 들 수 있다.
◦ 인적 자원 또는 인간개발의 측면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서의 손실은 심각했
다. UNDP(1999)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부실한 영양상태, 
저체중 추란 증가, 성인 남성의 사망률 증가, 이혼 및 자살의 증가, HIV 관련 징병의 증
가, 또한 이들 문제로 인한 결과로서 아동의 빈곤, 아동 유기, 고아의 증가 등을 나타냈다
(배화숙, 2005). 따라서 인간안보의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
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이금순 외, 2008).

▢ 과도기적 사회복지통합모델의 시험적 운영
◦ 과도기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상호 공통의 사회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필요
가 있다. 남북한 합영·합작기업에서 남북한의 절충적 사회복지제도 통합모형을고안하여 적용
함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점을 미리 진단하고개선점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합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상호적응력을 높일수 있다(박종철 외, 2011). 실
제로 개성공단 내에서 이러한 절충적인 또는 과도기적인 사회복지통합 모델이 시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

4. 통합 전략

1) 단계적 추진 전략

▢ 사회보장체계의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체계의 형성을 위한 법령 마련,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시설, 인력), 안정적 재정 조달방안 마련 등과 같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추
진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은 남한의 법령을 적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으나, 
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남한의 법령을 이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즉, 이러
한 이식과정에서 남한 사회복지법령의 확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법령의 적용 유보, 
북한법의 한시적 효력 인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권형둔・최유, 2012). 5) 박종철외



(2001)은 통일추진단계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다층화, 사회복지 재
정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북한 인구이동의 역제를 위한 북한지역 내 사회복지 인센티브 
강화, 대규모 북한주민 수용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 마련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통합단계로서는 인구이동이 제한된 시기와 인구이동이 허용된 시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인구이동 제한 시기
 - 북한지역의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본욕구접근법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개선해야 하며, 인구이동 허용을대비한 각종 제도체계의 
호혜성을 확대해야 한다.

◦ 인구이동 허용 시기
- 이 시기에서의 통합은 제1단계(이주민간의 수혜자격의 유지) - 제2단계(사회복지제도 간

의 재정적 상호의존) - 제3단계(지역 간 무차별성)의 단계로 제시할수 있다(박진 ‧ 이유
수, 1994).

- 단계별 전략에 기초한 북한의 사회보장체계의 통합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 사회보험과 같은 가입기간이 주요한 요건이 되는 제도체계에서는 유용한 기

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와 같은 제도형태에 적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 이동주민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제2단계 : 북한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남한의 적극적인 재정적 원조가 필요.
∙ 제3단계 :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과 사회보장 내용상의 일치도가 향상되었을 때 남북한 

완전 통합을 추진한다.

2) 세부 전략

(1) ‘통일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 통일 후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기구인 
‘통일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 관련 법령 마련
◦ 재원조달 방안 제시
◦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인프라 설치 방안



(2) 사회보험 : 소득보장

▢ 연금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남한의 제도형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의료보장

▢ 남한은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건강보험제도, 북한은 조세주의에 의한 무상의료체계를 운
영하고 있어서 이의 통합방안의 모색이 가장 큰 난제이다.
▢ 일정 기간 동안은 이원체계를 유지하다가 소득보장 관련 사회보험 등이 정착한 이후 
건강보험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경우 통일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의료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상에게는 의료급여제도의 계속 적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공공부조

▢ 북한의 배급제는 폐지하고, 생활무능력자와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통일 후 북한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의 탈빈곤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공공부조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5) 사회서비스 제공

▢ 탈빈곤을 위한 긴급구호성 공공부조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간개발 및 인
간안보의 개념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양성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새로운 고용의 
창출과 함께 기존 인력(사회보험서기, 보육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재훈련
이 필요할 것이다.
◦ 교육, 보건분야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 배치된 분야와는달리 사
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자원의 배분 및 양질의 서
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의 양성은 필수적이다.
◦ 전문인력은 단기간 내에 양성‧배치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기
관의 설치‧운영을 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기존 인력의 활용
과 함께 중국교포나 탈북자를 활용한 통일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 재원 : 국가와 기업의 공동 부담

▢ 사회보장의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원 마련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
로 북한 진출기업 등이 공동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재원의 규모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즉 급여의 적절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우
선 급여 수준의 기준을 북한의 생활임금 수준에 맞춘다면 소요예산의 규모는 상당히 축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6)

(7) 효율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 일선 공공 행정기관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이외에 민간 전달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용, 생활)의 확
충이 필요하다.
◦ 남한에는 각종 사회서비스 관련법에 의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 운영하
고 있는데, 2012년 기준 136,185개소의 시설에 702,69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부록 1> 참조)
◦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기존의 북한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형별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확대는 복지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추진하
되 남한 사회복지시설의 확대과정에서와 같이 단계별 확대가 바람직하다.
▢ 특히, 북한지역의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남한의 ‘사회복지관’ 모델을 적극 적용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복지거점센터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2014년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0달러 수준이며, 이 중 약 40%를 북한정부가 사회보장
비, 교통비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어 실질 가처분소득은 약 80달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Ⅴ. 결 론

▢ 북한의 경우 군비증강과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두 가지 국가목표가 갈등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및 통일전략과국민생활 수준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의 상충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Kang & Watts, 2012). 이
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체계 형성은1990년대를 전후하여 대전환기를 맞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국가의 지불능력 부족이 국가사회주의 원칙하
에서 제공하던 사회복지체계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 북한 변화단계 대비방안에서는 우선적으로 남한의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규모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재원을 짧은 기간에 급격히 높
일 수 없기 때문에 공공복지 지출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 외에 다양한 재원마련 방
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통일세 부과, 통일복권 발행, 자발적통일성금모금운동, 남북협력기
금 활용, 사회보장진흥기금 신설, 개성공단과 같은남북한경제특구 내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담금 징수, 국제기구의 재원 활용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상진 외, 2007).

▢ 통일 후 북한의 사회복지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일과정에서 소요될 사회
복지부문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복지 재정 및 지출과 관련된 정확한 수요 예측을 산출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는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여기에는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
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이행기에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기금을 받아 사
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시도한 바있다. 즉, 통일 이전에 북한이 국제기구의 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체제를 개혁하고 재정건전성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남한이 측면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한은 간접적으로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
다(박종철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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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남한 사회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2013년 12월 기준)
▢ 2012년 12월 현재 사회복지시설 통계7)

◦ 총 시설 수 136,185개소(생활시설 7,167개소/ 이용시설 129,018개소)
◦ 총 종사자 수 702,690명(생활시설 100,668명/ 이용시설 602,022명)



* 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1957, 1966, 1976, 1986, 1996, 2006, 2014)

* 1965년: 아동복지시설(532) = 영아시설(77) + 육아시설(442) + 직업보도시설(13)

* 1975년: 아동복지시설(374) = 영아시설(37) + 육아시설(313) + 직업보도시설(24)

* 2005년: 아동생활시설(282/280) = 아동양육시설(242) + 아동자립지원시설(13) + 아동보호치료시설(8) 
+ 아동일시보호시설(13) + 아동직업훈련시설(4) + (?세부통계없음)

-아동전용시설(3) + 아동복지관(1) + 아동상담소(41) / 지역아동센터 통계 없음

-노인생활시설(825/813) = 양로시설(270) + 노인요양시설(356) + 노인전문요양시설(187) + (?세부통계없
음)
-장애인생활시설(265) = 지체장애인시설(31) + 시각장애인시설(13) + 청각언어장애인시설(12) + 정신지체
시설(110) + 중증장애인요양시설(93) + 장애영유아시설(6)

-장애인이용시설(1,29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244) = 보호작업장(220) + 근로시설(24)} + {장애인지역사
회재활시설(1,049) = 장애인복지관(130) + 의료재활시설(14) + 주간보호시설(259) + 단기보호시설(61) + 
공동생활가정(331) + 체육관(22) + 심부름센터(124) + 수화통역센터(108)}

-모자보호생활시설(40)
-정신질환자요양시설(56)
-부랑인생활시설(38)



* 2013년:
-아동생활시설(761) = 아동양육시설(243) + 아동자립지원시설(13) + 아동보호치료시설(11) + 아동일시보
호시설(11) + 아동공동생활가정(480) + 아동종합시설(3) / 공동생활가정제외한 아동복지시설(281)
-아동이용시설(4,061) = 지역아동센터(4,061)
-노인생활시설(4,995) = 양로시설(285) + 노인공동생활가정(125) + 노인요양시설(2,497)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2,088)
-노인이용시설(3,176) = 노인복지관(319) + 재가노인복지시설(2,832) + 노인보호전문기관(25)
-장애인생활시설(1,397):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131), 공동생활가정(685) 추
가됨
-장애인이용시설(1,68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511) = 보호작업장(447) + 근로시설64)} + {장애인지역사
회재활시설(1,178) = 장애인복지관(219) + 의료재활시설(18) + 주간보호시설(558) + 체육관(29) + 심부름
센터(155) + 수화통역센터(199)}
- 2004년 이후 여성복지시설 제외, 2010년 여성가족부 이관으로 2009년 통계에서 한부모가족 제외
-모자보호생활시설(41)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 = 모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42) + 모자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지원(3) 
+ 일시지원복지시설(14)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33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24 + 미혼모공
동생활지원1) + 모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4)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12.6.8)으로 기존 이용시설이었던 노숙인쉼터가 생활시설인 
노숙인자활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 이후 현황에는 기존 부랑인시설(노숙인 재활ᆞ요양)에 노숙인자활
시설이 포함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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